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Law by 오공균
法學碩士 學位論文




指導敎授 李 潤 哲
2004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海事産業大學院
海 事 法 學 科
吳 恭 均
本 論文을 吳恭均의 法學碩士 學位論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法學博士 崔 錫 胤 (印)
委 員 法學博士 金 鎭 權 (印)
委 員 法學博士 李 潤 哲 (印)
2004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海事産業大學院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1
제2장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일반적 고찰 ·························3
제1절 해양오염의 정의···········································3










제3장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28
제1절 개관·····················································28
제2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29
1.관할수역별 규제노력·······································29
2.주요 오염원별 규제노력····································31
제3절 국제해사기구를 통한 범세계적 노력 ·····················36
1.1954년 런던협약·············································36
2.1969년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38
3.1972년 런던협약·············································39
4.1973/1978년 MARPOL협약···································45








제4장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국제책임·································73
제1절 초국경적 환경손해의 국제책임론의 성질·······················73
1.과실책임주의와 결과책임주의··································74
2.국가 자신의 행위에 의한 국제책임·····························77
3.사인의 행위에 의한 국제책임··································77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 국제책임 ························93
1.민사적 책임················································93
2.형사적 책임················································98
제5장 국제해양환경법의 성립과 발전 ···························102
제1절 개관 ··················································102
제2절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성립 ························103
제3절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해양환경법의 발전 ·················106
1.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107
2.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109
3.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새로운 동향·····················112
제4절 국제해양환경법의 발전을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역할 ····114
1.국제해사기구의 설립,성격 및 역할························114
2.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 규제노력·························116













on the Human Environmentand generalrules analogised by various
internationalconventionsonmarinepolution.Themaineffortindeveloping
internationalenvironmentallaw wasinternationalattemptsonprotectingthe






problem ofprotecting internationalwaters has moved to problems on
polutionfrom land-sources,andpolutionfrom orthroughtheatmosphere
is also dealtcomprehensively in the area ofprotection ofthe marine
environment,itcouldbeconcludedthatthemostessentialandpractical
contentofinternationalenvironmentallaw is included in the scope of





serious damages world widely.Therefore,regulations ofthis area on




rules,standards and procedures in internationalenvironmentallaw to





to the modern concept of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law.
Nevertheless,thisdidnotmanagetoovercomethetraditionalinternational
law suchasabsolutestatejurisdictionprinciple,freedom inthehighseas,
flag state principle in the current decentralised international society.
Accordingly,environmentalprotectionrapidlyaroseasatasktothewhole
human generation and consequently like in principle 21 of the 1972
Stockholm Declaration,eachstatehadtointroduceanew law system on
takinglegalresponsibilityonenvironmentaldamagesoutsideitsjurisdiction.
The efforts on establishing a new system of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law came to success in UNCLOS which establishes the




In Particular IMO has played a major role to take rootthe
InternationalMarineEnvironmentalLaw overthelastdecadessince
itsestablishment.IMO cooperateswiththeMEPCasacentralfigure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국제법은 국제사회관계를 규율하고 법으로서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나아가서 일정한 경우 국제조직과 개인에 관하여도 규율하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지금까지 이러한 국제법은 조약법,전쟁법,우주법,국제인도법,해양
법,국제개발법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1990년대 접어들면서 국제환경법과,
국제경제법이 국제법의 한 분야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그런데 국제해사기구
(IMO;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해양환경보호의 중
요성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학자들간
노력이 가속화되었고 이 분야가 하나의 독립적인 국제법의 한 분야로 정착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의 국제해양환경법을 정착
시키기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일반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여 향후 해양환
경보호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특히
유엔전문기구인 IMO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실효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에 이어,제2장에서는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해양환경법의 일반적
인 내용으로 해양오염의 정의,오염원에 따른 해양오염의 분류 및 해양오염으
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고찰한다.특히 해양오염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가
컸던 국내․외적인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다룬다.
제3장에서는,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오염원의 특성상 국가의
자의적인 조치가 어렵고,또한 국제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선박기인 해양오
염과 해양투기기인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
다는 점으로 비추어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채택되는 각종 협약을 중심으로 고
찰한다.이 논문에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제노
력과 국제해사기구에 채택한 각종 해사협약상의 규제노력으로 대별하여 다룬
다.
제4장에서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책임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초국경적
환경손해의 국제책임론에 관한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고찰,국제책임에 관한 국
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민사상,형사상 국제책임에 관
해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고찰,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한 각종 국제협약 고찰,해양환경오염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
법상의 국제책임에 관한 고찰을 근거로 하여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의 국제해양
환경법의 성립과 발전에 관하여 고찰한다.특히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양환경법
의 성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의 설립,성격,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여기에서의 해양오염에 대한 규제노력을 구체적으로 고찰
한다.
결론으로서 제6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향후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의 국제해양환경법의 발전을 위한 전망에 대해 기술한다.
한편 이 논문은 국제해양환경법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범세계적 협약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환경보
호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IMO에서 채택․적용하고 있는 관
련 해사협약을 1차적 자료로 하고,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연구된 각종 도서,
논문 등을 2차 자료로 하여 ,이들 두가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적용함으
로써 논리적 추리에 의한 법적 타당성과 유효성을 도출해 냄으로써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연구의 방법으로 한다.
제2장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해양오염의 정의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은 대형 해난사고,즉 1967년의 TorreyCanyon호 사고
와 1978년의 AmocoCadiz호 사고 같은 대형 유조선의 기름유출 사고나 1977년
북해에서의 Ekofisk호 사고,1979년 멕시코만에서의 Ixtoc사고 등 대륙붕에서
의 원유 분출사고 등과 같은 사고를 계기로 등장하였다.특히,1989년 알래스카
연안에서 유조선 ExxonValdez호의 좌초로 인해 약 26만 4천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었고,국내적으로는 1995년 7월 23일 남해안에서 SeaPrince호의 좌초로
인해 막대한 해양오염피해를 발생시켜 충격을 준 바 있다.따라서 지금까지 국
제사회의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은 유류오염과 관련된 대형 해난사고에 집중되
었으나 사실은 해양환경의 오염원에는 기름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물질,열,과
영양화를 초래하는 물질,침전물 및 방사능물질도 포함된다고 하겠다.이러한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노력은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인 제도를 강구하려고 하였던 때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정확한 개념은 정립
되지 않았었다.
해양오염을 정의하기에 앞서 우선 ‘단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통상적으
로 단어는 그 단어의 사용과 관행을 통해 의미를 얻는데,그 의미에 대한 일반
적인 이해는 통상적인 사용만으로도 충분하다.그리고 ‘정의’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서술적 정의와 자격기준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1)
이러한 단어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오염 및 해양오염의 정의를 도출할 수 있는
데,오염이란 통상 사전적인 의미로는 ‘오염시키는 행위 또는 오염된 상태,즉
불결이나 불순’을 말한다.2)따라서,해양오염이란 바닷물을 악화시키는 행위나
1)Meng Qing-nan, Land-Based Marine Polution, International Law
Development (London/Dordrecht/Boston: Graham & Trotman/Martinus
Nijhoff,1987),p.3.
2)C. T. Onions (ed.), The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3rd
ed.)(Oxford: Clarendon Press, 1970), p.1538; Websters Ninth New
Colegiate Dictionary(Massachusetts:Merriam-WebsterInc.,Publishers,
상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그런데,이러한 용어의 정의들은 단순히 용어
에 대한 기술에 불과할 뿐 법적인 의미의 정의라고는 할 수 없다.즉,이들 정
의가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소송상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3)해양오염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를 명시적으로
밝힌 국제적인 노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UNESCO 산하에 있는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가 내린 해양오염의
정의에 따르면 ‘오염이란 인간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유
해,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해양활동에 대한 방해 또는 해양오락을 즐기는
것을 감소시키는 등의 해로운 효과를 가져오는 물질이 하구를 포함한 해양의
환경 내에 투입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4)
그리고 1972년의 오슬로협약과 1973/1978MARPOL협약에서는 인간의 환경
에 해를 끼치고 생물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유해함을 발생시키는 등 다른 적법
한 해양이용자의 해양이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쾌적성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오
염물질의 반입방지를 규정하고 있고,특히 그 부속서에는 해양의 생태계 유지
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또한,1972년의 Baltic협약은 오염물질의 해양반입 뿐만
아니라 열에너지 등과 같은 각종 에너지의 해양반입도 해양오염에 포함시킴으
로써 그 개념을 확장시켰다.그리고 부속서에는 오염원을 자세히 명시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정의에 대한 모호성을 잘 보완해 주고 있다.
또한,해양오염의 개념정립을 위한 노력은 1972년 Stockholm 인간환경선언에
서도 잘 나타나는 바,이의 원칙선언 제7조에서는 오슬로협약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5)특히 1972년에 개최된 Stockholm 유엔인간환경회의를 준비하




Instalation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Series
(London/Dordrecht/Boston:Graham &Trotman/MartinusNijhoff,1995),p.31.
5)W.E.Burhenne,InternationalEnvironmentalSoftLaw,Colection of




이란 인간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물자원과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주며,어업을 비롯한 해양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수의 질이나 그 사용을
저해하거나 또는 쾌적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물질 또는 에너지가 하
구를 포함하는 해양환경에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해양환경법상 해양오염의 문제는 근대 국제사회의 과학기술의 발
달 이후에 주로 발생한 것이고,특히 환경오염의 특성상 오염발생이 항상 오염
방지기술보다 앞서가게 마련이다.따라서 해양오염의 범위는 가능한 한 예견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하지만 법은 현실문제를 다루는 것이므
로 국제해양환경법이 현재의 시점에서 예견가능한 최대의 범위까지 해양오염을
규율한다 하더라도 그 이원의 오염에 대해서는 법의 기본원칙상 법적용의 대상
에서 제외된다.그러므로 국제법상 해양오염의 정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제4항에 근거하는 것이 이러한 취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즉,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IOC와 GESAMP가 내린 정의를 기초로 약
간의 수정을 가하여 ‘해양오염이란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생
물자원 및 해양생태계에 대하여 유해하며,인간의 건강에 대하여 위험하고,어
업 및 기타 해양의 적법한 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을 방해하며,해수이용에 필
요한 수질의 악화 및 쾌적도의 감소 등의 해로운 효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andreductionofamenities.)’고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1조 제1항 제4호).6)
즉,해양오염이란 인간의 행위에 의한 유해한 물질 또는 각종 에너지의 해양반
입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 및 재산에 손해를 야기하는 오염,해양활동이 방해되
6)R.R.Churchil& A.V.Lowe,TheLaw oftheSea(ManchesterUniversity
Press:JurisPublishing,1999),p.328.
거나 해수이용을 위한 정상적인 수질이 손상되는 등의 오염,또는 그러한 오염
의 결과를 예견케 하는 행위로 인한 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7)그 후,각 지역협
약에서는 이와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의 정의를 각각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의 정의에 관한 변천을 보면,갈수록 해양오염의 정의가 보
다 상세한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즉,생물자원 이외에 생태계의 개념이 포함
되고,해수의 질,쾌적도의 감소,오염개념의 중요한 요소였던 물질 이외에 에
너지의 개념이 새로 포함되고 있으며,유해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예방적
개념이 반영되고 있다.즉,GESAMP에 의한 해양오염은 확립된 인과관계
(establishedcause-effectrelationship)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해양오염은 그러한 인과관계의 확립을 고려한다는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기술적인 기본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8)이와같이 해양오염에 대한 정의의 변
화는 그만큼 해양오염원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오염이 발생하면 생태계에 막대
한 영향을 미칠만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리고
에너지라는 개념요소가 새로 규정된 것도 향후 자연과학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오염원이 나타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9)
제2절 오염원에 따른 해양오염의 분류
해양오염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근원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즉,
육상기인 해양오염,선박기인 해양오염,해양투기기인 해양오염,해저개발기인
해양오염 및 대기기인 해양오염이 그것이다.10)
7)이 정의는 1972년 개최된 Stockholm 유엔인간환경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 GESAMP가 정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상에 규정한 것이다.GESAMP는 1969년 유엔산하기구인 IMCO(IMO),
FAO,UNESCO,WMO의 전문가로 구성된(이후 UN,WHO,IAEA,UNEP
가 추가됨)자문기구로서 후원기관 및 정부간 해양위원회(IOC)에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조언을 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8)MengQing-nan,op.cit.,p.5.
9)김종윤,“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인접연안국간의 협력방안”,해운산업연구원
정책자료집 083,1993.12,pp.4-5.
10)해양오염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여기에서의 분류는 유
이들 오염원이 전체 해양오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나,GESAMP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해양오염원을 육상,해양
활동 및 대기의 3가지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육상(44%)및 대기(33%)에
의한 해양오염이 전체 해양오염의 77%를 차지하고,선박 및 해양시설에 의한
해양오염,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해저자원 탐사 및 개발시 발생되는 즉,
해양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각각 12%,10%,1%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1)
이들 해양오염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따라서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도 오염원의 성질,문제가 되는 해역의 수로학적,생태학
적 특성에 따라 국가적 차원,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차원 및 전지구적 차원으
로 나누어 시도되고 있다.12)
1.육상기인 해양오염(Polutionfrom Land-basedsources)
해양오염의 가장 주요한 근원은 전체 해양오염의 3/4을 차지하는 육지로부터
의 오염(polutionfrom land-basedsources)이다.육지에서의 농업과 산업활동
의 부산물들이 그대로 해양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산업화가 진전되고 농업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나 농약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오염의 정도는 심화되
어 갈 것이다.또한,연안에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지로부터의 오염은 더욱 심각한 해양오염의 근원이 될 것이다.한
편,이러한 점을 근거로 육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의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다.13)
엔해양법협약 제207조 내지 제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참고로 해양오염을 그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예로는 小田
滋,海洋法硏究(東京:有裵閣,1975),p.38;이순복,국제해양환경법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84),pp.73-78;이영준,국제법상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82),p.22;허형택,
“한국의 해양오염과 환경보전”,사상과 정책,제10호(1986),p.104참조.
11)UNEP,The State ofthe Marine EnvironmentGESAMP Reportand
StudiesNo.39(1990),pp.88-89.
12)이용희,“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입법현황과 전망”,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2
호,한국해양연구소(1991겨울),pp.287-288.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육상기인오염의 방지와 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르되 국제적인 규칙과 기준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고 있다.그리고 각국은 적당한 지역적 수준에서 각국의 국내정책을 조화
시키도록 힘쓰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제적 및 지역적인 규칙과 기준의
제정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특징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능력 및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의 필요를 고려에 넣도록 하고 있다(동 협약 제207조 제1,2및 4항).이
국내법령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각 연안국이다.이 점에서 각국은 국제
적인 규칙 및 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행정적,기타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213조).
2.선박기인 해양오염(Polutionfrom vessels)
선박기인 해양오염(polutionfrom vessels)은 크게 3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즉,①선박운항상의 유류배출,②충돌,좌초 등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
배출,③정박중 연료유 수급시 유류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그것이다.이들 선
박기인 해양오염 중에서도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박 운
항중에 해양으로 유출 또는 배출하는 유성폐기물(oilybilge)과 유조선의 밸러스
트(balast)조작 및 탱커 세정제 등으로서 전체 선박기인 해양오염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 선박의 충돌(colision),좌초(stranding),침몰
(sinking),화재(fire),폭발(explosion)등의 해난사고(동 협약 제221조)14)에 의한
유류의 배출은 약 10분의 1정도에 해당하나,이러한 오염은 국제사회에서 해
양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일찍부터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
다.실제로,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1997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저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이 26척이나 침몰되어 인양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기름탱크가 부식되어 기름이 대량으로 유출될





다.15)특히,대형 유조선의 좌초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는 오래 전부터 전 세계
인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그리고 정박중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은 주로 선
박이 항내에 투묘중이거나 접안하여 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할 때 발생하는 것
으로서 선박 입항국의 내수에서 발생한다.따라서 유출량은 많지 않으나 일단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단시간 내에 오염피해를 가져다주므로 심각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선박기인 해양오염은 오래 전부터 IMO를 중심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잘 규제되어 왔고,현재 법적․제도적인 장치도 타 오염원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다.그러나 이러한 오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어서 국제적 차
원의 노력과 병행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한편,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하여 오염규제
를 위한 기준설정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211조,제217조 내지 제
221조).즉,동 협약에서는 선박기인 해양오염의 방지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또 기국은 자국의 기를 게양하든가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법령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여(동
협약 제211조 제1항 및 제2항)국제기준주의와 기국주의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
하고 있다.
3.해양투기기인 해양오염(Polutionfrom dumping)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양투기(oceandumping)란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에서의 폐기물,기타 물질 일체의 고의적인 처분 및
선박,항공기,플랫폼,또는 기타 인공해양구조물 일체의 고의적인 처분을 의미
한다고 하고 있다(동 협약 제1조 제5항).그러나 선박,항공기 등의 통상적인
운용에서 부수적으로 유출되는 폐기물의 처분이나 단순히 처분 목적 이외의 의
도로 어떤 물질을 바다에 배치(placement)하는 것은 폐기물 투하의 범주에 속
15)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선박유출유에 대한 오염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박용섭,“유조선의 해난실태와 대책 및 선박에 의한 기름오염손해의 배상․
보상제도의 개선”,해난방지세미나,중앙해난심판원(1991),pp.9-21참조.
하지 않는다.16)이러한 정의는 런던협약(LDC,1972)17)에서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해양투기오염의 방지,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국내법령에 따른다.단,
이 국내법령은 국제적인 규칙이나 기준과 같은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국가관할권하의 수역에서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사전승인
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 이 경우 연안국은 그러한 투기로 인하여 악영
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타국의 입장에 타당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이
국내법령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관할수역 하에서는 연안국,관할수역
밖에서는 기국,그리고 입항선박에 대해서는 입항국이다(동 협약 제210조 및 제
216조).
4.해저개발기인 해양오염(Polutionfrom activitiesintheArea)
해저개발로 인한 해양오염(polutionfrom sea-bedactivities)에는 국가관할권
하의 해저개발로 인한 해양오염과 국가관할권 밖의 해저개발로 인한 해양오염
으로 나눌 수 있다.전자는 해저광물의 개발,특히 석유나 천연가스의 채굴에
따라 생기는 오염으로 현재로 보아서는 해양오염 전체 중에 그다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앞으로 해저개발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해양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해저 석유개발은 시추로부터 생산단
16)ConventiononthePreventionofMarinePolutionbyDumpingofWastes
andOtherMatter,Article1(para.4),11ILM(1972),p.293.
17)이 협약은 1972년 29일 채택되었고,1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된 날(협약 제19조 제1항)인 1975년 8월 30일에 발효한 것이다.
이 협약은 원래 ‘런던덤핑협약’(LDC)이라고 명칭이 붙여졌으나,이 협약의
대상분야가 해상투기(dumpingatsea)이외에 해상소각(incineration)으로까
지 그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덤핑이라는 용어사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
이 제기되었기 때문에,1992년 제15차 당사국협의회에서부터 ‘1972년 런던
협약(LC1972)’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다.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대
하여1993년 10월 14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3년 11월 30일
제165회 정기국회 제17차 본회의 가입동의를 얻어 1993년 12월 31일 영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4년 1월 20일자로 발효하게 되었음을 같
은 달 21일 조약 제1211호로써 공포하였다(관보 제12623호,1994년 1월 21
일자,pp.4-12).
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적인 위험을 수반한다.통상적인 운용에서 발생하는 오염
(operationalspil),즉 토양이나 화학물질의 배출 등에 의한 피해는 시추회사가
책임지고,그 이외의 사고로 인한 오염(accidentalspil),즉 폭발이나 분출에 의
한 오염피해는 사업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업계의 상례이다.특히,지하 석유층
에는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가 부존해 있으므로 시추과정에서 굴착할 때 폭발․
분출할 위험은 상존한다고 보아야 하며,일단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막대하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대륙붕개발에 의한 오염의 방지,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국내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국내법령은 국제
적인 규칙이나 기준과 같은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안되며,각국
은 적당한 지역적 수준에서 각자의 국내정책을 조화시키도록 힘써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이때 이 국내법령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각 연안국이다(동
협약 제213조).또,각국은 국제적인 규칙이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행정적,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214조).후자는 심해저의 개발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하는 바 아직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나,장차 개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예상된다.이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심해저 개발에 기인하는
오염의 방지와 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준은 국제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다.따라서 각국은 이에 관한 국내법령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 이
국내법령은 국제적인 규칙이나 기준과 같은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
면 안된다(동 협약 제209조).이때,국제기준을 실시하는 국제기구는 국제해저
기구(ISBA)가 된다.
5.대기기인 해양오염(Polutionfrom orthroughtheatmosphere)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polution from or through
atmosphere)을 들 수 있다.대기기인 해양오염원은 실제로는 해양오염에 미치
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만 이것을 육상오염원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그다지 강조되지 않고 있다.18)이러한 형태의 해양오염은 육상에서
의 살충제,납 또는 수은 등과 같은 중금속,그리고 산업화과정의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방출된 오염물질로부터 다양한 합성화학물질이 대기에 의해 해양으
로 운반되면서 발생한다.여기에다 항공기의 운항,대기핵실험,우주사고 등과
같은 순수한 대기의 활동으로부터 방출된 오염물질이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19)또한,산성비를 통한 육지 및 해상의 오염물질은 궁극적으로는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따라서 육상에서의 활동 및 대기 중의 활
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결국 대기기인 해양오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요구되며,특히 이 분야는 인접국
들의 공동규제와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대기기인 해양오염의 방지와 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
준은 국내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국내법령에는 국제적인 규칙이나
기준 및 항공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되며,또한 이 안전에 관하여 각
국은 세계적 및 지역적인 규칙과 기준을 정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해양생물에 대한 피해와 인간에 대한 피해의
2가지로 구분된다.20)첫째로,해양오염의 해양생물에 대한 피해는 오염물질의
유독성으로 인하여 해양생물의 성장저해,사멸 및 독성 농축 등을 일으키며 생
물체내에 잔유하여 있는 농축독성은 인간과 생물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
래한다.또,석유류가 해면에 퍼지면 유막을 형성하여 해수의 증발을 저지하거
18)LudwikA.Teclaff& AlbertE.Utton(eds.),InternationalEnvironmental




나 산소의 부족을 일으킨다.산소는 해양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나 해양에
투기된 유기체의 분해와 부패과정에서 대량으로 요구됨으로 유류 기타 투기물
이 많을수록 산소부족 현상을 일으킨다.그리고 공장폐수,생활폐수 등에 포함
되어 있는 인산염,질소화물 등과 같은 영양염류가 해수중에 많이 포함되면 플
랑크톤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며,이러한 플랑크톤이 산소를 소비하여 주변의
생물을 사멸시킨다.따라서 결국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그 치명적인 결과는
우리 인간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둘째로,해양오염의 인간에 대한 피해를 살펴보면,우선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 또는 독성이 잔유되어 있는 해양 동식물 및 어패류 등 각종 해산물을 섭
취함으로써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21)
또,해양오염은 어장폐쇄,어획고 감소,해산물의 사멸,해산물 양식의 불능,해
수이용의 저해 및 해양청소비의 지출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그리고 해양
오염은 해수혼탁,악취발생,해양경관 저해 등으로 쾌적성을 저해하여 여가선용
을 위한 경관으로서의 효용과 가치를 저하시키며,관광사업 부진이라는 경제적
인 손실도 초래한다.또한,해양오염으로 인한 선박의 추진기와 엔진의 손상,
선저 외판의 급속한 부식,항행 및 입항 불능 등 항행상의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같이 유류를 포함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은 인간을 포함한
각종 생물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양오염피해는
결국에는 지구상의 전 생태계의 유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 준다.22)
한편,우리나라에서의 해양오염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 막대한 양의 생활하
수와 산업폐수가 하수구나 하천을 통하여 연안해역에 유입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해수의 부영양화에 따른 산소부족 현상과 赤潮(redtide)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특히,적조현상은 전국 연안해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발생
회수 또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심할 때에는 연중 약 4～5개월
21)DouglasBrubaker,op.cit.,pp.14-15.
22)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ution, Eighth Report-Oil
PolutionoftheSea-,whichwaspresentedtoParliamentbyCommandof
HerMajesty(London:HerMajesty'sStationery Office,1981),pp.22-76;
NationalResearch Counciletal.,Oilin the Sea,Inputs,Fatesand
Efects(NationalAcademyPress,1985),pp.369-582.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이로 인해 특히 연안어업과 양식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피해는 적조생물 자체의 독성으로 인한 어패류 중독사,산소
부족에 따른 질식사,기초생산력 저하로 인한 먹이사슬과 생육 환경파괴 등
을 초래한다.또한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대형 유류 유출사고시 막대한 수
산자원과 연안 양식장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해수욕장 등의 연안 양식공간
과 자연경관의 훼손 그리고 유류방제를 위해 사용된 유처리제 등 각종 화학
물질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2차 오염유발 등 그 피해양상이 다양화․대형화
되고 있다.
2.국내적 피해현황
사실 해양에서의 가장 큰 유류 오염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형유조선의 사고에 의한 해상유출오염이 아니다.사고로 인한 유출은 전체
의 13%만을 차지하며 해저에서 새어나오는 원유가 8%,화물을 싣고 내리거
나 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유출하는 것이 32%를 차지하는 등 단
순히 유류의 양을 고려했을 때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대형 유조선의 사고로 인한 해양유출오염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이는 바로 사고의 장소 때문이다.유조선의 사
고는 대부분 연근해의 암초 지역이나 섬이 있는 지역에서 유출된 유류는 조
류,포유류,어패류 등 해양생물이 가장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 조간대 지
역,즉 해안가로 이동하게 되어 그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또한 방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해안과 같이 어패류 양식장이 많이 있는
곳은 집단폐사가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크고 작은 오염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1993년 3월 8일 국제기금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이후 국제기금이 관련
될 정도로 그 사고규모가 제법 큰 사고는 총 12건이 발생하였으며 사고로
인하여 총 11,721톤의 기름이 유출되었으며 대부분 피해배상이 종료되었으나
일부사고는 현재도 합의가 진행중이다.총 12건의 사고 중 씨프린스호 사고
등은 해양오염피해가 심각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
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관심을 크게 불러온 바 있다.
1)제5금동호 사고
1993년 9월 27일 19:12경 Bijiasan호(화물선,8,959톤,파나마국적)와 제5금
동호가 광양만에서 충돌하였다.충돌로 인하여 제5금동호의 화물창이 파손되
고 적재한 벙커C유 1,228톤이 유출되어 광양만 일원과 노량수도,진주만,심
지어 삼천포시 일원까지 유출유가 확산되는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불행하게도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여 초기방제조치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
라 피해범위가 예상보다 커졌다.유출유는 전라남도 여천시,동광양시,여수
시와 여천군 연안을 오염시켰으며,북동쪽 조류를 따라 경상남도의 남해,하
동,사천군 해상 및 연안으로 확산되어 광양만 및 남해도 해상과 연안 일원
153km를 오염시켰다.
오염사고로 인한 어업피해는 경남의 경우 어업권 142건,2,843ha에 피해가
발생하였고,전남의 경우는 일부 관행어업과 공동양식장 80건,1,159ha가 피
해를 입었다.
오염방제작업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어민 등 인력 75,849명이 동원되었고,
선박 3,237척,헬기 11대,유회수기 30대,오일펜스 400m,유흡착 54톤,유처
리제 1,313kl가 사용되었는데 7일간의 해양방제작업과 22일간의 해안방제작
업에 소요된 방제비용은 총 55억 7백만원 이었다.또한 피해어민이 국제기금
(IOPC Fund)에 요구한 피해청구액은 1차로 916억원과 추가청구액 372억원
을 합하여 무려 1,228억원에 달하였으며 그중 73억이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법정소송이 진행중이다.
2)호남 사파이어호 사고
호남 사파이어호(142,488톤,파나마국적)는 유조선으로 중동의 오만,아랍
에미레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원유 253,897톤을 적재하여 20일간의
항해를 마친 후 1995년 11월 17일 여수해만 대도부근에서 도선사 및 수습도
선사를 승선시키고 LG-Caltex정유 원유부두로 입항하던 중 본선이 부두에
30-40m 접근할 때까지 강한 전진타력을 소멸시키지 못하여 원유 제2부두
제8번 돌핀에 부착된 방현재 전반부와 접촉되면서 방현재를 지지하는 체인
고정용 U-볼트 및 돌핀 교각모서리와 사파이어호의 좌현 2번 탱크가 접촉
으로 인해 파공이 발생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호남 사파이어호 좌현 2번 탱크에는 원유 22,470kl가 적재되어 있었
으며 중력과 불황성가스의 압력으로 적재된 원유가 부두 돌핀 상단 약 1m
정도까지 분수처럼 치솟으면서 좌현 2번 탱크에 들어있던 원유 중 1,402kl가
해상에 유출되어 여수해만으로 확산되면서 북쪽으로는 광양항 내 묘도 앞
해상까지 남쪽으로는 여수 반도해안을 따라 여수 신항과 돌산도를 지나 방
죽표까지 유막이 형성될 정도로 넓은 해역을 오염시켰다.
유출사고 지점이 밀물에서 썰물로 변경되는 정조시간대에 발생함으로써
초기 유출유는 대부분 사고 즉시 설치한 오일펜스 내에 가두어 놓을 수 있
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류가 빨라져 오일펜스 아래로 많은 양의 기름이
빠져나가 여수시 오동도 쪽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한 오염군은 사고 다음날 여천군 돌산도를 중심으로
하여 일부 기름은 동산도 동쪽해안을 따라 부유하고 일부 기름은 남해도 서
쪽해안에 유입되었으며 해상유출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산읍 진두마을
을 비롯한 9개 마을과 남해군의 9개마을에 소량씩 부착되었고,사고 이틀 뒤
에는 돌산도에서 8마일 떨어진 남해도 하단에 있는 대도(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5마일)까지 확산되었다.기름이 부착된 해안은 여천시,여수시,여천군,
남해군을 포함하여 총 33km에 달하였다.방제작업을 위하여 총인원 7,814명,
선박 1,256척이 동원되었고,오일펜스 6,410m,유흡착재 18,301kg,유처리제
239,886리터의 방제기자재가 사용되었다.
이 사고로 발생된 방제조치 비용은 약 84억여원이 청구되어 대부분 지급
되었으며 여수수협과 여천군청에서 청구한 3천 6백만원은 보험사가 합리적
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하였다.어민들의 보상요구액은 82억
원에 이르렀으나 여수시,여천시,군 및 여수수협과 호유해운 합동으로 피해
지역을 조사하여 기술적으로 인정 가능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약 15억5천여
만원의 보상액이 대부분 합의․지급되었다.
3)씨프린스호 사고
씨프린스호는 1990년에 건조된 총톤수 144,567톤의 유조선으로 원유
86,886톤과 연류유(벙커C유)1,395톤을 적재하고 1995년 7월 23일 우리나라
남해안에 태풍(페이)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피항차 광양항에서 출항하여 남해
안 세존도 북방 3.65마일에 투묘중 초속 40～45m의 강한 북북동풍과 너울로
인해 작도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씨프린스호는 계속되는 파도에 이초되
어 서쪽으로 표류하다가 1995년 7월 23일 17시경 소리도 남서단 다시 좌초
되어 화물탱크 18개중 13개가 파손되어 원유 5,035kl(원유 4,155톤,연료유
880톤)가 유출되었다.
이들 유출유는 사고당시 시점이 태풍 페이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조류에 의해 주변해역,특히 동쪽 및 동북쪽으로 빠르게 확산되
었다.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유출유 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펜스의 전장
이 7월25일 이후에나 가능했기 때문에 그 전에 유출된 기름을 바람과 해류,
조류에 의해 사고지점에서 멀리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사고 초기에는 태풍
에 의한 바람의 영향으로,태풍 통과 후에는 동서 방향의 조류와 북상하는
대한난류의 영향에 의 기름이 확산된 것으로 추측된다.기름띠는 남해도 앵
강만과 미조만을 거쳐 경남 거제도 욕지도 해상까지 확산되었으며,나중에는
일본 대마도 해안에 폐유볼(오일볼 타입)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다.씨프린
스호로부터 유출된 유류는 사고해역인 여수 일대는 물론 경남,남해,거제,
부산,울산,포항 해상까지 약 127마일 해상을 오염시켰다.또한 전남 남해안
및 부산 경남 지역 남해안의 해안선 총 73.2Km에 이르는 곳에 유출유가 밀
려들어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가중시켰다.
오염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의 75% 이상이 여수해역에서 발생되었으며 특
히 가두리양식어업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수지역 가두
리 양식어업 피해 청구액은 365억원으로써 전체지역의 50%,여수해역의
65%룰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가두리 양식어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당시 여천군 섬 내만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들(주요어종 :광
어,조피볼락,농어,방어 등)이 해상에 유출된 기름에 여과 없이 제일 먼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이 사고에 대한 피해실사를 근거로 고려검정,여수수
협,피해어민이 협의하여 국제기금(IOPC Fund)에 제출한 청구금액은 735억
원이었으나 최종 합의금액은 20%에 해당하는 154억원에 불과하였다.
이 사고로 우리나라 남해안 해양생태계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1년이 지난 1996년 8월부터
2000년 6월까지 3회에 걸쳐 전문연구기관 및 연구진에 의해 사고해역에 대
한 해양환경 영향조사가 실시되었다.
조간대 지역에 대한 1-2차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지역(소리도 덕포,소횡간
도,금오도 연목 등)에서 유류가 조입질 최적물을 통과하여 하부의 기반암
굴곡표면위 퇴적층 내에 보존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 앞으로도 상당기간 측
방이나 하부로의 유출없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금
오도 소유지역의 사질 조간대 지역은 높은 투수율과 해류,파랑의 영향으로
유류잔존층의 분포깊이가 10～20Cm정도 하부층으로 침강하였고 잔류농도
또한 훨씬 희석되어 토적물내 유류성분이 계속 풍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비교적 짧은 시간의 경과(약1년)에도 불구하고 조간대 지역과 조하
대 해역에서는 유출유류의 풍화와 분해,그리고 하부 최적층으로의 침투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암반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일부 조간대 지
역(소리도 덕포해안,금오도 연목지역)과 이질 퇴적물이 분포하는 조간대 지
역(소리도 당포 및 화태도 묘두해안)에서는 이미 분포하고 있는 잔존유류가
측방이나 하부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어 오염상태가 유지되어 있으며 이러
한 결과를 통해서 인위적인 방제를 실시하니 않는 차후에도 상당한 시간동
안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생태계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기름성분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조
간대 및 조하대의 일부 정점들에서 많은 양의 유류에 장기간 동안 노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세균군집의 크기가 다른 정점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증가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다량의 독성성분을 부수적으로 함유하고 있
는 유류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유류를 탄소와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류 분해세균이 자연상태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생장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간접적인 증거로서 생물정화기술의 현장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씨프린스호와 같은 대형유류오염사고는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수산물 피해
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유발한다.따라서 유출
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제활동과 복원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유출된 기름에 의한 환경피해가 사고초기에 나타나
는 유출유에 위한 직접적인 생물피해와 함께 이후 수녀 또는 수십년 동안
환경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지속성유해화학물질(주고 PAHs)에
의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피해유무와
상관없이 유출유에 의한 피해지역은 상당기간 동안 피해유무 및 복구정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은 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양한 기
법을 동원하여 환경복원작업과 함께 환경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일례로 1989발생한 ExxonValdez호 유류
유출사고의 경우 1992년 6월경에 공식적으로 해안방제작업을 종료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1억 8천만불의 예산을 이용하여 환경복원 및 감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씨프린스호 오염사고의 경우 1999년 수행된 3차 환경조사에서 오염지역의
해양생태계가 일부 복구되고 있는 징후는 있지만 완전한 복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따라서 향후에도 씨프린스호 오염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만약 환경 복원사
업이 필요한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복원 또는
추가 방제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을 교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국제적 피해현황
1)Prestige호 사고
스페인 연안에서 좌초 된지 6일만인 2002년 11월 19일 선체가 두동강 나
면서 스페인 서쪽 갈리시아 해안에서 250km 떨어진 수심 3.6km 바다 밑으
로 가라앉은 총톤수 42,820톤의 바하마 선적 Prestige호 해양사고로 전 유럽
이 유류오염 피해의 충격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약 15,000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관광지와 주요어장으로 이름 높
은 스페인 갈리시아 부근의 약 500km 해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기름
띠가 해안에서 약 30km 떨어진 해역까지 확산되어 해안 정화작업에만 약 6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선박은 선령이 26년이나 된 단일선체구조(Single Hul)의 선박으로
2002년 11월 5일 라트비아 벤스필스항에서 중유 77,000톤을 적재하고 출항,
싱가포르로 항해중 11월 13일경 스페인 갈리시아 해안(스페인과 포르투칼
경계해역은 스페인 북서부의 주요 어장지역임)에서 강한 폭풍을 만나 선체
우현중앙부에 큰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기관고장으로 항해가 불
가능하게 되자 선주 및 보험사는 동 선박의 예인을 위하여 네덜란드의 구난
회사 예인선 4척을 동원하였으며,이 과정에서 선장 및 구난회사측은 선박이
위급한 상태이므로 동 선박의 수리 및 유류이송을 위하여 스페인 연안의 평
온한 해역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스페인 당국에 요청하였으나 자국의 연안
에 유류오염을 우려한 스페인당국이 이를 거절하고 외해로 나가도록 명령하
였고(포르투갈 군함도 비슷한 명령을 하였음)이에 동 선박을 어쩔수 없이
먼바다로 예인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이후 외해의 거친 파
도에 선체 중앙부에 과도한 장력이 미쳐 선체가 두동강 나면서 많은 유류
유출과 함께 침몰하였다
해상방제작업에는 스페인을 비롯하여 벨기에,덴마크,프랑스,독일,이태
리,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과 영국의 방제선단이 참가하였으며,스페
인 어선 1,000여척이 해안방제 작업을 하였다.스페인의 해안선 약 800km가
오염되었으며 그 중 모래사장 270개소의 해안에 표착한 기름은 인력으로 수
거하였다.오염된 프랑스 해안은 대부분 굵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하루 평
균 1,000여명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기름오염피해를 극심하게
입었다는 스페인 가르시아 지역은 유럽에서도 어패류 자원이 가장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오염된 해안 80%에 스페인 정부는 어업과
패류채취작업을 중단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패류채취업자 13,000여명과 연안
어선 6,000여척이 조업손실을 입었다.한편 프랑스 Arcach의 내만에서 생산
하는 굴에 대하여 한때 채취금지령이 내려졌으나 해수,어류 및 패류의 견본
에 대한 기름농도를 측정한 결과 오염수준이 기준에 미달하여 채취금지령을
철회한 바 있다.
발트해 연안의 라트비아를 출항한 선박이 좌초한 지점은 포르투갈과 스페
인의 경계해역,출동한 구조대의 국적은 프랑스와 네덜란드로서 경계가 불분
명한 사고가 늘 그렇듯이 사고 원인에서부터 피해보상에 이르기까지 책임공
방이 뜨겁다.사고해역에 인접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사고지점을 두고 서로
자국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스페인 당국은 자국 해안의 기름오염을 우
려해 해난을 당하여 위급한 선박에 대하여 자국연안의 안전한 항으로 동 선
박의 예인을 하게 해 달라는 예인회사의 요구를 묵살하여 피해가 더 커 졌
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만일 사고초기에 동 선박이 안전한 피난처로 입항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선박이 외해로 나갈 필요가 없이 과도한 외부장력에 의
하여 선체가 두동강 나면서 침몰하는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일리
가 있다.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유력한 선주단체인 INTERTANKO 및
BIMCO에서는 피난항에 대한 국제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즉 선박이 해난을 당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인근 국가는 선박
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항을 제공하는 것은 오래된 해상관습이자 국제협약상
의 의무이나 해당 연안국이 그렇게 할 경우 대형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을 우
려해 입항을 거부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
다.
2)Erika호 사고
1999년 12월 12일 프랑스 남부 브레스트 해안에서 남동쪽 110㎞떨어진 해
상에서 방카C유 31,000톤을 적재하고 프랑스 Dunerque항에서 이탈리아
Livorno항으로 항해하던 Erika호(19,666G/T,말타선적)가 비스케이만에서 거
친 해상기상(풍속 8～9m/sec,파고 6m)을 만나게 되었고 선체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던 사고선박은 오전 6시에 두 동강이 났다.이로 인해 적재되어 있
던 방카 C유 약 14,000여톤이 유출되었다.
당시 선수부에는 6,300여톤,선미부에는 8,300여톤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선수부는 사고 후 몇 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수심100m 해저에 침몰하였고
선미부는 프랑스 구난회사에서 예인선과 예인색을 연결하는 데 성공하였으
나 해안쪽으로 예인중 선수부와 18km 떨어진 수심 130m 해저에 침몰하였
다.
초기에 유출유 탐색은 프랑스 민간 및 해군 항공기들에 의해 실시되었으
며 약 3,000톤으로 추정되는 15km 길이의 기름띠가 해상에서 이동하기 시작
하였고 그 기름띠는 동쪽으로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였다.이후에는
해안선을 따라 두터운 5～8cm의 기름층이 평행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사고 후 5일이 지난 후부터는 반경 100m정도 되는 기름 군들이 25km×5km
의 범위 내에 집중되어 해면 하 몇 센티미터 아래로 침강하기 시작하였다.
해안에서 기름유출의 첫번째 영향은 사고 후 11일이 지난 후인 12월 23일
남부 Finistere지역에서 처음으로 목격되었다.유출된 기름은 기름띠를 형성
부유하면서 북서풍의 영향으로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브리타니 해안에 광범
위하게 부착,결국 프랑스 남부해안 약 400㎞정도가 오염되었다.사고 후 12
월 12일～19일 간은 기상악화로 해상방제조치는 불가하였다.이후 해상기상
상태가 양호하게 됨에 따라 12월 20일～25일 동안 국가방제기본계획상 책임
기관인 브레스트 해군해역사에서 방제작업을 주관,진행하였다.이 해상방제
작업에는 독일,영국,네덜란드,스페인에서 총8척의 방제선을 지원하여
1,100여톤의 해상유출유를 회수하였다.그러나 분산처리에는 유출유의 점도
가 너무 높아 유처리제 사용에 제한을 받았고 거친 해상상태로 유회수기에
의한 기름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12월 24일부터 해안의 방제작업이 개시되었으며,영향을 받은 5개 해안 지
방정부가 각각 책임지역별로 민방위대,소방대,군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
여 8개소에 방제작업센터가 설립되었고 5,000여명의 방제인원이 동원되었다.
해안의 방제작업은 주로 수작업 및 기계적 회수를 병행 2000년 2월초까지
비교적 큰 기름군의 제거가 완료되었고 이후부터는 2차 방제작업이 진행되
었다.이 방제작업에서 총 12만톤의 기름폐기물을 수거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약 36,000여 마리의 야생조류(주로 바다오리)가 기름에
오염되었고 그 중 24,000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유출유는 수많은 요
트장으로 유입되어 요트 및 계류지를 오염시켰고,굴,홍합 양식장과 관광산
업이 밀집되어 있는 바이에 드보르그노프(BaiedeBourgneuf)지역으로 확산
되었다.많은 양의 조개류가 기름이 유출되기 전 크리스마스 대목을 위해 이
미 수확되어 피해는 적었으나 조개의 외피에 기름반점이 발견되어 당국은
이 지역에서 조개류의 수확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기름유출에 따른 조치에서는 해상기름제거비용,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비
용,침몰선으로부터 기름제거비용,어업손해비용,요트․선박 및 계류지 오염
피해,관광사업 등의 보상이 예상되고 있다.당시 선주책임한도액(92CLC에
의거)은 UK7.3백만 파운드(141억원)이였고,92Fund(92FC에 의거)에 의한
보상한도액은 UK114백만 파운드(2,220억원)이였다.
3)SeaEmpress호 사고
1996년 2월15일 저녁 8시경 유조선 씨엠프레스호가 영국 밀포드 항 입구
에서 좌초되었다.이 유조선은 1993년에 건조된 단일선체 구조의 DWT
147,273톤 규모의 선박으로 131,000톤의 원유와 2,400톤의 연료유를 적재하고
스코틀랜드 포스해협에서 밀포드항에 있는 텍사코 정유공장으로 운항 중이
었다.밀포드항으로 접근한 시각은 정조시였으므로 예인선 없이 10노트의 속
력으로 운항하였으며 4척의 예인선은 사고선을 에스코트하기 위하여 항내에
서 대기하고 있었다.
조종능력을 상실하여 해협입구 서쪽편 해안의 암초에 좌초한 직후 상당한
양의 화물유 (원유 6,000톤,선장보고)가 유출되었으며 항만 예인선의 도움으
로 1시간쯤 후 선수가 우현쪽으로 18̊ 기울어져 선체가 상당한 손상을 입은
채로 재 부양하게 되었다.
사고선박의 흘수가 16m에서 23.5m로 증가한 관계로 선박이 더 이상 자력
항행이 불가하게 되어 해협에 투묘를 할 수밖에 없었다.구난업체가 사고선
의 운항자에 의해 선정되었고,가장 효과적인 계획으로서 다른 유조선으로
사고선의 기름을 이적함으로서 흘수를 줄이게 하는 방법이 결정되어
35,000DWT급의 유조선(StarBergen)이 용선 되었지만 기상이 좋지 않아 사
고선박에 접안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2월 17일(토요일 저녁)에 3척의 대형
해난구조선을 수배하여 들어왔지만 강한 바람과 조류로 인해 사고선박을 묶
을 수가 없었으며 사고선박은 손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름을 유출시키면
서 암초 속으로 휩쓸리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2일만에 선박의 재부양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
나 그동안 해면보다 높은 수두를 가진 화물유가 계속해서 유출되었다.사고
선박은 밀포드항으로 예인되어 허브렌드스톤에 사용되고 있지 않던 정유부
두에 안전하게 계류되었다.일련의 과정에서 사고선박은 72,000톤의 화물유
와 360톤의 연료유를 유출하게 되었다.나머지 화물유 58,000톤은 허브랜스
톤에 접안되어 있는 동안 다른 유조선으로 이적하여 처리하였다.이적작업은
3대의 대형펌프가 작업에 동원되었고 이 작업은 3월 2일까지 계속되었다.
이 사고로 72,000톤 정도의 원유와 364톤의 연료유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유출 량 산정은 선체에 남아있는 잔존유 측정과 항공기의 원격감
지에 의한 보고서를 근거로 하였다.2월 15일 좌초 초기에는 선장의 보고에
따르면 유출량이 5,000톤이라고 했지만 해상에서 관찰된 유출량은 그것보다
적은 2,000톤 정도로 보였다.구난업체의 잠수조사결과 선체 밑바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었으며 몇몇의 큰 외판은 찢겨져 있어 대대적인 수리를 위하
여 조선소에 상가를 해야만 했다.
사고가 발생한 웨일즈 남서쪽에 위치한 밀포드항은 웨일즈 남서쪽에 위치
한 영국의 자연 항구중에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항구이다.여기에는 영국에
서 소비하는 기름의 30%를 정제하는 3개소의 대형 정유공장이 있어 대형
유조선들이 1965년부터 이 항구에 입출항 해왔다.인접하고 있는 해안선은
매우 아름답고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과학적인 관심이 큰 곳이다.이곳은 영
국에서 유일한 해안공원이며 가까이에 있는 섬들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수많
은 바다오리,북양가마우지,슴새들이 둥지를 틀고 서식하는 곳이다.해안선
은 모래로 이루어진 만과 자갈로 된 해변으로 가파른 절벽의 특성을 갖고
있다.그곳은 요트․윈드서핑 센터,유명한 관광지 해변 및 활발한 수산업이
있는 곳이다.
기름유출로 곧바로 나타난 뚜렷한 영향은 해안선이 심하게 오염되어 아무
도 해안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방제작업은 조용했던 그 지역에 피할 수 없
는 소음과 산만함을 가져왔다.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피해는 부활절 전에
방제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재촉에 따라 대부분의 해안방제작업은 부활절
전에 마무리되었고,주요 해변들은 다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농․수산․식품부(MAFF)는 영향을 받은 지역에 대해 즉각적으로 어로활
동을 금지시켰으며,방제가 완료됨에 따라 자연서식어류에 대한 어로활동금
지는 단계적으로 해제되었고,1996년 9월까지는 항계 내에서 극히 지엽적으
로 조개류 채취에 대해서만 금지가 지속되었다.이로 인하여 지역어민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보험사와 IOPC에 손해배상을 제
기하였다.
오염지역은 바다새들의 낙원지로 기름유출에 영향을 받은 2개의 섬들은
조류보호지역이었다.다행스럽게도 철새들이 이동하여 둥지를 틀기 몇주 전
에 유출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이들 조류에 대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으
나,매년 이 시기에 카마텐만(CarmarthenBay)에는 대규모의 청둥오리 무리
가 모여들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이외에 바다표범들도 서식하고 있었
는데 크게 피해를 받았다는 보고는 없었으나 부분적으로 삿갓조개,불가사리
등과 같은 조간대 생물에는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기름유출과 방제작업의 환경적 영향평가는 씨엠프레스 환경평가위원회
(SEEEC)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Fund협약,CLC협약 및 관련의정서의 서명국이다.그러므로 유조
선 선주나 그의 보험자들은,기름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영국정
부 및 지방당국을 포함하여 그 사고를 처리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기름오염
방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있다.영국정부는 보상청구액이 방제
작업에서 1,100만에서 1,600만 파운드,구난작업에서 300에서 700만 파운드,
어업부분에서 800만에서 1,000만 파운드,관광부분에서 1,000만 내지 1,500만
파운드 정도의 범위로 추정하고 있다.정부는 보상청구 총액이 선주책임이나
기금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률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4)ExxonValdez호 사고
1989년 3월 대형유조선 액손발데스호가 프린스윌리엄사운드(알래스카)의
브라이 리프(암초)에 좌초되었다.그 결과 40,000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
었다.좌초 후 3일째 되던 날 시속 100Km의 강풍 때문에 기름확산을 봉쇄
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알래스카 중깨끗한 원시상태였던 남부의 2,000Km
해변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주 내에 모두 오염되었다.
엑슨 발데즈호가 알라스카 파이프라인 터미널을 출항할 때 아무도 일상적
이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20척의 유조선을 보
유한 엑슨사의 2번째 신조선인 길이 300m의 엑슨 발데즈호는 켈리포니아의
롱비치로 운반할 200,978톤의 노스슬롭 원유를 적재하고 있었다.노스슬롭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들은 가끔 심각한 사고는 있었지만,대규모 재난없이
알라스카 횡단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원유가 이송되기 시작한 이래 12년 동
안 8,700여회 이상이나 프린스 윌리엄만을 안전하게 통과하였다.이러한 경
험이 안전항해를 소홀히 하는 작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엑슨 발데즈
호가 출항한지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수중의 빌리 암초에 좌초되어 11개
의 화물탱크 중 8개가 찢어져 약 40,000톤의 원유를 프린스 윌리엄만에 쏟아
냈다.
좌초 후 엑슨사,연안경비대,NOAA(해양대기청)및 알라스카주 환경보호
국은 즉각 방제작업에 나섰다.유출유 확산을 위하여 오일휀스를 설치하고
프린스 윌리엄스만과 알라스카만까지 넓은 해역에까지 항공기를 이용한 유
출유 탐색을 통한 유출유의 확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방제장비를
적기적소에 투입하였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후 36시
간만에야 비로소 오일휀스를 설치하였고,허용범위내의 유처리제를 살포하였
으나 무풍상태로 인하여 효과가 크지 않아 사용을 중지하였으며,유출유 소
각을 시도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를 중지
하는 등 효과적인 방제작업을 수행하는데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염지역에는 원래 1,000만 마리의 바다새,3만마리 이상의 바다수달,5000
마리의 대머리 독수리들이 살고 있었으나,1989년 3-9월 사이에 약 36,000마
리의 새,1,000마리의 바다수달,153마리의 독수리들이 기름유출로 죽었다.
5)TorreyCanyon호 사고
1967년 3월 유조선 TorreyCanyon호가 쿠웨이트에서 영국 웨일즈로 기름
을 운반하던 중 영국의 남서해안 세븐스톤 암초에 좌초되어 순식간에 8만톤
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어 영국과 프랑스 연안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었다.
해안으로 밀려오는 기름을 막기 위해 즉각 시민들과 군인들이 2천명이나 동
원되었지만 기름확산은 막을 수가 없었고 계속 밀려오는 파도가 기름을 몰
고 와 해안을 오염시켜 영국 연안 약 100해리와 프랑스 연안 120해리의 모
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었다.당시 유출 원유의 제거제로 사용되었던 각종
화학약품은 이들 약품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원유의 유출이
바다생물에 해를 입힌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쳐 해안에 서식하고 있던 수
천마리의 새,물고기,수초와 패류들이 죽게 되었다.
제3장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제1절 개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활동은 일반적으로 범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
원에서 수행되어 오고 있다.특히 지리적 특성,수온,수심,염분농도,해류 등과
같은 대상해역의 해양특성 및 관련 국가간의 산업발전 정도의 차이 등을 고려
하여야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의 성격상 세계적인
협약보다는 지역적인 협약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다.23)그러나 해양오염은 한 국가나 특정 국가들만에 의해서는 규제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또한 국제해양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지역적 협약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범세계적 차원의 노력이 우
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할 것 같다.
더욱이 지금까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오염원의 특성상 국가
의 자의적인 조치로서는 규제가 어렵고,또한 국제적 통일성을 요하는 선박기
인 해양오염과 해양투기기인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주로 발달해 왔으며,그 배후에는 UN이나 IMO 등과 같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왔다는 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이에
관한 주요 협약으로는 1954년 런던협약(InternationalConvention on Oil
Polution from Ships,1954),1969년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Oil
Polution Casualties, 1969), 1973/1978년 MARPOL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forthePreventionofPolutionfrom Ships,1973/1978),1982년 유
엔해양법협약(InternationalLaw of the Sea,1982),1985년 몬트리얼지침
(MontrealGuidelinefortheProtectionoftheMarineEnvironmentagainst
Polutionfrom Land-basedSources,1985),1990년 OPRC 협약(International
23)Okidi,“TowardRegionalArrangementfroRegulationofMarinePolution
:An AppraisalofOptions”,4 Ocean Developmentand International
Law(1977),pp.13-19.
ConventiononOilPolutionPreparedness,ResponseandCo-operation,1990)
등이 있다.이들 중 유엔해양법협약은 UN에서,몬트리얼지침은 UNEP에서 채
택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그 외는 IMO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이는
IMO를 중심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다음에서는 이들 세계적 협약을 연혁별로 고찰한다.
제2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24)
1.관할구역별 규제노력
지구환경의 점진적 악화에 대해 인류의 경각심을 깨우쳐 준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이후,지구상의 가장 통일된 생태계이며 인간생활의 주요 터전인
해양의 환경보호를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동 협약 제12장).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착시켰으나 새롭게 등장한 국가의 해양 관할구역의 관할권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전체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25)그럼에
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른 분야보다도 먼저 협약내용을 확정시킨
것은 이 분야의 중요성을 입증한 셈이다.특히,1972년 스톡홀름선언에서의 해
양환경보호를 위한 선언적인 의미를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강제성을 지닌 범세
계적 국제협약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어쨌든,유
엔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절차법적인 규칙을 채택하지
는 못했으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중심적 통제원칙으로서 국가의
권한에서 의무에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 왔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법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다.이에대한 구체적인 의무규정으로는 환경영향평가,국
내법제정 및 협약규정의 시행,개발도상국의 특별지위 인정,생물자원의 보존,




가하여,동 협약은 시행,결빙해역,책임,주권면제 및 다른 협약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관련규칙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동 협약이
국제환경법의 점진적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궁극적으로 동 협
약은 종래의 여러 국제협정에 산재해 있던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집약
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규칙제
정을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27)
한편,국제법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논리의 기초는 해양환경이 통일된 생태
계를 유지시키고 있으며,인류환경의 주요 터전인 점을 인식하여 이러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따라서,이러한
의무의 위반은 국제법상의 의무의 위반인 것이다.그러나 해양오염방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국제법이
나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환경 관련규정이 해양환경의 보존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진정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규정하였는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점은 특히 해양오염규제의 구
체적 규정 및 기준설정의 곤란성,관할권의 귀속문제,의무위반에 대한 효과적
인 집행의 곤란성 등에 의해 야기된다.그러므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지역적 협정은 국가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점,그리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반 국제법에서 확
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지역적 협정은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다.또한,해양오
염은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특성 또는 지역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오염형태를
달리하고,이는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오염방지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규제되
어야 한다.유엔해양법협약도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한다
는 점에 대해 협약의 곳곳에서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123조 및 제197조).
유엔해양법협약 제9장은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의 지리적 특성을 특별히 고려
하여 이 지역의 해양활동에 대해 관계국이 상호 협력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시
26)VedP.Nanda,op.cit.,pp.257-269.
27)PhilippeSands,op.cit.,pp.295-296.
키고 있다.28)동 협약에서는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의 연안국들이 유엔해양법협
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9)
2.주요 오염원별 규제노력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즉,국가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기준 및 권고
된 관행과 절차를 고려하여 육상기인 해양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한 국
내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또한,지역적 차원에서 그들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각국은 이러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특수한 지리적 사
정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오염방지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협
약 제207조).여기서 당사국으로 하여금 육상오염원으로 인한 해양오염원을 방
지,경감하고,규제하기 위한 법규를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
면서,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및 기준을 단지 법령제정상 고려의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및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정도의
국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08조,제210조,제211조의 입
법태도와 비교할 때 매우 완화된 내용으로써 국내법에 포함될 조치의 내용 및
규제방식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함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개
별국가에게 맡기는 것이다.30)그리고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가정책
을 지역차원에 조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이 분야의 오염방지
를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국가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각국은 제207
28)Ibid.
29)Ibid.특히,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연안국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지역조직을 통하여 지역적인 협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즉,
ⅰ)해양생물자원의 관리,보호,탐사 및 이용의 조정
ⅱ)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권리의무 이행의 조정
ⅲ)과학조사정책의 조정 및 적절한 경우 공동 과학조사 계획의 실시
ⅳ)위의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위한 다른 이해관계국 또는
국제조직 의 초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0)이용희,육상기인 해양환경오염방지에 관한 해양환경법제 연구,해양정책동향,
제8권 제1호(1993),p.47.
조에 따라 채택된 법령을 집행하고,육상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을 방
지,경감 및 규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
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및 기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채택하고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213조).이 규정은 권고적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또한 오염방지기준의 집행도 거의 각국
의 국내문제로 일임하고 있다.따라서 육상기인 해양오염의 규제는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기인 해양
오염으로 인해 분명한 오염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그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제공해의 국가책임원칙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제207조 및 제213조는 비록 그 내용에 있어서 미비점이 많
지만 육상기인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유일한 세계적 차원의 국제법적 근거
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근거를 가진다.그러나 이들 규정은 국제법상 육상
기인 해양오염을 다루기 위한 일반규정으로서 향후 국제법 발전의 기본은 될
수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오염의 방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31)
즉,동 협약 제217조 제1항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단지 ‘고려하여야
(takeintoaccount)’한다는 의무만을 규정함으로써 국내법적으로 국제기준을 수
용하여야 할 의무를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따라서,이러한 ‘고려하여야 한다’
는 의미는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없고,제20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
한 조치’의 내용 중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의 일부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
다.32)또한,제3항과 제4항에서는 당사국이 그들의 정책을 당해 지역의 정책수
준과 조화시키며 육상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노력
(endeavour)’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실천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33)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31)김문달,“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오염방지와 국내입법의 방향”,전환기의 국제
관계법,東石 김찬규박사 화갑기념논문집(1992),pp.301-302.
32)MengQing-nan,op.cit.,pp.104-105.
33)이용희,“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경희대학교 법학박사학
위논문(1993.12),pp.93-94.
그리고,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에 따라 국가의 관할권하에 있는 선박으로부
터의 해양오염을 방지,감소,억제하기 위해 그 국가는 국내법의 제정의무를 부
담한다.그런데,국내법의 규정 및 기준은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일반 외교회
의를 통하여 제정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과 동일한 효과를 가
져야 하며,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하여 선박에 의한 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하
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조직 또는 일반 외교회의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이를 시행할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 제211조 제2항 및 제5항).따라서,유엔해양법협약은 구체적인 해양오
염 방지기준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기존의 국제협약 등에 그 기준을 위
임하고 있다.이러한 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양립가능한 국제협약의 규칙 및 기준에 직․간접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그러한 국제협약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특별해역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권한있는 국제조직 및 일반 외교회의를 통해 형성된 선박으로부터의 해
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환경적 특성상 적절하
게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권한있는 국제조직에 의해 인정될 경
우 연안국은 권한있는 국제조직을 통해 인정된 특별해역에서 오염방지 규칙 및
기준을 국내입법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211조 제6항).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법집행의 관할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오염선박을 구속
하여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선박의 집행관할권은 전통적으로 기국에 맡겨져 있어서 실질적인 해양
오염방지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이러
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박의 집행관할권을 종래의 기국주의에서 탈피하여
연안국주의(동 협약 제220조)와 기항국주의(동 협약 제218조 및 제228조)를 수
용함으로써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
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양투기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은 연안국의 관할권
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위의 런던협약
에서는 투기오염방지를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연안국의 관할권하에 있는’선
박이 해양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그 관할권이 미친다고만 규정
함으로써(동 협약 제7조 제1항 C호),영해 이원에서의 투기에 대한 연안국의 관
할권행사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물론
런던협약이 체결되었던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이 정착
되지 못했고,따라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해결될 수 밖
에 없게 된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의 명시적 허가없이는 그 연안국의 영해,배
타적 경제수역,대륙붕에서 오염물질의 투기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동 협약 제210조 제5항).그러므로,대륙붕의 외측한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안국의 허가없이 투기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대단히 축소되었으며,따라서 런던협약에서 투기행위를 금지하고 있던
‘관할권하’의 해역에 대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되었다.그런데,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는 단순히 해양투기의 금지나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오염문
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그 이유는 투기되는 유해물질은 결국 육상에서 기인한
것이며,따라서 육상에서의 효과적인 규제 없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즉,투기행위의 강력한 규제는 결국 오염물질의 육상처
리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따라서,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의
근본적인 해결은 단기적으로는 폐기물의 재사용,육상에서의 적절한 처리,그리
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국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저개발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약은 범세계적 차원의 국제
협약인 위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다만 지역적 협정
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먼저,국가 관할권내 해저활동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태도는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다.즉,유엔
해양법협약에서는 대륙붕 개발에 기인한 오염의 방지,감소 및 억제를 위한 기
준은 국내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국내법령은 국제적인 규
칙이나 기준과 같은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그리고 각국
은 적당한 수준에서 각자의 국내정책을 조화시키도록 힘써야 한다고 되어 있
다.또한,국내법령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각 연안국이며,각국은 국제
적인 규칙이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행정적,기타 조치를 취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208조 제1,3,4항 및 제214조).
이 내용은 해저개발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내법의 제정의무,지역적 정책
수준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또한 국내법을 제정할 경우 국제규칙 및
기준,권고된 관행 및 절차보다 덜 효과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즉,위 내용은 국내법의 제정시 그 기준은 국제적으로 권고된 관행 및 절차
보다 덜 효과적이어서는 안된다고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권고된 관행 및 절차가
그 전거기준으로 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또한,국가 관할권 이
원에서의 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은 동 협약 제11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국가의 해양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까지
만 그 효력을 미치므로 국가 관할권 이원의 해저문제는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심해저기구에서 규제한다.더욱이 우리나라가 인접하고 있는 동북아
해역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미 선포한 상
태에 있고,34)거의 대부분의 해역이 이 범위 내에 속해 있으므로 국가 관할권
이원의 해역에서의 해양오염문제는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대기기인 해양오염문제는 대기에서의 핵실험 문제를 제외하고는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끄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육상기인 해양오염의 4분의 3
가량이 대기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5)대기로부터
혹은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국내법령이나 국제법규는 드물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대기기인 해양오염에 관해 이 오염원을 하나의 독자적인
오염원으로 취급하고 있다.그리하여 국가들은 대기로부터 혹은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하기 위하여 자국 관할권하에 속하는 대기권 상공
및 자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용되는 국내법
규를 제정하여야 한다(동 협약 제212조).이 때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기준
이나 비행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국가들은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
34)외무부,동북아제국의 해양법령(1996.12)참조.
35)박찬호,“선박오염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2),pp.128-129.
하여 이러한 규칙들을 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 협약 제222조).대기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기준,권고된 관행 및 절차 등
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세계적 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다
만,몇몇 지역적 협약에서 일반적 규칙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을 발
견할 수가 있다.36)
제3절 국제해사기구를 통한 범세계적 노력
1.1954년 런던 협약(OILPOL)
선박으로 인한 기름오염의 국제적 규제노력은 1926년에 미국이 이 문제를 토
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워싱톤에서 개최한 바 있다.이어 1934년에는 영국이
이 문제를 국제연맹에 제의하여 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합의를 보아
1935년 동 위원회에서는 국제회의에 제출할 조약초안을 작성하였다.그러나 독
일,이탈리아,일본 등 3국이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않은 채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문제를 인계받은 UN은 이를 IMCO(현재의
IMO)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시는 아직 IMCO가 성립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영국정부가 유엔과 연락을 취한 뒤 관계국
을 소집하여 1954년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런던에서 기름에 의한 해양오
염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고「1954년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
약(OILPOL,1954)」이 채택되었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최초의 법적 규제인 위 런던협약은 탱커
보유량이 50만톤 이상인 5개국 정부를 대표해서 10개국 이상이 협약당사자가
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발효하게 되어 있는 바(런던협약 제15조),결국
이 요건이 충족된 1958년 7월 26일 발효되었다.
36)E.D.Brown,TheInternationalLaw oftheSea-IntroductoryManual-,
Volume Ⅰ(Aldershot/Brookfield USA/Singapore/Sydney: Dartmouth,
1994),pp.374-375.
위 런던협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해리까지 이르는 해역을 배출금지해역으로 설정하여 이
해역 내에서는 기름이나 기름의 함유량이이 100ppm 이상인 유성혼합물의 배출
을 금지하고 있다(동 협약 제3조).둘째,일정한 선박은 유성빌지,배출방지장치
(누유방지장치,유수분리장치,빌지저장장치 등)를 설치해야 하고,기름 취급 작
업시 기름기록부(oilrecordbook)에 기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 협약 제7
조 제1항 및 제9조).셋째,모든 체약국 정부에게 폐유수용시설을 마련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 협약 제8조).
위 런던협약은 기름에 의한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란 점에
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시행상 다음과 같은 몇몇 중요한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다.즉,배출금지 유성혼합물의 유분함량을 100ppm이라고 하였
으나 이는 입증책임자에게 이에대한 입증의 곤란함을 주고 있다.또한 전통 국
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배출규제에 관한 기준과 시행 및 처벌을 기국에게만
일임하는 기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배출금지해역을 육지로
부터 50해리로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을 하면 50해리 이원(beyond)의 해역에 대
해서는 완전히 오염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셈이 될 것이다.
위 런던협약은 위와같은 불완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2년,1969년,그
리고 1971년 등 3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 졌다.이 개정작업에 있어
IMCO가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배출금지해역은 1962년 개정협약에서는 50해리를 100해리로 확장하였고,
1969년 개정협약에서는 그 범위를 전 해역으로 확장하였다.둘째,배출허용기준
에 있어서 100ppm이라는 입증하기 곤란한 기준을 삭제하고 농도여하를 불문하
고 ‘기름을 함유하는’모든 것을 배출 금지하였으며,‘맑고 평온한 날 눈에 보이
는 유막을 해면에 남기는 것’을 규제대상으로 함으로써 입증의 곤란함을 없앴
다.
또한,규제대상도 기름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오염물질’로 확대하고 적용선박
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적용이 제외되었던 150톤 미만의 탱커나 500톤 미만의
일반화물선,포경선 등도 모두 적용하도록 예외규정을 폐지하였다.또 총톤수 2
만톤 이상의 신조선의 경우에는 항해중 순간배출률을 1해리당 60리터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load-on-top방식37)을 채용함을 의무화하였다.
2.1969년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1967년 3월 영국 남서해상에서 좌초된 TorreyCanyon호에 의하여 발생한 대
량의 기름유출사고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약 12만 4천톤의 원유가 누
출된 이 사고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영국정부는 54대의 항공기를 동원,이 좌초
선박에 대규모의 폭격을 가하여 선체에 남아 있던 기름을 연소시킨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대량의 기름오염사고시 공해상의 개입조치에 관한 해사공법의 정
비를 서두르게 되어 1969년 11월 29일 벨기에의 Brussel에서 개최된 해양오염
손해에 관한 국제법률회의에서 이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17개조의 본문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즉,체약국은 현저하게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합리
적으로 예측되는 해난이나 이와 관련된 행위의 결과로 기름에 의한 해양의 오
염 또는 그 위협으로부터 생기는 자국의 연안 또는 관계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도 급박한 위험을 방지,경감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공해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그러나 군함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정부선박에 대해
서는 이 협약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제1조).
그리고,연안국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
특히 선박의 기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또한 개인 또는 회사가 영향을 받는다고
37)load-on-top방식이란 유성물 및 balast-tank세정수를 그대로 선외로 배
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일단 별도의 sloptank에 모아 두었다가 물과
기름의 비중차로 침전에 의한 유수분리가 진행됨에 따라 기름이 섞이지 않
은 해수만을 바다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런던협약 개정을 위한 1962년 회의결과 석유업계는 유수분리를 통하여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를 꾀하였다.즉,유수분리를 이용하여 기름하부
에 침전되어 있는 해수를 배출하고,남아있는 기름 침전물 위에 다음 화물
을 적재한다고 하여(to be loaded on top ofthe residues)이를 일명
load-on-top 방식이라 일컫는다.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D.W.




예상될 시에는 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취하려고 하는 조치를 통지해야 하
며,그들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동 협약 제3조).연안국의 취할 수 있는 조
치의 내용과 관련하여,연안국이 취한 조치는 실제로 입은 손해 또는 입을 우
려가 있는 손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이러한 조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또한,그 조치는 기국,제3국 또는 관계인이나 회사의 관리
및 이익을 필요이상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동 협약 제5조).보상문제와 관련
하여 협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조치를 위한 당사국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합리적
으로 필요로 하는 한도를 넘는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
임이 있다(동 협약 제6조).
이 협약에 대한 의정서가 1973년과 11991년에 2차례에 걸쳐 채택되었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즉,1973년 런던에서 개최된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원유,중유,디젤유 및 윤활유 등 유류 이외의 물질에 의해 발
생한 오염사고에 대한 공해상 조치에 관한 의정서38)를 채택하였다.유류 이외
의 물질에 관하여는 부속서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여 1974년 11월 21일,MEPC
결의서 제1호로 채택되었다.부속서에서는 휘발유,납사,유독물질,액화가스,방
사성물질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다.그리고 1991년 제31차 MEPC회의에서는 의
정서의 부속서(유류이외의 오염물질 목록)에 대한 개정안을 MEPC결의서 제49
호(31)로 채택하였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름류,유해액체물질,포장된 형태
의 유해물질,방사성물질,액화가스류를 각각의 부록에 포함시켰으며,유해액체
물질의 종류에 A류 및 B류 오염물질을 포함시켰다.
3.1972년 런던협약
런던협약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제입법이었으며,또한 1972년에 개
최된 유엔환경회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단시일내에 체결된 국제협약이었다는
38)Protocol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Polutionby Substances otherthan Oil,1973,which was entered into
forceonthedateofMarch30th,1983.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국제적인 해양투기 규제협약을 탄생시키기 위한 미국
의 최초의 노력은 1971년 6월 런던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 준비위원회의 ‘해양
오염에 관한 정부간실무자그룹’(IWGMP)에 최초로 초안을 제출한 것이다.같은
해 11월 캐나다의 Otawa에서 열린 IWGMP의 제2차 회의에서는 42개국 대표와
FAO,IMCO(IMO),IAEA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여기서 해양투기 문제를 전
담할 소그룹이 결성되었고,이에 의하여 최초의 초안(DraftArticlesonOcean
Dumping)이 작성되었다.이어서 1972년 4월에 스웨덴의 Reykjavik에서 열린
해양투기에 관한 정부간회의에서는 종전에 작성된 초안을 기초로 하여 위 협약
초안을 통과시켰으나,몇가지 문제가 미결로 남았다.이러한 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같은 해 5월 런던에서 17개국 대표가 참가한 회의를 열어 Reykjavik
협약초안을 기초로 토론을 거친 뒤,새로운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협약을 다음
유엔환경회의 이후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유엔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이에 따라 유엔환경선
언과 행동계획이 발표되었다.동 회의는 권고 제86호에서 해양투기의 규제를
위한 회의가 1972년 11월까지 개최될 수 있도록 영국정부는 유엔사무총장과 협
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2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런던에서 82개국
대표,12개국의 Observer및 EEC,IAEA,IBRD,ILO,UNESCO,IOC및 WHO
등의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해양투기에 관한 회의가 소집되었다.회의의
기초가 된 것은 Reykjavik초안이었으며,그 이후의 여러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제안이 함께 검토되었다.그 결과 ‘런던협약’(당시에는 ‘런던덤핑협약’의 명칭으
로 채택됨)이 표결없이 콘센서스(consensus)로 채택되었으며,1972년 12월 29일
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1975년 8월 30일에 발효되었다.39)
이 협약에서는 투기금지 대상물을 3종으로 분류하여,첫째 해양투기를 전적
으로 금지하는 품목,둘째 개별적 특별허가로 투기가 가능한 품목,셋째 그 이
39)김형도,“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에 관한 연구”,정책자료
039,해운산업연구원(1991.10),pp.23-24;이상돈,“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
염의 법적규제”,법학논문집,제9집,중앙대 법학연구소(1984),pp.93-95;김
태천,“폐기물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법원칙-런던협약을 중
심으로-”,국제법논총(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제8권(1996),p.33.
외의 모든 물건은 정부의 일반적 사전허가에 의해서 투기할 수 있는 품목 등으
로 구별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이 협약의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그 영역국에만 일임되어 있는 것으로,불법행위가 적발된 선박이나 항공기를
그 기국에 보고하고 기국으로 하여금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은 기국주의의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40)
그런데,1990년대 이후 기존의 런던협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새로운 폐기
물의 해양투기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이러한 런
던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은 특히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다.이미 1991년 제14차 런던협약 체약국협의회에서 협약의 전면적인 개정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1992년 제15차 체약국협의회에서는 개정 일정 및 개
정그룹회의의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이에따라 1993년부터 협약 및 부속서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때마침 구소련과 러시아에 의한 방사성 핵폐
기물의 해양투기 사실이 밝혀지고,41)이로 인해 협약의 개정작업은 더욱 박차
를 가하게 되었다.1993년 제16차 체약국협의회는 우선 런던협약을 일부 개정
하여 방사성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의 투기규제 및 해상소각 금지 등을 규정하
고,나머지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작업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그 후
1994년의 제17차 체약국협의회와 1995년의 제18차 체약국협의회에서는 런던협
약의 개정의정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1996년 10월 개정의정서 채택을
위한 특별 외교회의를 개최하였다.42)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2년 런던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가 지난 1996년 11월
8일 끝난 체약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43) 동 개정의정서는 협약규정에 따라
40)JohnH.Bates,UnitedKingdom MarinePolutionLaw(London:Lloyd's
ofLondonPressLtd.,1985),pp.147-148.
41)백진현,“방사성폐기물 투기규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치”,해양한국,(1994.
2),p.50;이모성,“동해 방사성폐기물 투기영향 -한․러․일 3국 공동조사
결과와 내용 -”, 원자력산업,제15권 제9호,통권 제151호(1995. 9),
pp.44-45.
42)외무부는 1996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 동안 영국 런던에서 개
최된 런던협약 개정을 위한 특별 체약국회의가 동협약 개정의정서를 채택
했다고 발표했다(계간 IMO 최신동향,제4호 및 제5호,한국해양대학교 해
사산업연구소(1996/1997)).
43)36ILM(1997),pp.1-30;FinalAct,1996Protocoltothe1972Convention
1972년 런던협약 당사국 중 15개국을 포함한 총 26개국이 비준하고 30일이 경
과하면 발효될 예정이다(동 의정서 제24조 제1항).
동 개정의정서는 폐기물 투기장으로서의 바다의 사용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
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다.그 하나가 제3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체약국의 일반적 의무의 하나로서 소위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의 도입이다.이 조항은 해양환경에 유입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이
해양오염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해
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동 개정의정서 제3조 제1항).또한,이 조항에서는 원
칙적으로 오염자가 오염의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소위 ‘오염자 비
용부담의 원칙’(poluterpaysprinciple)을 명시하고 있고(동 개정의정서 제3조
제2항),체약당사국은 동 의정서가 단순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
나,그리고 오염의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오염을 유발해서는 안된
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동 개정의정서 제3조 제3항).44)
1972년 런던협약은 특정조건이 충족되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허용하고 있는
다소 완화된 규정을 담고 있다.이와같은 투기조건에 대한 엄격성은 투기물질
자체에 의한 환경의 위험에 따라 달라지며,여기에는 완전히 규제되는 물질로
구성되는 “블랙리스트(black-list)”45)가 있다.이에 반하여 동 개정의정서에서는
투기에 대한 규제가 휠씬 더 강화되어 있다.동 개정의정서 제4조에서는 모든
당사국은 부속서 Ⅰ에 속해있는 물질을 제외하고는 어떤 폐기물 또는 기타 물
질의 투기(dumping)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Ⅰ-2조에 규정된 투기 허용물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즉,여기에
는 ⅰ)준설폐기물,ⅱ)하수폐기물,ⅲ)어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류폐기물




45)종래의 런던협약에서는 폐기물의 내해투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핵폐기
물,비소,납을 포함한 중금속과 그 화합물 등 투기금지 폐기물을 구체적으
로 명시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종래의 1972년 런던협약 제4조
및 동 협약 부속서 Ⅰ 참조.
환경으로 누출시킬 수 있는 순수 불활성물질,ⅵ)자연상태의 순수 유기물질,
ⅶ)투기 이외에는 어떤 처리방법도 있을 수 없는 도시와 격리된 외딴섬과 같
은 제한된 장소에 주로 철,강철판,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무해물질로 구성
된 부피가 큰 폐기물 등이 있다.46) 그런데,이에 대한 예외를 제8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데,동 조항에서는 기상악화로 야기된 불가항력(forcemajeure)의 경
우,또는 기타 인명이나 선박에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는 투기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해상에서 폐기물의 해상소각(incinerationatsea)은 기존의 1972년 런던협약
에서는 허용되었으나,최근 채택된 개정의정서의 제5조에서는 해상소각을 금지
하고 있다.산업폐기물 및 하수폐기물의 해상소각은 이미 1993년에 채택된
1972년 런던협약 개정안에서 금지되었다.
특히,최근에는 1972년 런던협약에 따라 해상에 투기가 허용되지 않는 폐기
물의 수출관행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동 개정의정서 제6조에서는 체
약당사국들은 해상에서의 투기 또는 소각을 목적으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타국에 수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제9조에서는 체약
당사국들에게 동 개정의정서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는 적절한 당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 개정의정서에서는 시행(implementation)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특
히 제11조에서는 이행절차(complianceprocedures)에 대해 상세하면서 체약국회
의는 개정의정서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필
요한 절차 및 메카니즘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하나의 중요한
규정으로서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과도기(transitionalperiod)라는 것
인데,이는 새로운 가입체약국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 동 협약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47)
동 개정의정서는 3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는데,부속서Ⅰ에서는 이미 앞
에서 설명했고,나머지 두 개의 부속서는 폐기물에 대한 평가 및 분쟁해결 절
46)36ILM(1997),p.21.
47)박원규,“런던협약의 개정에 대한 대응방향”,연구보고서 KETRI/1994/
RE-04,한국환경기술개발원(1994.9),pp.8-13.
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은 묵시적 수락절차(tacit
acceptanceprocedure)에 따라 채택되며 채택된지 100일 내에 발효할 것이다.
동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미가입 의사를 밝힌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를 구
속한다.48)
한편,해양투기로 인하여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체약국간의 국제적인 협
력의무와 관련하여,런던협약상에는 보고 및 통고의 의무,감시의 의무,사전협
의의 의무,환경영향평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협력의 의무는 매
우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최근의 개정의정서에서는 오슬로
협약 등 지역적 투기방지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체약당사국간의 협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동 개정의정서 제12조
내지 제17조).여기에서는 특히 관련국가간 지역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체
약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상투기나 해상소각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관련지역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개정의정서와
양립하는 지역협정의 체결을 포함한 지역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이때 개정의정서의 체약국들은 여타 협약의 체약국들이 따를 수
있는 조화로운 절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협정의 당사국들과 상호 협력하여
야 한다.그리고 국제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런던협약에서는 현실적으로 환경손
해가 발생한 경우 협약위반국의 국제책임과 분쟁당사국간의 사전 예방적 의무
를 강조하면서 사후 구제적 측면은 무관심했는데,개정의정서에서는 이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국제책임에 관한 새로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동 개정
의정서 제15조).
마지막으로,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이 개정의정서에서는 의정서규정의 해석이
나 적용에 관하여 국가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섭,중개 또는 조정,기타
당사국이 선택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개정의정서
제16조 제1항).이러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분쟁당사국이 유엔해양법협약 제
2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중의 하나를 이용하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 개
정의정서 부속서 3에 명시된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이때 분쟁당사
48)계간 IMO 최신동향, 제5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1996),
pp.38-39;IMO,H:\LC\SM1\5AN,MED/RC/ejkc.
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동의할 수 있다.분쟁당
사국이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에 규정된 절차 중의 하나를 이용하기로 합의하
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mutatismutandis)동 협약 제15장의 규정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개정의정서 제16조 제2항 및
제3항).49)
4.1973/1978년 MARPOL협약
1967년의 유조선 TorryCanyon호의 좌초사고로 선박의 해난사고로 인한 유
류의 해양오염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고,또한 해상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로 기
존의 1954년의 협약으로는 감당해 내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1969년의 IMCO총
회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협약을 심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의하
였다.이 결의에 따라 1973년 10월 London에서 회의가 소집되었고,이 회의에
서 MARPOL(1973)이 채택되게 되었다.50)
1973년 정부간국제해사기구(IMCO)가 채택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
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MARPOL로 약칭함)은 이전의 OILPOL(1954)과는 달리
유류오염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기인하는 모든 형태의 오염을 규제대상으로 하
고 있다.이 협약은 1954년 런던협약을 수정․확대한 것으로 런던협약의 당사
국인 동시에 MARPOL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한 후
에 OILPOL을 대체하게 된다(MARPOL73/78협약 제9조 제1항).MARPOL협
약은 선박에 의한 오염을 다음과 같이 동 협약 부속서에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Ⅰ에서는 유류의 배출에 의한 오염을 규제하고 있다.즉,항해중인 유
조선 및 유조선 이외의 선박은 원칙적으로 특별해역(specialarea)51)으로 지정
49)36ILM(1997),p.15.
50)민성규․임동철, 해사법규요론(부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도서출판부,
1992),pp.300～303;D.P.O'Connel,The InternationalLaw ofthe
Sea(London:ClarendonPress,1984),p.1003.
51)특별해역이란 해양학적,생태학적 기타 해상교통의 특수조건과 관련하여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그 규제를 강제적 방법에 의
해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해역을 말한다.(부속서 Ⅰ 규칙 제1조 제10
된 장소에서는 유류의 배출이 금지된다.다만,특별해역이라 할지라도 clean
balast는 유분함유량이 100ppm 미만인 물질의 배출은 가능하다.특별해역 이외
의 해역에서 유류배출 허용기준은 유조선인 경우와 비유조선인 경우를 구분하
여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Ⅱ에서는 살적상태(inbulk)의 유독물질(noxioussubstances)을 규제
하고 있다.즉,여기서는 유독물질의 유형을 4가지52)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
며,그 분류기준 및 종류는 다시 AppendixⅠ,Ⅱ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Ⅲ에서는 포장된 형태 또는 컨테이너에 의해 유해물질을 운송하는 선
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즉,포장에는 상표명이 아닌 정확한 기술적 명칭을
부착하여 위험성을 표시하여야 하며 선박의 서류에도 기재하여야 한다.또한,
선박의 크기,구조,설비를 고려하여 아주 위험한 물질은 적재용량에 제한을 가
하여야 한다.
부속서 Ⅳ에서는 신조선 및 현존선의 해양오염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조선과 현존선을 구분한 것은 선박의 설계와 해양오염 발생간의 상
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신조선에 대해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의 구
조,설계상의 요건을 미리 규제하기 위해서이고,현존선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
건의 준비를 유도함과 아울러 현존선의 신조선에로의 전환을 위한 여유기간을
주기 위해서이다.따라서,신조선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현존선에 대해 부속서
Ⅳ의 발효일로부터 10년 후에 적용된다(동 부속서 규칙 제8조).
부속서 Ⅴ는 MARPOL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동 부속서는 특별해역을 부속서 Ⅰ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그
에 대한 규제를 일반해역과 다르게 하고 있다.기타 적용의 제외 및 처리시설
의 운영상의 의무,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부속서 Ⅰ과 유사하다.
부속서 Ⅵ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와 할론가스의 선내사용을 금지
하는 한편,선박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을
항)현재 MARPOL협약상 특별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은 지중해,발틱해,흑
해,홍해,페르시아만 및 아덴만 등이 있다.
52)A유형:해양생물자원이나 인간의 건강 또는 해양의 적법한 사용 및 그 쾌
적도에 중대한 해(majorhazard)를 주는 물질,B유형:해(hazard)를 주는
물질,C유형:약간의 해(minorhazard)를 주는 물질,D유형:인식할만한 해
(recognizablehazard)를 주는 물질
줄이기 위하여 저유황 선용유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국제기준에 적합한 배출
저감장치의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IMO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3)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
는 선박을 규제하는 새로운 협약이 제정되고 있다.특히,선박으로 인한 대기오
염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부적합한 선박엔진을 탑재하고 운항하거나 일정기준
이상의 고황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국통제(PSC)등으로
운항을 금지시키고 있다.IMO는 1996년 7월 10일 이같은 내용의「선박대기오
염방지협약(안)」을 심의하고,1997년 9월 런던에서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결국,MARPOL73/78부속서는 유류뿐만 아니라 기타 해양환경에 유해한 오
염물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고,또한 그 규제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해양오염 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MARPOL73/78은 특별해역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선박 특히 유조선
(oiltanker)의 왕래가 빈번하고 육지로 둘러싸인 해역을 연안국이 특별해역으로
지정하여 그 해역에 대해서는 MARPOL협약의 일반적 기준보다 엄격히 규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내에서 특별해
역을 지정하여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해 특별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5.1974년 SOLAS협약의 ISM Code
IMO는 1987년 제15차 총회에서 선박 및 선박회사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국제안전관리규정(ISM Code)54)을 SOLAS협약의 제9장으로 채택하여 강
제화 하였다.이 규정의 목표는 해운서비스를 생산하는 해상 및 육상부서의 안
전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그 수준을 일정한 국제기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IMO는 기국에게 안전관리시스템을 양호하게 시행하는 선사에게는
53)해운산업연구원,해운산업정보,제814호(1996.7.29).
54)이 Code는 모든 여객선,유조선,케미칼운반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의 가
스운반선 및 일반화물선은 1998년 7월 1일부터,그외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적합증서(DOC)를,선박에게는 안전관리증서(SMC)를 발급하고,발급된 증서를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ISM Code는 해운기업들에게 모든 해상 및 육상부서의 안전관리업무를 하나
로 체계화하는 안전관리체계(SMS)를 구축하고,그 수준을 일정한 국제적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이 SMS의 시행은 해난사고의 감소,안전의식
과 안전관리능력의 향상,안전문화의 확립,고객에의 신용증진,생산성 향상에
의한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반면,이 제도를 시행치 않으면 항만국통제의
검사시,선박의 용선시,보험부보시 불익을 감수해야만 한다.55)
특히,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ISM Code는 동 규정 제2규칙에서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SEP)을 제정하여 육상의 사기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을 제정하여 관련 부서가 이 방침을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에는 최적의 전문직업기준에 따라 선대를 유지
및 관리하고,항상 국내 및 국제법을 준수하며,선박,장비,선원,화물 및 환경
을 위해 최적의 감항성 및 안전을 제공하며,또한 회사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
활동에 적합한 조직적인 기구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방침이 제정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즉,'HeraldofFreeEnterprise'
호의 사고결과로 채택된 IMO의 결의서 A647(16)지침은 선박의 안전과 환경보
호를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광범위한 적용을 위하여 포괄적
개념을 가진 용어를 이용하고 있어,안전관리시스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또한 ISO9000시리즈의 도입에 있어서도 제
조업에 바탕을 둔 품질관리의 원칙들이 해운서비스에 적용되기 위해 재 해석이
필요했으며,선박이 갖는 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고유문제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따라서,육상회사와 선박에서의 품질보증시스템을 이행하려는 해
운기업들은 독자적인 노력으로 별도의 품질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했다.노르웨
이 선급(DNV)는 해상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해운기
업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SO9000시리즈의 품질원칙에 바탕
을 두고,선박의 안전운항을 관리하며,해운산업의 독특한 특성을 포함하는 안
55)조동오․목진용,“우리나라 해양오염 대응능력의 제고방안”,정책자료 100,
해운산업연구원(1994.12),pp.14-15.
전관리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DNV의 규칙은 안전 및 환경보호를 확보하
기 위하여 선박운항관리에 필요한 ISO9000시리즈와 Res.A.647(16)의 품질관
리 원칙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56)
이렇게 하여 ISO 9000시리즈에 요약되어 있는 품질관리의 관련원칙과 함께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IMO 지침의 뜻을 반영하는 하나의
기준이 나오게 된 것이다.
6.1985년 몬트리얼 지침
“육상기인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몬트리얼지침(Montreal
GuidelinefortheProtection oftheMarineEnvironmentagainstPolution
from Land-basedSources:이하에서「몬트리얼지침」으로 약칭함)”은 1985년
5월 UNEP집행이사회에서 채택된 문서로서 서문,19개 지침 및 3개 부속서로
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 각국 정부가 육상기인 해양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
하기 위하여 양자조약,지역조약,다자조약을 체결하거나 국내입법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에 있다.57)이것은 특정 지역의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기초를 제공하고,지역적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역내 국가들의 국
내입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또한 장차 전지구적 차원의 국제협약을 준비
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기능을 의도하고 있다.58)이 지침은 기존의 국제협
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에 국제적으로 성립한 원칙,기준 및 규칙에 모순되
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기존의 협정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다루고 강조하는 것
을 의도하고 있다.그리고 이 지침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
약,육상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파리협약,헬싱키협약,육상기인 해양오염에 관






한 지중해의정서 등을 기초로 하였다.59)이 지침의 성격은 권고적인 것으로서
어떤 협정의 모델이라기 보다는 그 협정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점검목록에 가까운 것이다.따라서 각국은 이 목록의 내용 중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채택할 수 있다.60)
이 지침을 구성하는 19개 규정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즉,정의,일반적 의무,그리고 일반적 의무를 시행하기 위한 특별 의무 또는
조치로 구분된다.먼저,정의 부문에는 제1지침이 해당되는 바,오염,육상기인
오염원,해양환경 및 담수한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일반적 의무는 지침 2
에서 9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며,기본적 의무에 관한 사항,타국 또는 국가 관
할권 이원의 지역에 영향을 주는 배출에 관한 사항,육상기인 오염원으로부터
의 오염에 대한 조치의 채택에 관한 사항,전지구적,지역적 또는 양자적 협력
에 관한 사항,육상기인오염의 이동 또는 변형을 하지 않을 의무에 관한 사항,
특별 보호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학적․기술적 협력에 관한 사항,개발도
상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마지막으로,특별의무 또는 조치
부문은 위 일반적 의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지침 10에서 19까
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구체적으로는 종합적인 환경관리방법의 개발,감시 및
자료관리,환경영향평가,규제전략의 개발,육상기인오염원으로 인한 긴급오염
사태,통보,정보교환 및 협의,국내법 및 그 절차,육상기인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이행보고,제도의 정비 등이다.61)
한편,몬트리얼지침은 3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는데,각 부속서는 별도의
주제에 관한 본문을 가진 권위적이고 독립적인 상세한 본문규정을 가진다.동
시에 3개의 부속서는 모두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물질의 구분,감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
술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62)그리고 이 부속서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침이
권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최근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기초를 둔





이와같은 내용의 종래의 지역적 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근간으로
작성된 것으로 최초의 전지구적 차원의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에 관하여 상세
하게 규정한 문서이다.이 지침이 비록 국가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
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것이지만,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
한 국제법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1985년 이 지침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노력은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의 원칙으로 구성된 선언 및 권고
로 구성된 활동계획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포함된 단 몇가지의 일반원칙
뿐이었으며,그 밖에 극소수의 지역적 협정이 전부였다.따라서 이 지침은 육상
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이나 양자조약,지역조약 및 다자조
약 체결시 지원할 목적으로 상세한 규정을 둔 최초의 국제문서라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63)
앞으로 이 지침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며,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
(육상기인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양오염규제를 위한 국
제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조약형성에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써 전지구적 차원의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기초를 제
공하는 등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1990년 OPRC협약
유조선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여 광범위한 해역
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오염피
해의 확산방지에 중요하다.그러므로 각국은 범국가적 기름오염 대응체계의 확
립이 요구된다.그러나 대형 유출사고시 일부지역이나 단일국가의 능력으로는
방제가 어렵고,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
는 것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된다.
63)MengQing-nan,op.cit.,pp.210-215;AlanE.Boyle,"Land-basedsourcesof
marinepolution",16MarinePolicy(1992),p.34.
따라서,IMO는 오염사고 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국가별․범
국가적 기름오염 대비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인접국가 상호간에 대형 선박사고
에 의한 기름오염에 대비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기름오염 대
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협약(OPRC)을 채택하였다.64)
IMO제16차 총회에서 1989년 ExxonValdez호 사고를 겪은 미국의 제안으로
총회 결의서 A.674를 채택하였다.이 결의서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에 대형 기름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협약안의 작성 요청,1990년에
협약채택을 위한 준비회의 및 외교회의 개최와 회의비용의 미국 부담 등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IMO는 1990년 5월 준비회의에서 MEPC가 3월에 작성한 협
약 및 결의서 초안을 검토하였고,동년 11월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기름오염 대
비,대응 및 협력을 위한 국제협약 및 10종의 회의결의서를 채택하였다.
OPRC협약은 19개조의 본문과 1개의 부속서,그리고 10개의 결의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기름오염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당사국은 협약 및 부속서
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즉,이 협약은 본문에서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기름오염 사
고발생시 비상계획의 수립,기름오염 사고 보고절차의 수립,기름오염에 대비,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제도 구축,국가간의 국제협력,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국가간의 기술협력,다자간 협력체제 구축,IMO의 역할 및 기능,방제비
용의 상환 및 변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동 협약
제3～12조).65)
8.1992년 CLC및 FC
1954년 해상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유출에 의한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로 해양오염방지협약66)이 채택되었다.그러나 이 협약은 해양





오염에 대하여 공법적인 측면의 규제만을 하고 있어 1967년 3월에
TorreyCanyon호 유류오염사고67)가 발생하였을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1967년 리베리아 선적 유조선인 Torreycanyon호가 영국 연안
에서 좌초된 사고로 6만 톤에 이르는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다.이 사
고로 영국과 프랑스 해안이 기름으로 오염되어 주변 바다의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오염된
바다를 청소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데 들
어간 비용이 770만 파운드에 이르렀는데,1957년 선주책임 제한에 관한
Brussels협약에 의하면 선주의 책임을 선박 톤수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되어있었다.TorreyCanyon의 실소유주인 UnionOil
에서 양국 정부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해보상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적정한 선에서 피해보
상 및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IMO
의 전신인 IMCO의 주도로 협약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으며,1969년
Brussels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결국 이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되는 유류
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
고,보상 및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규 및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먼저 1954년 해양오염방지협약은 자
국 국적의 선박에 대해서만 강제조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연
안국인 영국정부가 공해상의 외국선에 대하여 폭격한 것은 정당한 조치
인가이며,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원칙과 같
67)페르시아만으로부터 원유를 만재하고 영국 밀포드 하벤으로 항해 중인 라
이베리아 선적 유조선 토리캐년호(11만8,285DWT)는 영국 남서단 외항 시리
(Cirry)부근의 암초에 좌초하여 18개의 탱크 중 14개에 파공이 생겨 길이
30Km,폭 6.5Km,두께 46Cm에 결친 방대한 양의 유류가 유출되었음.이에
대하여 직접 피해국인 영국은 3일간에 걸쳐 폭격기 및 전투기 54기를 동원
총 28톤의 폭단을 투하하여 본선을 폭파하였고,관․민을 동원하여 해상소
각과 대규모의 청소작업을 전개하였으나 이미 기름띠가 영국해안은 물론 프
랑스 노르망디 해안에까지 달하여 어업,관광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이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가,민사책임법제 하에서 연안국
정부가 지출한 방제비용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로서 개인에게 배상청
구를 할 수 있는가,유류오염손해의 경우도 1957년 선박소유자책임제한
협약에 의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것인가,선박소유자 이외에 하주도 책임
을 져야 옳지 않은가 하는 문제였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
부간해사자문력기구(IMCO)가 국제해법회(CMI)와 협력하여 CLC를 채택
하게 된 것이다.CLC의 특징은 종래 해사법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과실책임의 원칙을 변경하여 엄격책임(StrictLiability)의 원칙을 도입하
고,책임의 주체를 등록선주로 일원화하였으며,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을 종전의 선주책임제한협약의 2배로 인상하여 1개 사고당 선박의 총톤
당 2천프랑을 곱한 금액의 책임을 지우되 최대 2억 1천만프랑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마지막으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CLC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가 인정하려 하지 않았
다.선박소유자측은 협약이 종래의 전통적 해사법상의 대원칙인 과실책
임주의를 변경하여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과 유류오염사
고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통상 손해의 2배로 인상한 것은 지나치
게 가혹하다는 것이었다.
한편,피해자측은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 피해자체 또는 가해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시장의 부보능력을 고려하여 책임한도액을 둠
으로써 대형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의 경우 그 보상 내지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난하였다.이러한 비난은 석유 자체는 오염원으로
서의 성질을 내재하고 있는 특수한 화물이므로 해상수송을 통해서 타인
에게 위험을 조성하는 한편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석유업계도 손해의 일
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결국 IMO는 석유업계의 부담으로 국제보상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구제와 선박소유자의 보상문제를 아울러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이에
따라 1971년 4월에 FC가 성립되었다.이 협약은 1969년 유류오염 손해
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유류오염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
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이 협약은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유류오염 사고
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협약상 배상책임
한도를 넘은 피해액에 대해서 기금으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제기금을 유류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달함으로써 유류오염
피해의 배상책임을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화주에게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유류오염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동시에 선주의 재정적 부
담을 덜어준다는 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FC에 의해 마련된 국제기금에서 선박소유자의 CLC에 의한 보상에 더
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동시에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1957
년 선박소유자책임제한협약의 협약 톤당 1천프랑보다 두 배로 증액된 2
천프랑이었기 때문에,국제기금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증가된 금액의 일부
를 지원해 주는 롤백제도(rolbacksystem)를 도입하였다.즉 유류오염
민사책임협약에 의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협약 톤당 1천프랑(미화 약
80달러)정도 되었으므로,이 증가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협약 톤당
500프랑(미화 약 40달러)을 선박소유자에게 전보함으로써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CLC및 FC채택 후 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하
여 선박소유자보다 하주측이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68),인플레이션의 영
향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과 대형 유조선의 운항증가에 따른 보상한
도액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협약 채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특
히 개정협약 참여를 고려하던 미국이 OPA '90제정으로 독자적 유류오
염보상책임체제를 마련함에 따라 1992년 11월에 개최된 CLC및 FC개
정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1992년 CLC및 FC협약을 채택하였다.
68)이것은 1969년 유류오염 민사책임협약이 유류오염사고시 선박소유자의 책
임한도액이 최저한도액에 대한 규정 없이 단순히 톤수에 비례하게 되어 있
어서,특히 소형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
도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액보상을 하지 못하여 국제기금이 이를 보상하
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임
1992년 CLC 및 FC 협약은 최저보상한도액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소유
자 및 기금의 책임한도액을 대폭 인상69)하였으며,기금에서 선주에게 일
정액을 보전하던 제도를 폐지하였고,협약의 적용범위 중 장소적 범위를
영해에서 EEZ까지로 확대하고,오염방지조치비용은 장소를 불문하고 보
상하는 한편,공선상태로 운항하는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도 보상토록
하였다.
<표-1>69CLC및 71FC와 92CLC/FC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발효 발효 발효 발효
책임주체 등록선주소유자 등록선주소유자 유류수령자연간만톤 이상 좌 동
대상선박 화물유 산적운송 유조선 공선 유조선 겸용선추가 와 동일 와 동일
대상유류 원유 중유 윤활유 등지속적유 와 동일 의 고래기름 제외 와 동일
손해의 범위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방제조치






와 동일 와 동일
적용장소 체약국의 영해 영해 및 와 동일 와 동일
강제보험대상 천톤 이상 유조선 선주 좌 동 배출자 보험과관계없음 와 동일
책임의 성질 엄격책임 좌 동 좌 동 좌 동
면책사유
전쟁 내란 폭동
천재지변 제 자의 고리
영조물관리 하자
좌 동 좌 동 좌 동
책임제한
배제사유
선주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그에 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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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요건 개국 만총톤이상 보유국 개
개국 만총톤이상
탱크보유국 개 개국 억톤 개국 억톤
계산단위 골드프랑→ 골드프랑→
69)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선박은 300만SDR로 하고,
총톤수 5천톤 이상 14만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SDR에 추가된 톤당
420SDR을 곱한 금액(단,총액이 5,970만SDR을 초과하지 못함)으로 인상하
였으며,국제기금의 보상액도 종전 6천만SDR에서 1억3,500만SDR(92CLC
한도액 포함)로 대폭 인상하였음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였다.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적용장소를 대
한민국 영역(영해를 포함한다)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하고 있다.대상
선박은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의 선박(부선 포함)이며.겸용선의 경우는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
거나 선박내 그 산적유류의 잔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선박
으로 본다.여기서의 유류는 원유,연료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섬유
이다.휘발유,항공류,경디젤유 및 등유,동물기름이나 식물기름 등 비지
속성유를 운송하는 선박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2년 CLC는 등록선주70)에게 책임을 집중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철
저히 하기 위해 단순히 선박소유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뿐만 아니라 용
선자 등의 면책을 규정하고,구조자 및 방제조치자에 대해서도 면책규정
을 두고 있는데,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그
러나 이들이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행
한 자신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은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
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도액으로 책임을 제한할 권리를 부
여하고 있다(동법 제6조).즉,선박소유자는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선박일
경우 일률적으로 300만 계산단위를 곱한 금액을 더한 총액(최대 5,970만
계산단위)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제한대상이 되는 손해는 유
류오염으로 인한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환경손해도 포함된다.한편 200
톤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기름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염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한도액까지 책임을
지며,손해액이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선박소유자
70)책임의 주체를 등록선주에 한정시킨 것이 이 협약의 특색이라 할 수 있음.
배병태,“1969년 유류오염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의 연구”
의 파산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로 유류를 수령하는 자
가 형성한 기금,이른바 국제기금에 의해 최고 1억 3,500만SDR까지 보
상을 받게 된다.
9.1996년 HNS협약
LNG,LPG,유류 등 유해․위험물질이 전세계 해상물동량의 50%이상
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
지 않아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에 대한 국제적 피해배상제도 마련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1996년 5월 국제해사기구에서 HNS협약을 제정․채택
하게 되었다.HNS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HNS는 CLC협약의 적용대
상에서 제외되는 비지속성 유류와 LNG,LPG그리고 기타 위험․유해물
질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이와 같은 물질들은 지금까지 IMO에서 제정
한 각종 협약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박에 화물로 운송되는 경
우에만 적용을 받는다.그 종류는 6천여 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협약적용대상화물은 CLC와 FC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
물질과 차이가 있다.즉,CLC와 FC협약의 국내이행법률인 유류오염손
해배상보장법은 제2조(정의)에서 적용대상물질을 원유,중유,선용연료유,
윤활류 등 유류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유류인 경우에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류,이를테면,휘발유․등유 등과 같이 비지속성 유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HNS협약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표-2> HNS협약 적용대상 위험․유해물질의 종류
구 분 우리나라의 관련법규 대표적인 물질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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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암모늄 폭약 아르곤 암모니아 아
세트산 황산 알킬페놀류 시안화수소
질산바륨 과산화수소 알루미늄분말






위험물에는 속하고 유류는 아닌 것








질산암모늄 황 석탄 톱밥 등 종
잔류물
합계 ～ 종
선박소유자는 HNS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
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다.선박소유자의 책임은 CLC 협약과 같이 엄격책임이다.그러나 HNS
협약으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의 의도된 작위나 부작위로 인한 것임을 선
박소유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책임의 정부 또는 일부
를 면한다(제7조 제3항).다만,선박소유자는 전쟁행위,적대행위,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제3자에 의하여 손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등대 또는 기타 항해보조시설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주
의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 등과 같은 면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다.즉,면책사유에 대
한 입증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다.
책임의 주체는 사고 발생시 또는 사고가 동일한 원인의 일련의 사건으
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발생시의 등록선주,
즉 사실상의 선박소유자이다.그러나 국유선의 경우에는 운영자로 등록
된 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톤까지의 소형선박71)을
기준으로 최고 1천만 SDR(한화 117억원)이다.또한 2001톤에서 5만톤까
지의 선박은 1천만 SDR에 선박 매 톤당 1,500SDR을 곱한 금액이다.그
러나 이와 같은 선박소유자의 배상한도는 1억 SDR(1,170억운)로 제한된
다.
HNS협약은 대규모의 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의 변제능력 부적
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이행을 담보하고 있다.즉,
체약국에 등록되어 있고 HNS협약을 실제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소유자
는 협약에 규정된 책임한도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
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의 책임이행보증 등 재정보증을 유지하여
야 한다.이 규정은 CLC협약이 2천톤 이상의 유류를 산적 운송하는 선
박에 대해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즉,HNS협
약은 위험․유해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이 물질을 실제 해상에서 운송하
는 선박에 대하여 재정보증의 유지를 강제화하고 있는 반면,CLC협약
에서는 일정한 톤수 이상의 유류를 운송하는 경우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보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NS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기금의 주체는 국제위험․유해물질손해
보상기금(HazardousandNoxiousSubstancesFund)이다.이 기금은 각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질 능력이 있고,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적격한 법인으로 인정된다.HNS Fund는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하주의 부담으로 설치된다.
HNSFund는 협약 제2조의 적용범위 내에서 발생한 HNS로 인한 손
71)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톤수가 2천톤으로 결정된 것은 전체 HNS물동량의
46.7%가 2천톤 이하의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임
해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HNS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
는 때 :제2장에 규정된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가 있는 때 HNSFund에
서 그 손해를 보상한다.즉 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서 행한 제
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등대 및 항해보조시설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는 기타 관할관청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 하주
나 그의 대리인이 물질의 위험성 및 유독성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음으로
써 야기된 손해,그리고 HNS협약 제12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적이고 불
가피․불가항력의 자연현상 때문에 발생한 손해72)가 이에 해당된다.
-HNS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 있는 선박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자
력이 없거나 제공된 재정보증 등이 손해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데 부족한
경우 :HNS협약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박소
유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가 발
생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나,강제보험증명서를 발행하는 체약국 정부
의 의무위반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보험증명서를 선박내에 비치하고 운
항하다가 HNS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또한 후자
는 보험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해당보험에 가입한 선박소유자의
부실고시와 같은 악의 있는 행위 등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사례
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HNSFund에서 보상한다
-HNS로 인한 손해가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가 HNSFund에 의해 보상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HNS
협약의 제정 목적 자체가 HNS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박소
유자의 책임뿐 아니라 그 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묻는
HNS리스크의 균등한 분배에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HNS로 인한 손해
의 경우 선박소유자와 화주간의 형평성 있는 책임 할당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72)이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면책되고,사고의 특성상,
다른 손해보다 HNSFund에 의한 보상규모가 적어질 수 있음
10.2001년 선박연료유협약(BunkersConvention2001)
선박으로 운송되는 기름이 해양에 유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따라서 IMO
에서는 유조선으로 운송되는 기름에 의하여 해양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 그 보상을 위한 국제협약인 1969CLC73)및 1971FC74)를 채택함으로
써 기름오염손해에 대한 국제적 보상체제를 갖추었다.양 협약을 개정한
것이 1992CLC 및 1992FC협약이다.한편 IMO는 1996년에 위험․유
해물질의 운송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국제협약75)인 HNS협약을 제정하였다.
CLC 및 FC 협약의 적용대상 선박은 유조선으로 대상물질은 화물로
운송되는 지속성유류76)와 그 선박의 연료유이다.그러나 HNS협약은 화
물로 운송되는 비지속성유류 및 HNS화물에 의한 오염손해를 적용대상
으로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93년에 1969CLC및 1971FC협약을 수
용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1997년에는 1992CLC
및 1992FC협약을 수용하여 유조선이 화물로 운송하는 지속성유류 및
유조선의 연료유에 의한 해양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오염사고는 유조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살물선,일반화물선
등에서 유출된 연료유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고77),선형의 대형
73)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Convention on CivilLiability for Oil
PolutionDamage,1969'임.동 협약은 첫째,해사법체제하에서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왔던 과실책임의 원칙을 엄격책임(strictliability)으로 변경하면서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1957년 선주책임제한 협약에 비해 2배로 증가시켰고,
둘째,재정능력증명서를 통해 강제보험제도를 도입하고,셋째,유류오염피해
자의 선주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는 등의 특징을 지
니고 있다.
74)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fundforCompensationforOilPolutionDamage,1971”이다.
75)정식명칭은 “InternationalConventiononLiabilityandCompensation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bySea"이며 1996년 5월에 채택되었다.
76)지속성 유류란 해상에 유출되었을 때 쉽게 증발․분산되지 않아서 오염효
과가 지속적인 유류임(원유,중유,벙커C유 등)
화로 유류를 운송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연료탱크 용량도 점차 커지고 있
어서 해양사고 발생시 이들 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해양오염피해는 소형
유조선의 화물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초과하는 실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보상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이러한 사유로
IMO에서는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
였다.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문제는 호주가 1994년 IMO 제36차 MEPC에
문서를 제출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MEPC는 다수의 지지로 법률위
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였고,법률위원회는 1996년 10월 제74회의에서 통
신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검코를 거쳐 1999년 10월 제80차 회의
에서 채택초안을 확정하여 2001년 3월23일 외교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이 협약의 지리적 적용범위는 체약국의 영토(영해포함)및 배타적 경
제수역78)(EEZ:ExclusiveEconomicZone)내에서 발생한 오염손해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러한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예방조치
에 해당된다79).체약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약국이 국제법에 따라 영해측정기선으로부터 200해리(nauticalmile)를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한 영해에 접속한 수역 또는 영해 이원의
수역에서 발생한 손해가 포함된다.
적용대상선박은 CLC 협약의 적용대상인 유조선과 군함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항해선이다.그러나 일정 톤수 이하의 소형선박80)에 대하여
77)호주 해상보안청(AMSA)자료에 따르면 1975년 이후 호주 해역에서 일어난
전체 유류오염사고 가운데 83%가 비유조선에 위한 사고였음.1992～1996년
간 핀란드 해안에서 발생한 20여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1건은 유조선에서,3
건은 육지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유입된 것이고,나머지 16건은 연료유 오
염사고였음(채이식,“IMO법률위원회 제75차 회의 참가보고서”)
78)배타적경제수역이한 연해에 접속된 특정수역으로서 연안국이 당해 수역의
상부수역,해저 및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에 관한 주
권적 권리와 당해수역에서의 인공섬,시설의 설치,사용,해양환경의 보호,
보존 및 과학적 조사의 규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을 말
함(유엔해양법 협약 제5장 제55조 이하).우리나라는 1996년 8월에 배타적
경제수역법(법률 제5151호)을 제정․공포하였음
79)동 협약 제2조
80)Bunker협약에서 “톤”이라 함은 CLC 협약 및 HNS 협약에서 책임한도액
는 강제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원칙적으로 군함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선박
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81)국가의 소유라도 상업용으로 운영되는 선박
에는 적용된다.적용대상유류는 선박의 연료유로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
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광물성탄화수소유(윤활유 포함)
를 말한다82).적용대상 오염손해는 1992년 CLC협약과 동일하며83),유출
또는 배출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의 연료유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오염에 의하여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해 및 손실과 방
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및 손해를 말한다.다만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과 손해는 일실이익과 실제로 취하여졌거나 취할
적절한 복구조치 비용에 한한다84).협약 제정초기에는 연료유에 의한 오
염손해뿐만 아니라 HNS협약85)과 같이 선사의 화재나 폭발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86)그러나 유조선의 연료유에 의한
오염사고를 다루고 있는 1992CLC및 FC협약에서 선상에서의 화재나
폭발로 인한 손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오염손해만으로 한정하자는 주장이 우세하여 최종적으로는 화
재나 폭발로 인한 손해는 제외되었다.87)
이 협약의 책임주체는 강제보험에 가입할 당사자와 결부되므로 협약
성안과정에서 각국의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하나는 1992
CLC 협약 및 HNS협약과 같이 책임의 주체를 등록선주로 일원화하자
는 것과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나용선자,선박의 관리인 및 운항자도
책임의 주체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전자의 이유는 책임의 주체를 등록
설정의 기준이 되는 화물톤(DWT)이 아닌 총톤수를 의미한다.
81)그러나 선박에 대한 협약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즉,체약국
은 그 적용조건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조건으로 군함 및 국유선 등에







선주에게 집중시킴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1969CLC에서 처음 도입되어 1992CLC및 HNS협
약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한편 후자의 입장은 1992 CLC나
HNS협약은 기금에 위한 2차적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책임의 주체
를 선박소유자로 단일화하여도 오염손해보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지만 Bunker협약은 기금에 의한 2차적 보상이 없으므로 가급적 책임
의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88).결국은
책임주체를 선박소유자 이외의 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89)선박소
유자 이외의 자가 책임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연대하여 책
임을 지게 된다.90)
선박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은 동 협약을 제정한 핵심이 책
임주체에 대한 엄격책임 부여 및 그 책임의 보장을 위한 강제보험제도
도입에 있으므로 엄격책임으로 결정되었다.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연료유
에 의한 오염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몇 가지의 예외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 본인 또는 선장,기타 사
용인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
임을 진다.이러한 엄격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서 CLC 협약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원칙인데 HNS협약에서도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유에 의한 손해가 피해자의 의도된 작위나 부작위로 인한 것
임을 선박소유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면한다.다만 선박소유자는 전쟁행위,적대행위,내란,폭동 또
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한 손해 등
과 같은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된
88)CLC 및 HNS협약은 책임주체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도 하주가 조성
한 기금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Bunker협약은 선박소유자에게 보험가
입을 강제할 뿐이고 제2차 기금보상이 없으므로 책임주체를 선박소유자 이
외에 용선자 및 운항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IMO
LEG75/WP.1,p.12및 IMOLEG77/WP.3,p.23.참조)




이 협약은 CLC나 HNS협약과 같이 독자적인 책임제한제도를 두고 있
지 않으며 다만 선박소유자가 1976LLMC와 그 개정 의정서와 같은 국
제협약이나 국내법체제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
다.91)그러므로 선박소유자는 1976 LLMC나 1996LLMC및 이러한 협
약을 수용한 국내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국내법에 따라 책임한도액이 다르므로 강제보험가입금액도 다르게 된
다,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에 등록된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선적국의 법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관하
여 강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강제보험가입대상 선박은 총톤수
1,000톤 이상으로92)하고 있으며,협약의 책임주체는 선박소유자뿐만 아
니라 나용선자 및 선박운항자도 포함되나 강제보험가입 주체는 등록선주
로 한정하였다.오염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다수 국가가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협약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인
식을 같이 하여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다.93)또한 체약국
은 이 협약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선주가 가입한 보험 또는
은행보증이나 기타 재정보증이 유효함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94)
11.2001년 선박유해방오도료협약(AFSConvention2001)
TBT(Tributyl-tin)는 주로 살생물질로 이용되는 유기주석화합물의 일
종으로 1960년대 말부터 선박,어망․어구 및 해양구조물의 생물부착 방
91)Bunker협약 제6조
92)Bunker협약 대상선박이 CLC보다 훨씬 많고 또한 선박을 한 척만 소유하
고 있는 선주들이 많기 때문에 보장계약증며서 발급업무로 인한 행정적 부
담이 너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93)P&I는 선박소유자 등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강제보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94)Bunker협약 제7조 제12항.
지용 방오도료(anti-foulingpaint)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였으며,페인트
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가 水化(hydrolysis)에 의해 서서히 용출되
면서 선박 밑면에 생물들이 붙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선체표
면이 0.01㎜거칠어질 때마다 연료소모는 0.3～1%씩 증가되며,대형선박
의 경우 연료비가 선박운항비의 약 50%를 차지하므로 선체에 생물이 부
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선박의 운항비 절감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TBT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서 독성이 높아 굴
유생을 폐사시키거나 성장을 저해하며,굴 패각 기형을 가져오고,고둥류
(소라,전복 등)암컷의 불임을 일으키는 임포섹스(Imposex:암컷의 수컷
화)현상으로 개체군의 감소를 유발하는 등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큰 단
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원양어선,내항선,외항선등 선박의 선체방오시스템
에서 일일평균 4㎎/㎥의 TBT가 용출되고 있으며,평균 선박G/T의 약
33%가 발라스트水 선체공간으로 우리나라 무역항에서 TBT오염 발라스
트水는 연간 약 5억톤으로 추정되고 있고,조선소의 선박 도장작업,연안
의 어망․어구 및 해양구조물 등에 사용된 TBT도료에 의하여 해양에
용출되는 양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TBT도료의 경제성 및 탁월한 방오성능이 알려지면서 1970년대 대부
분의 선박이 TBT를 방오도료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 그 사용
량이 급증하게 되었고,1980년대 프랑스 아카숑만에서 굴,조개 등 양식
산업의 붕괴현상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TBT 독성으로 인
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국제적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
다.
먼저 1988년 9월 제26차 IMOMEPC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1990년
11월 제30차 MEPC에서 “TBT방오도료의 사용과 관련,잠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통제하는 법안”을 결의서 형식으로 채택하였다.
1999년 11월 제21차 IMO 총회에서는 유기주석성분의 방오도료가 생
태계에 유해함을 인식하여 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적제도의 개발,
2003년 1월까지 선체적용 금지,2008년 1월까지 선체 잔존금지 추진,환
경에 유해하지 않은 대체 방오도료의 지속적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골자
로 하는 TBT규제에 관한 결의서를 채택하였다.더욱이 TBT 규제협약
의 신속한 발효를 위하여 MARPOL협약의 부속서가 아닌 독립된 협약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결국 2001년 10월 5일 IMO 외교회의에서
AFS(Anti-FoulingSystem)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AFS협약은 전세계 상선 선복량의 25% 이상이 되는 2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발효되도록 하였으며,적용대
상은 모든 선박(함정․보조선, 정부소유선박 제외), 부유식저장설비
(FSUs),부유식제품저장/하역설비(FPSOs)로 정하고 있다.
주요 규제내용을 보면 2003년 1월부터 선체적용을 전면 금지하고
2008년 1월부터는 선체잔존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선체잔존 금지의 경우
“기존 TBT를 벗겨 내는 Sand-Blasting”또는 “TBT가 용출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덧씌우는 SealerCoating”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속서
1).부속서 1의 개정으로 TBT외에 새로 규제대상에 추가된 방오도료를
적용한 선박에 대하여는 60개월 경과 후까지 동 협약적용을 보류함으로
써 선주의 부당한 손실을 방지하였으며 현재 TBT 대체도료로 사용중인
아산화동(Cu₂O)또는 아연 등이 함유된 대체도료가 해양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부속서3으로 규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당사국은 방오시스템 검사와 증서 교부,협약준수 확인을 위한 선박
의 점검 및 위반선박의 조치(PSC)에 대비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G/T이상 선박에는 선주의 검사요청에 따른 검사를 집행하고 국제방
오시스템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G/T미만 선
박에는 선박방오시스템선언서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1년 10월 5일 AFS협약이 채택된 이후,2002년 3월 제47차 IMO
MEPC회의에서 IMO가 요청한 선박방오시스템의 샘플링,점검 및 검사
를 위한 지침개발을 논의하였고,FSI(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에 선박방
오시스템의 검사지침 초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2002년 4월 IMO 제10차 FSI회의에서는 AFS협약 발효에 대비한 검
사 및 증서발행에 관한 지침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선박방오시스템의
표본채취와 점검지침을 추가로 개발키로 합의하였다.2002년 10월 IMO
제48차 MEPC에서는 FSI가 제출한 “AFS협약의 검사와 증서발급을 위
한 지침서”초안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MEPC결의서로 승인하였다.
일본을 비롯한 네덜란드,영국,캐나다 등 EU/북미 국가의 대부분은
TBT 방오도료를 자국내에서 생산은 물론 사용조차 금지하고 있으며,기
타 국가도 선체길이 25m이하의 소형선박은 사용규제를 하는 한편,대형
선박은 TBT용출률을 규제(4㎎/㎥/day)하고 있는 등 AFS 협약의 채택
과 발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현재,AFS협약을 비준한 국가
는 없으나,AFS부속서1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TBT사용금지
가 권장되고 있고,특히,EU와 미국 등이 자국법을 정비하여 2003년 1월
부터 TBT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동 협약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의
수립이 긴요하다.
정부에서는 AFS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EU연합,미국 등의 TBT규제
에 대처하기 위해 “잠정적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방안(고시)”을 마련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AFS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추
진하고 있고,방오성능이 우수하고 해양환경에 무해한 차세대 천연방오
제를 개발․보급하여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TBT
방오도료의 유해성과 IMO의 규제동향에 따라 국내에서도 1998년 8월부
터 단계적으로 TBT방오도료의 사용규제 방안을 확정하였으며,해양수산
부 주관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업․단체,전문가가 참석하여 TBT사용규
제 필요성과 규제방안 협의하여 환경부 소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
한 고시로 TBT방오도료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12.2004년 선박밸러스트수(BalastWater)협약
밸러스트수란 선박의 흘수와 트림을 조정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중량으로
선박의 균형 유지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며,화물을 충분히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 추진기와 방향타가 물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보조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밸러스트수는 선박이 철재로 건조되
기 시작한 187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고 있으며,선박에 따라 밸러스트수를
적재하지 않고,광석이나 모래 등을 밸러스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해수나 담수를 밸러스트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연간 100억톤 이상 이용되는 선박 밸러스트수(Balast
Water)에는 다른 생태계로 전파되고 있는 외래 생물종 및 병원균이 다량
포함되어 자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밸러스트수를 배출
하는 해역에 타 지역에서 서식하거나 기생하는 해양생물이 유입됨에 따라
기존의 토착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병원균 및 독성 생물체의 인
체 유입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이 같은 생물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특히,외래 해양생물 종의 유입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
은 토착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
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밸러스트수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은,
1967년에 발생한 대형 유조선 TorreyCayon호의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선박에 의해서 야기되는 모든 오염사고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즉 MARPOL
73/78협약에 대한 IMO의 제정작업 과정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병원균을
옮기는 선박의 밸러스트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선박의 국제적인 이동으로 인하여 한 국가에서 탑재한 밸러스트를 다른
국가에서 배출할 경우 서로 상이한 해양생태계 때문에 수중생물에 많은 유
해를 끼친다는 보고결과를 근거로 IMO는 선박을 통한 밸러스트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왔다.
IMO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첫째는 밸러스트수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결의서
의 채택이고,둘째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밸러스트수의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협약의 제정이며,셋째는 유엔개발계획(UNDP)․세
계환경기구(GEF:GlobalEnvironmentalFacility)와 공동으로 세계 주요 지
역에서 밸러스트수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의 진행이다.
1991년에 채택된 원하지 않는 유기물질 및 병원균 유입 방지 결의서는
IMO에서 선박의 밸러스트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아 마련한 첫 번째 공
식 문서이며,IMO는 이 결의서에서,밸러스트수 및 퇴적물에 포함되어 있
는 원하지 않는 해양생물체 의 유입으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회원국 및 항만당국에 주지시키는 한편,선박운항자에게는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해에서의 밸러스트수 교환
을 권장하였다.
IMO는 1992년 10월 제33차 MEPC회의에서 호주에서 제출한 밸러스트
수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공식 작업반(informalworking
group)을 설치하였고,이 작업반에서는 1991년에 채택한 결의서를 재검토하
는 한편,밸러스트수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호주는 1993년 제34차 MEPC회의에 13개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작성한 밸러스트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 조사보고서는 밸러스트수
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세계 몇 개국은 외래 해양 생물종의 유입으
로 해양환경 및 양식업,그리고 관련산업에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고,한번 유입된 외래 해양 생물종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
산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IMO는 호주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하여,1991년에 채택
한 결의서를 수정한 밸러스트수 지침을 다시 제정하였다.총회는 이 결의서
를 채택하면서 MEPC와 MSC에 이 결의서를 보완하여 선박해양오염방지협
약(MARPOL)의 부속서 형태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의 제정하도록 요청하
였다.IMO는 위와 같은 규칙제정과는 별도로 1997년에 기존의 밸러스트수
결의안인 “밸러스트수에 의한 외래 해양 생물종 유입을 금지하는 지
침”(A.774(18))을 최신화한 A.868(20)개정안 채택하였는데,개정 결의안은
밸러스트수에 유입된 외래 해양 생물종을 처리하는 기술적인 문제 등을 포
함지침은 밸러스트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IMO의 의지가 담겨있다.
현재 MEPC에서는 이를 위한 협약초안을 완성하였으며,TBT 페인트와
같은 시기에 협약 제정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어 2004년 2
월에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협약 제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또한 선
박의 밸러스트수로 외래 해양 생물종이 타 지역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지침과 협약을 제정하고 있는 IMO는 지구환경기구(GEF)와 유엔
개발계획(UNDP),그리고 회원국 및 세계 해운업계와 공동으로 저개발국가
에서 밸러스트수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95)
GEF시범사업의 목표는 유해로운 해양 생물종의 이동을 막기 위한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고,밸러스트수 관리에 관한 IMO임의 지침의 이행을 권장
하며,IMO에서 제정 예정인 밸러스트수 관리 의무제도의 이행을 준비․지
원하는 것이다96)
95)유정석․강성길,“국제해사기구 밸러스트수 배출규제협약대응을 위한 종합
기술개발 사전 조사연구”,밸러스트수 처리기술동향,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
스템안전연구소(2001.5),pp.9-10.
96)현재 해양에서의 밸러스트수 교환방법에 대하여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논의
되고 있다.
-Flow throughmethod:펌프로 밸러스트 탱크에 주수하여 Overflow 시켜
밸러스트를 교체하는 방법
-Sequentialmethod:밸러스트를 완전히 배출한 후,다시 pump-in하는 방법
-Dilutionmethod:브라질이 제안한 것으로 탱크의 상부에서 밸러스트를 주
입하는 동시에 하부에서는 펌프로 밸러스트를 배출하는 방법
제4장 해양오염에 관한 국가의 국제책임
제1절 초국경적 환경손해의 국제책임론의 성질
통설적으로 이야기할 경우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을 구성하는 데에는 다
음과 같은 세가지의 요소가 요구된다.첫째,어떠한 작위(commission)또는 부
작위(omission)가 국제법상 원칙에 의하여 인정된 의무에 위반할 것,둘째,이
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을 것,셋째 손해가 이러
한 불법행위(unlawfulact)로부터 유래할 것 등이다.따라서 국가는 그들의 불
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미 전통국제법상
굳게 확립된 이론이다.97)이러한 국가의 국제책임론은 국제환경오염분쟁이 발
생할 때 이를 규제할 만한 세계적인 국제기구나 제도가 미약한 현 시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가장 유용한 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그러나 무엇
보다도 국제법상 국제책임론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법 분야이
며,특히 국제환경문제에 있어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변형 내지는 수정
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사법상의 불
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만을 부과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오늘날의 국제법은 불법행위와는 별도로 새로이 “국가범
죄”(nationalcrime)의 개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제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나아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별도로 국가의 여하한 국제의
무의 위반도 전제로 하지 않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ies
arisingfrom harmfulresults)까지도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일반적으로 국제
법 분야에서는 국제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보편원칙으로서 인정되
어 왔으나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통적
원칙만으로는 그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국제공동체의 확신에 의해 확인되고 있
97)K. Zemanek,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EnvironmentalLaw andPolicySeries(London:Graham &
Trotman/MartinusNijhoff,1993),p.191.
다.따라서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Law Commission)를 중심으로 이
분야의 국제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98)즉,
해로운 초국경적 결과에 대한 보상책임,그리고 인류환경의 중대한 오염에 대
한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의 준비작업 등이 그 예이다.
1.과실책임주의와 결과책임주의
국제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국제위법행위책임이 성립하
기 위해서는 국가의 국제법 위반행위 및 국가에 대한 책임귀속가능성이라는 객
관적 사실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것인가,아니면 고의(malice)나 과실(culpable
negligence)이라는 책임성의 요건을 따로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고찰
해야 한다.하나는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비난가능성으로서 국가자신에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고,다른 하나는 국가는 과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국가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작위(commission)또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해 발생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객
관적으로 국제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99)전자를 과실책임주의라고
하고,후자를 결과책임주의라고 한다.여기서 객관책임주의를 다시 절대책임주
의와 엄격책임주의로 나누기도 한다.
17세기경 네델란드의 국제법 학자인 Grotius는 로마법의 원칙인 ‘과실(culpa)
없는 자는 본질상 어떠한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기초하여,국제관계
에 있어서도 국가는 자기의 과실이 없으면 타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
상 및 기타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00)이러한 과실책임주의
는 적어도 20세기 초경까지는 국제재판에 의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자주
이용되었고,국가실행101)및 학설102)상으로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과실책임주
98)김석현,“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국제법평론(국제법출판사),
통권 제4권(1995-Ⅰ),pp.102-103.




102)과실책임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국제법학자로는 Oppenheim,Lauterpacht,
의를 채용하는 학설 중에서 과실을 국가자신이 국제법상의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국가의 국제법상
주의의무 위반이라 하여 그 결과 바로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된
다는 것이다.
환경오염분야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론적 경향은 영미법상의 ‘고도로
위험한 행위(ultra-hazardousorabnormalydangerousactivities)이론’을 도입
한 것이다.오늘날 국제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형성으로 공해재
난의 발생이 빈번하고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핵에너지 활동이 확대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 증대하였다.국가책임은 전통적
으로 국제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에만 국한되었으나,최근에 와서 국제법
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국제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즉,국제법상 금지된 행위는 아니나 특별한 위험
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와같은 행위로 인하
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결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위험한
결과책임이라는 국제책임제도의 확립이 요청되게 된 것이다.국제법협회(ILA:
InternationalLaw Association)는 이러한 국가책임에 대한 일반조약의 입법을
위하여 1977년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결과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103)의 작성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104)
이러한 위험한 결과책임의 특징은 종래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원인행위의 국제의무 위반이라든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를 묻지 않고 손해의 발생이라는 사실로부터
직접 운용자나 관리자 또는 관계국가에 무과실책임을 묻는 것이다.또,이때 발
생한 손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현대의 과학
기술이 더욱 실용화되어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키면 시킬수록 국제관계에 있어




104)김석현,“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
제책임”,국제법평론(국제법출판사),통권 제3호(1994-Ⅱ),pp.161-177.
손해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위험이나 손해를 포함하게 된다.이와같은 위험이
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이에대한 과학기술은 그 요구에 따라 더욱 상승적
으로 발전하고 이로인해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하여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둘째,
오늘날의 과학기술에 기인한 침해결과는 한 국가의 국내문제에 머물지 않고 다
수국의 관할이 경합하는 양상을 띈다.한 국가의 관할영역내에서의 활동이 그
결과로서 다른 국가의 관할영역이나 국가관할권 밖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제
적 특성을 나타낸다.셋째,이러한 종류의 손해는 그 관할영역을 벗어나는 효과
때문에 점차 ‘국경을 초월하는 손해’(transboundary damageortransfrontier
damage)라고 불리우고 있다.105)즉,전통적인 관할영역 개념에 기초하여 국제
법상의 규제를 행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한 것이다.1972년 Stockholm 국제연
합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점차 환경오염손해의 생태학적 특성에 새로이 주목
하여 인류의 공동이익에 관하여 국가는 국제법상의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야 한다는 적극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넷째,오늘날의 과학기술을 이
용하는 활동의 대부분은 국가기관과는 독립된 사인이나 사기업106)의 책임으로
실행되고 있는데,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국가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행
확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가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다.현대의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국가의 사기업에 대한 관여를 점차 확
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관계국의 책임귀속은 점점 직․간
접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이론은 위험한 업무 또는 행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특히 원인 또는 근원을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건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행위가 환경적으로 고도로
위험한 행위인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결과책임론과 고도로 위험한 행위론은 환경오염사고가 발
105)일반적 국가책임과 비교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손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석현,“초국경적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특수성”,국제법평론(국제법출판
사),통권 제3호(1994-Ⅱ),pp.55-75.
106)사기업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국제판례로는 TheTrail
SmelterArbitrationCase(U.S.A.v.Canada,1941)가 있다.
생한 경우에 대단히 유용한 법적 도구가 될 것이다.107)
2.국가 자신의 행위에 의한 국제책임
‘국가 스스로의 활동’에 의한 국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접국에 대해 환경침
해를 야기시킨 경우,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108)즉,
문제의 국가활동이 인접국에 대한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
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를 태만
히 함으로써 타국의 환경을 침해하는 경우,국가는 그 스스로의 주의의무 위반
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109)여기에서 말하는 국가 스스로의 활동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행위는 물론 그 행위가 국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모든 주체들
의 행위를 포함한다.즉,국가와는 독립된 모든 공법인(publiclegalbody)및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위,사실상 국가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인들의 행위,일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고용되어 타국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행위가 포함되며,이들이 스스로의 권한 밖에서 행동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사인의 행위에 의한 국제책임
개인이 국가를 대리하지 않고 순수한 사인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능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당해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이에따
라 국가는 국제책임도 지지 않는다.국가공무원이 사인의 자격으로 국제위법행
위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 영토 내에서 사
인의 행위가 타국의 권익을 해할 수도 있고,또한 이 경우에 그 국가의 책임문
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즉,사인의 행위로 인해 외국 또는 외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당해 사인의 행위를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사전에 방지
107)K.Zemanek,op.cit.,pp.193-194.
108)‘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제1부 제5조 내지 제10조.
109)김석현,앞의 논문,p.104.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후의 적절한 ‘국내적 구제’(localremedies)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데에는 학자들간에도 공감
하고 있다.이 경우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행위에
대한 사전방지 또는 사후구제를 태만히 한데 대한 국가 자신의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며 문제의 부작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국에게 있다.110)이
것은 일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 내에서 발생한 사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일응의
추정책임(primafacieresponsibility)을 부인하는 것이며,동시에 그와 관련한
입증책임도 면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즉,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
진 사인의 활동으로 인해 타국에게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이와 관련하여 영
토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국가 즉 피해국가가 그러한 행위의 발생을
영토국가가 알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즉,사인의 행위와 관련한 국가
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사인들의 행위
를 통제하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영토국가가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위와같은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국제법
상의 원칙이다.이와같은 책임의 원칙들은 환경오염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즉,사인의 활동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책임은 해당국가가 스스로의 영역상
에서 관할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입장에서 다루어지는 관
계로 그 책임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111)
사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의 성질에 관해 대위책
임설과 자기책임설이 대립하고 있는데,국가는 자국영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의 법익보호를 위해 사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침해를 방지해야 하고 또한
침해된 법익은 사후에 적절한 구제를 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자국내의 외국 및 외국인의 법익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사인
에 의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이러한 논리로 보면 영역
권에 의한 자기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그리고 ‘상당한 주의’에 관해 말할
110)CorfuChannelCase,Judgement(Merits),ICJReports(1949),p.18.
111)김석현,앞의 논문,pp.106-107.
때,통상적으로 사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
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사전방지의무와,현실적으로 사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구제책을 마련하는 사후구제의무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 국내표준주의와 국제표준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이 중 당
해국가에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여하를 실제적 표준으로 하고 내외국인 평등
원칙에 입각한 국내표준설이 현실적이며,다만 외교사절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에 입각하여 보호하는 것이 관례이다.
오늘날 국가가 사인에 대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태
만히 한데서 국가의 국제책임이 발생한다는 부작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책임이론이 국제사회에 통용되고 있다.최근 대부분의 환경훼손행위가 사
인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같은 이론은 국가가 사인
의 활동을 규제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112)즉,환경보
존의 국제법적 의무가 일반국제법이나 조약 또는 판례로서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이는 곧 국가가 자국영토내의 사인의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뿐더러 여기
서 발생한 국제환경오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다.113)
한편,환경오염의 법적 구제문제와 관련하여 가해국은 일반 국제법상의 비차
별원칙에 입각하여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도 자국인과 마
찬가지로 동등한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가해국의 국내법원은 자국영
역 밖의 외국인에게도 출소자격의 부여,환경기준의 적용,과실 또는 무과실 책
임원칙의 적용,손해배상액의 결정 등에 있어 동일한 절차법과 실체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특히 초국경적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인에 대한 동등
한 법적 구제권은 국제조약,국제기구의 결의,국제판례 및 국내판례,국내입법




p.9;사인에 의한 국제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 직접책임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은 Gunther Handl,“State Liability for AccidentalTransnational
EnvironmentalDamagebyPrivatePersons”,74AJIL(1980),pp.525-565
및 최승환,앞의 논문,pp.182-186참조.
의 국제소송과는 별도로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이는 국가가 자신의 권
리로서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지 자국민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다만,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자국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부
터 외교적 보호가 부여될 때까지 자국의 국적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해당국
가에서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환경오염이 국가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오히려 환경오염에 있어서는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사인들
이 주로 그 행위의 주체가 되고 있다.따라서 국가는 스스로의 관할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인들의 활동으로 인해 타국에게 권리침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주
의,통제 및 감독의 의무를 부과받는 바,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의무불
이행에 대한 국제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115)이는 국가관할권이 제한적으
로 미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즉 국가는 그 스스로의
관할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활동과 관련하여 주의,감독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러한 활동에 의해 타국에게 해로운 결과가 야기된 경우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이러한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은 국가
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심해저,외기권 등과 같은 국제공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그리고 이러한 초국경적 환경오염의 국제책임에 대한 법
적성질은 국가가 그 관할권하의 사인의 오염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통제하고 방
지할 그 국가 스스로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결코 사인의 오
염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사인들이 타국의 배타적 관할권하의 영역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
그 소속국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그 이유는 자국의 관
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14)예컨대,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 및 스웨덴간에 체결된 1974년 Scandinavian
ConventionontheProtectionoftheEnvironment,Article3등 다수의
국가간 협정이 이 있다(American Law Institute,Restatementofthe
Law:ForeignRelationsLaw oftheUnitedStates(Third),Volume2,
1987,p.60).
115)김석현,“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
제책임”,국제법평론(국제법출판사),통권 제3호(1994-Ⅱ),pp.161-177.
제2절 국제책임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
1.하몬 이론(HarmonDoctrine)
전통적 국제법에 의하면,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는 배타적 관할권
을 행사할 수 있다.따라서 국제적 환경오염을 유발한 국가는 그 관할하의 영
역에 대하여 배타적인 영토주권,즉 절대적 주권론(thetheoryofabsolutestate
sovereignty)을 주장하여 자국의 국제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116)국제실행에 있
어서 이러한 절대주권론을「하몬이론」(HarmonDoctrine)이라고 부른다.이 하
몬이론은 1895년 당시 미 법무장관 Harmon이 멕시코가 제기한 RioGrande강
의 용수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비롯된 것이다.당시
멕시코 정부는 미국 내의 RioGrande강의 용수변경으로 인하여 멕시코의 농
부들이 피해를 입었으며,RioGrande강이 국제수로인데 미국이 강수를 현저하
게 양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하몬 법무장관은 그의 의견서에
서 ‘국제법상 기본원칙은 모든 국가가 그의 영토 내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
하는 것’이며,따라서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용수상의 필요를 참작하여 자
국 영토 내에서 용수를 제한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하몬이론은 미국측에 의하여 환경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주장되었다.그러
나 하몬이론은 국가간의 협력의무가 점차 인정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국제공동
체사회에 있어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이론이다.117)특히,국가간의 협력이
없이는 그 해결이 불가능한 환경오염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이러한 국
가의 자국영토에 대한 배타적,절대적 주권의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자
한 것이 바로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이론118)혹은 TrailSmelterPrinciple’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이라 함은 국가는 그 관할권하의
영역에 대하여 배타적인 영역주권을 가지는 반면에 그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116)김태천,“월경환경손해에 대한 국제책임(1)”-국제위법행위책임의 성립-,
법학논고(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제9집(1993),pp.94-104.
117)AlexandreKiss& DinahShelton,op.cit.p.119.
118)C.Eagleton,The Responsibility ofStatesin InternationalLaw(New
York:TheNew yorkUniversityPress,1928),p.78.
활동이 타국의 권리,특히 그 영토보전 및 불가침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확보할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역을 접하는 2국간에 국경을 넘어 중대한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국가주
권을 규제하여 복수의 국가주권의 행사를 조정하는 일반원칙이다.이 원칙은
근접하는 국가들간에 성립하는 상호 의존관계를 근거로 하여 대등한 주권행사
를 상호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2.트레일스멜터 원칙(TrailSmelterPrinciple)
이 원칙은 ‘누구도 자기 이웃을 해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사용하여서
는 안된다’(Sicuteretueutaliennum nonleadas)라는 로마법상의 법언을 국
제관계에 유추적용한 것이다.119)원래 국가는 그 관할하의 영역에 대하여 배타
적인 주권을 가지는 반면에,그 영역내에서 행하여진 활동이 타국의 권리,특히
영토보전(Territorialintegrity),불가침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확보할 의
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영역을 접하는 2개국간의 국경을 넘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주권을 규제하여 복수의 국가주권의 행사
를 조정하는 일반원칙이다.이 원칙은 근접하는 국가들간에 성립하는 상호 의
존관계를 근거로 하여 대등한 주권행사를 상호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L.
Oppenheim은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어느 국가도 그 영토의 자연
조건을 변경하여 인근 국가영토의 자연조건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천명한 바 있다.또한,그는 이 원
칙을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적용하여야 할 ‘문명국가에서 인
정된 법의 일반원칙’(generalprincipleoflaw recognizedbycivilizedstate)120)
이라고 하였다.그러나 그는 이러한 원칙의 적용범위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으
며 개개의 상황에 따라 국제법원에서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121)
119)김태천,앞의 논문,p.91.
120)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재판의 기준)제1항 (c)를 오늘날 국제법의
법원으로 원용하고 있다.
121)R.Jennings& A.Watts,Oppenheim’sInternationalLaw,9thed.,Vol.
이 이론은 1938년과 1941년 양차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간 특별중재법원의
TrailSmelterCase판결에서 나타난 일반원칙이다.이 사건에서 중재법원은
TrailSmelter에서 발생된 손해의 보상에 관한 캐나다의 의무 및 조치,그리고
장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할 TrailSmelter의 의무에 대한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즉,중재법원은 “미국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 원칙 하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결과를 낳고,그 손해가 분명히 그리고
확정적인 근거(clearandconvincingevidence)에 의해 발생된 경우,국가는 타
국의 재산,인명 등에 매연으로 인해 손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영토를
이용할 권리는 없으며,그러한 이용을 허락할 권리도 없다”고 판시하였다.122)
이 사건은 대기오염에 관한 것이지만 그 원리는 영해의 오염에 대해서도 적용
될 수 있는 것이다.즉,국가는 영해를 오염시킴으로써 타국에 손해를 주는 결
과를 가져오도록 하지 않을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며,이러한 의무에 위반해서
타국에 손해를 주면 국가책임이 발생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이론이
다.따라서 국가간의 영해가 인접해 있어서 한 국가의 영해오염이 타국에 손해
를 줄 경우에 국가는 자국의 영해를 타국에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다.또한,국가는 그 관할 하에 있는 사인의 활동이 타국에 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같은 활동을 허용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특히,해양환경문제와 관련하여,해양환경은 육지영토의 경계획정과 같이 편
의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해양생태학상 분리될 수 없는 단
일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은 타국의
해양자원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이러한 해양체계
내에서는 일정한 지역에서의 해양오염행위가 다른 해역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
다.따라서 국제법상 영토주권에 의해 자국영토 내에서 환경오염행위를 절대적
자유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sic
utereotuo원리를 근본으로 하는 TrailSmelterPrinciple원칙이 적용된다고 하
겠다.
1,(London:Longman,1992),pp.36-37.
122)김정건 외 5인,판례중심 국제법(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1984),
p.349.
이와같이 어느 국가가 타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하여 환경오염손해를 일으켰을
때에는 그 국가는 국제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
정되고 있으며,이 점은 UN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인간환경선언의 원칙 제
21및 제22에서도 확인하고 있다.그리고 이 내용은 EC의 행동계획에서도「공
동체의 환경정책의 원칙」의 하나로서 채택되어 있으며,또한「국가의 경제권
리의무 헌장」의 제30조에도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명백한 국제법상의 일반원
칙으로서 확립된 것이다.
3.예방의 원칙(PrecautionaryPrinciple)
예방이란 불행을 막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사전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
다.123)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은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
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금세기 최고의 인간의
재앙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 당연한 원칙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환경손해에 있어서 사후구제를 담보하는 것만이 아니고
환경손해의 방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더욱이 국제환경보호에 관한 국
제법도 당초의 국가책임법에 따른 손해구제로부터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1차적
규칙 제정에로 중요성이 옮겨져 왔다는데 있다.실정국제법상에 있어서도 몇몇
환경관련조약에 있어서 손해발생방지의 의무를 규정하는 예가 일반조약,지역
적 조약 등에 존재하고 있다.124)그런데 예방의 원칙은 보호하는 법익과 침해
된 이익에 관한 회복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위와같은 단순한 환경손해방지와는
구별되는 원칙이다.
지구환경보호조약은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principle)을 기본원리로서 성
립시키고 있다.1992년에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를 시
작으로 해서 예방의 원칙과 그 취지를 반영하는 규정은 1992년 생물다양성에
123)Black'sLawDictionary,5thedition(1977),p.1058.
124)예컨대,199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1972년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오
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 제1,2조 및 제7조 제2항;1974년 육상기인 해양오
염방지에 관한 파리조약 제1조 제1항;발틱해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조약
제3조 등이 있다.
관한 협약 전문과 기타 지역적 환경 관련 협약 및 국내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
다.125)
예방의 원칙의 기본이념은 ‘심각한 또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예
방조치를 취할 것을 연기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그러나 비구속적 국제문서,
일반조약 및 지역적 조약에서 예방의 원칙을 규정하는 예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다만 몇몇 규정의
예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첫째,예방의 원칙은 환경
손해가 일단 발생하면「회복불가능」이나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고
동시에 장기간에 걸칠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둘째,예방의 원칙은 손해발
생의 위험이 과학적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상정되는 원인
의 축적이나 기타 요인의 개재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과 손해와
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 증거에 따라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도 손
해발생을 방지하는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 요망된다.셋째,예방의 원칙은「지속
가능한 개발」이나「장래세대에 대한 형평」등의 이념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지속적인 환경보호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혁신적인 원칙으로서 규정되는 것
이 많다.넷째,예방의 원칙의 가장 엄격한 적용의 예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활
동을 행하는 국가가 환경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을
뿐 당해활동의 착수를 금지하고 사전증명절차(PriorJustificationProcedure)를
채용하여 입증책임을 활동 실시국가에게 지운다.
그런데,사전증명절차를 채용하는 예방의 원칙에 대한 가장 엄격한 적용의
예를 제외하면 예방원칙에 기초한 의무를 환경손해방지의무보다도 엄격한 의무
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많다.즉,예방의 원칙에 따라 환경손해의 발생을 방지하
는 의무를 환경손해의 방지의무보다도 정도에 있어서 무거운 의미로 받아들이
125)PerL.Gundling,"TheStatusinInternationalLaw ofthePrincipleof
PrecautionaryAction",in:DavidFreestoneandIjlstra(eds.),TheNorth
Sea: Perspective on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1990,
pp.23-30;J.Cameron& J.Abouchar,"ThePrecautionaryPrinciple:A
FundamentalPrinciple ofLaw and Policy forthe Protection ofthe
GlobalEnvironment",14BostonColegeInternationalandComparative
LawReview(1991),pp.1-27.
는 견해가 있다.예컨대,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발
생의 방지를 의무로 한다든가,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
정되는 원인활동과 환경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요구되는 정도는 감소한다
고 이해된다.이에 따르면,예방의 원칙은 환경손해방지의무의 요건인 예견가능
성에 상당한 손해 등의 기준을 조작하는 것에 따라 방지의 대상이 되는 환경위
험이 일정한 정도에 달한 단계에서 손해발생을 방지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
이 된다.환언하면,예방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해방지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126)그런데,구체적
인 예방조치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예견가능성과 피해발생 가능성 및 그 잠
재적 중요성 등과 관련하여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TrailSmelterCase에서 재판소는 중대한 손해에 대한
‘명백하고도 설득력있는 증거(clearandconvincingevidence)’의 필요성을 언급
하였으나,그 사건의 쟁점은 인과관계의 문제였지 예견가능성의 문제는 아니었
다.좀더 명백한 국제관습법상의 입장은 CorfuChannelCase에서 확인될 수 있
는데,이 사건에서 알바니아의 책임은 영국 전함에 대한 피해 위험성에 대한
인지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었다.127)이 사건이 암시하는 것은 국제책임은 단지
예견가능한 환경위험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와같은 입장은 ILC의 보고
자 Borboza가 작성한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유해
한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InternationalLiability forInjuriousConsequences
ArisingOutofActsNotProhibitedbyInternationalLaw)’에 관한 초안 제3조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것들은 국경을 초월한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발
생할 위험을 야기시킨 행위로서 그 국가가 그러한 행위가 자국의 영역 또는 관
할권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유한 경우
에만 적용된다.이 의미는 적절한 규제의 의무가 단지 위험의 존재에 대한 예
견이 가능한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켜서는 안된다는 일반원칙은 일단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주
게 되므로 사후책임에 대한 보상보다도 사전예방을 중요시 하는 국제법상 중요
한 원칙이다.이러한 예방원칙에 대한 개념이 오염방지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
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사국의 의무를 정의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라는 기준을 사용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협약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환경피해가 당사국의 적절한 노력으로 반드시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환경피해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이미 국제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128)
전통적 의미의 환경손해방지의무는 오염의 다양성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불
확실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현대적인 환경손해에 대해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
이 있다.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에 있어서 국가의무
의 성질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만 한다.예컨대,광역대기오염이나 해양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간의 상호적 의무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 혹은 국가의 보
편적인 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그리고 대규모의 광역적
환경오염은 이미 국가 상호간의 의무의 범위를 초월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
되어 가고 있다.그리하여 국가에 부여된 의무의 성질도 실시방법과 같은 구체
적인 의무에 있어서 각국의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협의의 의무와 관련하여 스톡홀름선언 원칙 제24에서는 ‘환경의 보호와 개선
에 관한 국제문제는 협의의 정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CorfuChannelCase에서는 국가는 환경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국가들에게 경고를 행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고 있다.또한 환경위험에 대한
통고의 의무는 종종 국제조약에서 구체화되고 있다.예컨대,1989년 바젤협
약129)에서는 ‘국경을 이동하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가 타국의 환경과 국민의 건
강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통고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0)그리
고,사전 협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도 있다.예컨대,ILA는 ‘원칙적으
로 국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게 정보
128)이용희,앞의 박사학위논문,pp.63-64.
129)BaselConvention on the Control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Waste1989,Article13.
130)J.Mcloughlin& E.G.Belinger,supranote225,p.164.
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라고 결론을 지었
다.131)
4.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PoluterPaysPrinciple)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은 본래 환경정책이라기 보다는 비용부담을 분담하고
자 하는 경제정책의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이 원칙은 국제환경
법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132)이 원칙은 각종 환경관련 국
제회의 및 지역적 차원의 조약을 통하여 법적 원칙으로 확립되어 오고 있다.
우선,1974년 OECD의 권고안에 명시된 이 원칙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즉,「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이란 파괴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권장하고 국제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회피하기 위해서 취해지
는 오염방지 및 규제조치의 비용을 분할하고자 하는데 사용되는 원칙이다.이
원칙은 오염발생자가 환경을 수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결정하여 취하는 오염방지 및 규제조치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
다.」이러한 내용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하나의 정책적인 의미로 적용한 결과
에 불과할 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다소 미약한 점이 있다.
EEC도 1973년에 이러한 원칙을 인정하는 활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었다.133)
또한,1986년에 채택된 단일유럽법(SingleEuropeanAct)은 제25조에서 EEC환
경조치의 하나로서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즉,「환경과 관련
된 유럽공동체의 조치는 방지활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원칙,환경피해는 우선적
으로 원천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그리고 오염자가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같은 제반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
이다.이 규정에 따라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은 OECD권고에서 결여된 법적
131)ILA,ReportoftheSixtiethConference1982,p.173.
132)P. W. Birnie & A. E. Boyle,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Law Ⅰ:RightsandObligationsofStates,”International
LawandtheEnvironment(Oxford:ClarendenPress,1994),p.109.
133)Declaration on an EnvironmentalAction Programme,1973,and EC
CouncilRecommendation on the Application ofthe ‘poluterpays’s
principle,1974.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즉,이 원칙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정책적인 차원을 떠
나 하나의 완전한 국제법적 원칙으로서 강제성을 띤 제도적인 권원을 마련했다
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따라서,이 원칙은 다양한 세금조치,
비용 및 국내법상의 책임규정을 사용하는 많은 유럽국가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
으며,또한 해양오염문제를 취급하는 국제적 조치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
쳐 왔다.
1990년에 있었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베르겐각료선언’(BergenMinisterial
DeclarationonSustainableDevelopment)에서는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기 위하여 정의하고 있다.즉,「환경적인 조치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예기
하고,예방하며 또한 제거하여야 한다.중대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환경손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연기시키기 위한
원인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저개발국가들에게는 이 원칙이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의 채택에 대한 증거도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스톡홀름선
언은 이 원칙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그 대신에 동 선언 원칙 제12에서
선진국들에게 저개발국들이 취한 환경보호조치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데
도울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나,이 원칙은 1990년 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on Security andCo-operation in Europe)에서도 승인되었으며,
UNCED 준비위원회에서도 1991년 해양보호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회의 사무총장이 예방의 원칙과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더욱이 1992년 개정된 헬싱키 협약은 제3조 제
4항에서 “체약국은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오
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법적 원칙으로 명백히 수용하고 있다.
전지구적 차원에서도 1992년 6월 채택된 리우선언 원칙 제16에서 “국가는 오
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환경비
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함으로써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전 지구적인 환경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각국의 국가관행에 의해서도 수용되고 있는 바,중국은
환경보호법 제24조 및 제28조를 통하여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고,우리나라의 경우도 1991년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을 제정하여 오염자 비용
부담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
의 국제조약 또는 국제판례를 통해 수용․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오염자 비용부
담의 원칙은 환경오염 방지원칙의 하나로서 중요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며,
이것을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을 규제하고 지역적 조약에서 채택된 보다 명백
한 규제조치를 이행시키는 중요한 전략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이제 이 원칙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귀중한 승인을 얻었으며,또한 이 원칙
은 진정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환경적으로 해로운 활동을
억제하고,지역적 및 전 세계적 조약 하에서 채택한 더욱 명백한 규제적 조치
를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134)따라서,이 원칙은 이제 환
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국제법상의 원칙이 되었으며,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135)
5.비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Principle)
이 원칙은 ‘다른 국가들과 인접해 있는 국가들은 월경적 환경손해를 야기시
킬 수 있는 그들 국가의 영역 내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유사한 환
경손해를 야기시키는 유사한 활동에 관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동일한 또는
최소한 그 이상으로 엄격한 정책이나 법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136)
비록 이 원칙은 몇몇 국제기구에 의해 수용되어 왔을지라도 Despax,
Wildhaber,Lester와 같이 이 원칙에 대해 토론을 해왔던 학자들은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공법상의 원칙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있다.비차별의 원




substantive rules and principles oflaw(Boston/The Hague/Dordrecht/
Lancaster:MartinusNijhoffPublishers,1984),p.569.
대한 보호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오염에 대한 원인국가가 취하는 태도에 달려 있
다.왜냐하면,오염원인 국가는 국내오염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완만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언뜻 보기로는 오염에 의해 똑
같이 나쁜 영향을 받은 국내 및 국외의 이익을 다루는데 있어서 다소 형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지 외관상의 모습에 불과하다.오염을 야기시킨 국
가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야기된 오염에 의해 입은 피해가 크건 작건간에 불이
익을 받기도 하지만 이익을 얻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그 오염으로 인해 피해
를 입은 주변국가는 오로지 불이익만을 받는다는 것이다.따라서 비정부간 절
차에 있어서의 가치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비차별의 원칙은 정부간의 차원에 있
어서 월경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국제공법상 원칙으로서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물론,제국가는 이 원칙을 조약으로 수용하고 있고 사실상 1974년 노르
딕협약(NordicConventionontheProtectionoftheEnvironment)에서도 이 원
칙을 채택하고 있다.그런데,이 원칙은 통상적으로 월경오염에 적용하는 국제
공법상의 규칙 또는 원칙을 훼손시킬 것인지,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137)
더우기,최소기준으로서 이 원칙은 월경오염에 적용하는 기존의 구체적인 국
제법상의 제규칙 및 원칙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규칙 및 원칙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오염을 방지하고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6.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칙(PrincipleofSustainableDevelopment)
1987년 “OurCommonFuture”라는 BruntlandReport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장”이라고 정의하였다.그 후 UNEP의
제15차 이사회에서는 “생태계의 회복력과 경제성장을 지탱해 주는 천연자원 베
이스의 보전,합리적 이용 및 확충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적인 형평성을 향
137)Ibid.,p.570.
한 진전”이라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정의하였다.
1992년 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원칙 3은 “성장에 대한 권리는 현재 및
미래세대의 성장욕구와 환경욕구를 공평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실
현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원칙 4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환경보전이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분리되어 따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천명하였다.즉,지속가능한 성장은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공평한 결실이 돌아가
도록 하는 성장방식을 말한다.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성장정책이 통합되어
야 하며 정책의 투명성이 유지되고 정책결정시 일반대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UNCED에서는 재차 확인하고 있다.138)
현재,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으로 점차 보편화되
어 가고 있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전문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도 환
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하는 것이 동 협정들의 주요 목적의 하나임을 천명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환경단체(NGO)들도 환경조치 강화를 요구할 때면 항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거론할 만큼 이 개념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인 정의와는 달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즉,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며,그에 따른 시
간적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또한 개별국가나 지역사회에 의한 지속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결국,세계적으로 공통된 결정적 지속가
능한 개발모형을 도출해야 하므로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합치된 발
전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139)
환경관련 논쟁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
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이용하는 반면,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
할 만한 공통의 실행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개념은 입장의 차이에 따라
138)이동걸,무역과 환경-조화와 충돌의 선택-(서울:방문사,1995.12),pp.
55-56.
139)이영준,국제환경법론(서울:법문사,1995),pp.230-231.
정치․경제적으로 왜곡될 것이다.즉,정치․경제적 이해의 대립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상호 상반되는 해석을 수반하고 따라서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140)이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현안
이슈로 떠오른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문제에 관한 그린라운드는 지구촌 시대
를 맞고 있는 세계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고,인류가 스스로의 미래를 위하
여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141)
결국,장래에 인류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현 세
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최대 이념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칙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환경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
분명하고,또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이다.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 국제책임
1.민사적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의 국제책임
국제환경법이 국가책임원칙의 적용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
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의 형성으로 국제환경공해가 빈
번하게 발생하고 아울러 심각하고도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향후 이러
한 위험을 수반한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특히,
육상기인 해양오염과 같이 국가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지역에서의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해서도 실효적인 법집행이 용
이하지가 않다.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국가의 영역내에서 발생한 오염이 타국
에 대해 직접적인 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국가는 해양오염방지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따라서 그 의무의 위반은 곧 국
가책임을 구성한다는 논리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관습법에 있어서는 손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이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유일한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이 원칙은 TrailSmelterCase,Corfu
140)이동걸,앞의 책,pp.56-57.
141)이영준,앞의 책,p.231.
ChannelCase및 LakeLanouxCase등에서 유래한다.이러한 결정은 국가로
하여금 그들의 영토가 타국에 대해 손해를 야기하도록 사용되어서는 안될 의무
를 지게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관습법규칙은 매우 개략적으로 표명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에 관해서는 국가관행이 불명확하다.따라서 위반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
다.또,관습법에서의 책임요건에 과실을 요구하는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환경손해에 대한 국제수준의 구제의 가능성도 역시 논쟁적인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국가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
그리고 불법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책임이 그 국가에 귀속되는 사유가 있을 것
등이다.그러나 비록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다른 나라의 법익
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 인적․물적 손해를 주게 되면 그에 대한 책
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다.즉,국가의 적법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발생되
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책임원칙은 어떠한 활동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국가가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국제법이 국가간의 형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142)해양오염행위에 따른 국가책임도 바로 이러한 범주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환경손해방지를 위한 국가간 일반적인 협력의 의무는 이미 국제관습법
상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의무의 위반은 ‘상당한 주의’의무
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결국 국제책임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TrailSmelter사건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적어도 국경을 인접하는 2국
간에 있어서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중대한 환경손해에 대
해서는 국가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은 이미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따라서 이러한 환경손해방지
의무위반은 국제책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다.143)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
142)김석현,“해양법상 국가책임제도의 제 문제”,서울국제법연구,제2권 제1호
(1995),pp.87-88.
143)김문달,“해양법협약과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법학논고(경북대학교 법
학연구소),제3집(1987),p.21.
처럼 CorfuChannel사건,LakeLanoux사건 등의 판결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고,또한 각종 국제조약이나 지역조약 및 국제기구의 선언,권고,지침
등에서도 문언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국제환경오염에 관한 관습국제법은 이미 TrailSmelter
원칙,영역주권 제한원칙,공해자유의 합리적 제한원칙 등과 같은 전통국제법의
내용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한 해양오염방지의무와 관
련하여,현재로서는 국가책임원칙의 적용 이외에는 달리 적용될만한 적절한 국
제법의 원칙은 없다.
주요 국제판례에서 확립된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와 함께 각종 국제선언 및 협
약상의 국가의무는 관습법상의 의무가 성문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즉,국제법협회(InternationalLaw Association)가 1966년 제52차 회의에서 채택
한 이른바 Helsinki규칙은「공평한 이용의 원칙」(Principle ofEquitable
Utilization)에 입각하여 국제하천의 모든 유역국가에 대하여 자국영토 내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만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타국
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를 받은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
다.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가 채택한 인간환경선언 원
칙 제21도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였다.이것은 환경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데 불과하고 구체적인 배상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나 환경보전
의 책임에 대한 법적확신(opiniojuris)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유엔해
양법협약에서도 모든 국가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일반적 의무를 부
과하였다(동 협약 192조).또한,동 협약에서는 모든 국가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며 국제법에 따라 이에 상응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하의 자연인 또
는 법인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기타 구제를 위한 청구가 자국의 법제도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또한,해양오염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
장하기 위하여 손해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책임과 분쟁의 해결,그리고 강제
보험 또는 보상기금과 같은 충분한 보상의 지불을 위한 기준 및 절차의 발전과
관련된 기존 국제법의 시행과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동 협약 제
235조).이와같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들은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타국에게 손
해를 끼쳤을 때 적절한 배상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관습국제법상의 원칙을 성문
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비록 일반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나 국가의 해양오염방지의무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제법상 인정된 국가의 의무이다(동 협약 제
192조,제194조,제199조 및 제235조).그런데,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자국 영토
내에서의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주권 원칙이라는 전통적인 국제법원칙에 의
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그러나 지구환경의 생태계가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가주권 원칙이 제한되어
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한편,이러한 문제는 국가간의 특별한 계약적 의무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또한,해양오염에 의한 국가책임의 성립문제와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을 요하
는가,혹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
고 있다.이 중에서도 환경오염문제에 관한 한 오늘날 무과실책임론에 대한 주
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특히,해양오염에 대하여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주
장하는 입장은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사인이나 사기업의 활동
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타국에 손해를 주게 되면 모든 경우에 이들을
관할하는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앞에서도 살펴 본 대로 이
와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TrailSmelterCase,Corfu ChannelCase,Lake
LanouxCase등이 인용되고 있다.144)오늘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국제적 분
야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핵추진 선박의 관리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다자조약이 체결된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
144)이에대한 반대설로서 과실책임을 주장하는 입장은 국가기관의 고의나 과
실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과
실책임론자는 위의 국제판례들은 무과실책임설의 근거로는 박약하다고 반
박한다.과실책임설에 의하면 사인이나 사법인에 의하여 타국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기관에 과실이 없는 한 해양오염행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국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Gunther
Handl,“State Liability for AccidentalTransnationalEnvironmental
DamagebyPrivatePersons”,74AJIL(1980)참조.
이다.1962년 Brussels에서 체결된「핵선박의 운항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은
핵추진선박의 핵연료나 그 폐기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운항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145)더구나,해양오염은 어느 한 지
역에서 발생하면 곧 이웃국가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국제성
을 띠고 있으므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현실적으
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국가에게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이 때의 책임
은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따라서 입법론적으
로도 무과실책임론을 채택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실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서 사법적,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이 문제는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국가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의 대상
이 된다.즉,국제법상 국가책임원칙은 그 주체가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문제에 있어서 사인에 의한 환
경오염행위가 문제된다.이에 대해서는 전술한 TrailSmelterCase에서도 잘 나
타나 있듯이 국가는 사인의 오염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
어서 만약 사인이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국가는 그러한 상당한 주의의
무의 위반이 성립되어 결국 국가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146)이
러한 “상당한 주의의무”의 범위는 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사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일 것이다.이러한 사인의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제194조,제207조,제208조,제211조,제212조 및 제232조),
Stockholm 인간환경선언(제17,19,21및 22)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는 그 국가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행위가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사인이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으면서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당해국가의 명백한 오염방
지를 위한 통제의무의 위반이 되며,따라서 국가는 그러한 사인의 해양오염 방
지의무에 대해 입법,사법,행적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해야만 하고
위반시에는 국제책임을 지게 된다.
145)Convention on theLiability ofOperatorsofNuclearShips(Signedat
Brussels,May25,1962)Article2,57AJIL(1963),p.269.
146)김석현,앞의 논문,p.88.
2.형사적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의 국제책임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국가의 위법행위를 국내 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다루어 왔으며,따라서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민사책
임의 원칙에 입각한 손해배상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147)그러나,국제
사회의 조직화에 따른 국제공동체의 공동이익 개념이 확립되면서 소위 국제법
상의 강행규범(juscogens)의 출현148)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침해하
는 국가의 위법행위는 ‘국제범죄(internationalcrime)’로서 이를 형사적으로 처
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인류평화와 안전에 관한 범죄법전 편찬작업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최초의 국
제법 발달상황하에서,현재 국제법위원회는 국가책임법을 편찬하기 위한 초안
작성 과정에서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책
임을 다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특히,국제법위원회가 주관
한 국가책임에 관한 조약초안 작성과정에서 제시된 가장 중요한 발전은 이른바
국제범죄(internationalcrimes)와 국제불법행위(internationaldelicts)와의 구분이
다.이 조약 초안 제19조에 따르면,국제의무에 위반된 국가행위는 위반된 의무
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국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고,국제범죄란 ‘국제사회
에서의 국제적 권익을 어느 국가가 위반함으로써 국제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
였으며,그 위반이 국제사회 전체에 의하여 범죄로 인정될 만한 것’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그리고 이 규정과 현행 국제법에 따라 국제범죄는 다음과 같이 4가
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첫째 침략금지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둘째 무력에 의한 식
민지 설치 또는 유지의 금지와 같이 민족자결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셋째 노예,집단학살,인종차별의 금지와 같이 인종보
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넷째 대기권 또는 해양




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이 그 것이다.이러한 종류의 국제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국 이외에 제3국도 가해국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환경오염행위가 국가의 국제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미 앞에서도 언급한 일반적인 국가책임 요건의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토될
수 있다.즉,문제의 오염행위가 우선 국가의 행위이어야 할 것이며,그러한 행
위가 범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국제사회는 냉전시대를 벗어나 더욱 더 긴밀한 협동체로 발전하여 국
제적 협력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기본가치의 침해를 국제
범죄로 규정하는데 합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현대 국제사회에
서 개인책임에만 한정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심각한 국제문제에 대처하는데 큰
한계를 노출시킬 뿐이므로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에 관한 ‘법전화 작업’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149)위 조약초안 제19조에서 국가범죄를 정의함에
있어서 국제 공동체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강행
법규상의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고,이러한 의무의 위반은 곧 국제범죄가 된다
고 시사하고 있다.그리고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대량 오염
행위’(massivepolution)가 국제범죄 행위라는 것은 그 만큼 환경문제가 국제사
회에 중요하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며,또한 1972년 스톡홀롬선언에서도 환경오
염방지가 국제사회 전체의 강행규범임을 확인하고 있다.이는 결국 인류환경의
보존을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무의 중대한 위반 역시 국제범죄를 구성하
고,그 중대한 위반이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의무는 곧 강행법규상의 의무인 것
이다.150)따라서,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초안이 국제조약으로 성립
되거나 국제책임에 관한 조약이 새로이 체결되고,이를 각 국가가 비준하면 국
제적 환경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구속력있는 국제법적 제재도구가 될 것이
다.151)
149)조병선,국제환경형법-국제적 월경환경오염에 대한 형법의 국제화-,연구
보고서 94-29,형사정책연구원(1994),p.162.
150)김석현,앞의 논문,p.128-129.
151)조병선,앞의 책,p.166.한편,환경오염의 경우 국가의 지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이 통례임에 비추어,그 국가의 국민
전체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비판도 있다.이런 연유로
1954년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범죄에 관한 초안은 제1조(The1954
그런데,현재의 국제법질서 하에서는 문제의 범죄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결과는 유엔헌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
고 있다.이는 침략의 경우는 물론 그 외의 여하한 행위라 할지라도 평화에 대
한 위협,평화의 파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엔헌장 제39조 이하의 절차에 따
라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즉,안전보장이사회는 여하한 행
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이에 대
해 유엔헌장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오
늘날 환경훼손의 문제는 무력공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
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체의 확신이 부여되었다
고 볼 수 있다.152)따라서,환경의 대규모적이고 중대한 오염에 대해서도 안전
보장이사회가 이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인정하는 경
우,안전보장이사회는 아무런 장애없이 문제의 오염국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153)이미 1980년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가책임법 협약
초안은 국가범죄의 개념과 그 내용을 다룸에 있어 해양법관계에서도 국가범죄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즉,인류환경의 중대한 훼손을 국가범죄로
규정하면서,그 대표적인 예로서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을 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책임법초안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은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무의 위반이고,이는 곧 인
류환경의 보존을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강행법
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결국 국제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그러
므로 어떠한 사건 또는 사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가의
문제를 결정하고 제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는 무제한한 권한을
DraftCodeofOffencesagainstthePeaceandSecurity ofMankind,
Article1,1954)에서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개인책임을 추구하고 있다.또
한,심각한 환경오염의 개념도 아직 국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52)1992년 1월 30일자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은 오
로지 전쟁과 무력충돌의 부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평화와 안전
에 대한 비군사적 성격의 다른 위협들은 경제적,사회적 분야 그리고 인
도적,인종적 차원의 불안정 속에서도 기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153)김석현,앞의 논문,pp.132-133.
가지고 있는 만큼,해양오염행위에 의한 국제범죄도 이 범주에서 배제될 수 없
는 것이다.
특히,해양오염문제에 관한 한,해양은 모든 형태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오
염의 종착지이고 이로 인해 전 세계의 해양이 자정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만큼
심각한 오염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그런데,우리 인간은 이와같이 오염된
해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양이 없이는 인류의 생존
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만큼 바다를 오염시키는 자는 인간의 생명
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다고 간주함이 당연하다.따라서 해양오염 행
위자 또는 국가는 국제범죄자로서의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가 오직 하나 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
한 인류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다.
제5장 국제해양환경법의 성립과 발전
제1절 개관
해양오염의 규제를 비롯한 해양환경 보호문제는 국제법,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해양법을 떠나서 다루어 질 수 없다.또한,이는 최근 10여년동안에 국제환
경법(internationalenvironmentallaw)이라 부를 수 있는 국제법상의 한 분야로
성장하였다.이는 대체로 國際公害에 대한 국제법상의 국가책임론,유엔환경선
언을 위시한 일반국제법이론,그리고 해양오염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에서 유추
된 일반원칙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국제환경법의 성장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며,이러한 노력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154)
일반적으로 국제환경법의 범위는 해양환경보호 분야 이외에 하천과 호소에
있어서 국제적 수질보호의 분야와 대기 및 외기권의 환경보호 분야 등이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55)그러나 해양은 모든 오염의 종착지이므로 국제
적 수질보호의 문제는 해양환경보호 중 육상기인오염의 문제로 그 중요성이 이
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또한 대기기인 오염문제도 해양환경보호의 문제로 포
괄해서 다루고 있으므로156)국제환경법의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국
제해양환경법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특히,환경보호의 문제 중에
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방사능물질에 의한 오염의 문제인 바,이는 육상에
있어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육상에서는 각 국내법체제에 일임할 수 있는데 반
154)이상돈,“해양환경법 서설-해양오염의 현황과 문제점-”,중앙대학교논문집,
사회과학편 제28집(1984),pp.6-7.
155)LudwikA.Teclaff& AlbertE.Utton(ed.),supranote21;Alexandre
Kiss & Dinah Shel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London:
Graham & TrotmanLimited,1991);PatriciaW.Birnie& AlanE.Boyle,
InternationalLaw andtheEnvironment(New York:OxfordUniversity
Press,1994); Ved P.Nanda,InternationalEnvironmental Law &
Policy(New York:TransnationalPublishers,Inc.,1995);이영준,국제환경
법론(서울:법문사,1995);노명준,국제환경법(서울:박영사,1997).
156)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12조 및 제222조.
하여 해양에 있어서의 방사능물질에 의한 오염의 문제는 이를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고 오염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즉시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그러므로 당연히 이 분야의 환경보호에 관한 규범이 국제
해양환경법 속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이렇게 볼 때「국제해양환경법」이란
「국제환경법」속에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칙,표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해양환경의 보호,보존을 위한 규제와 국제협력에 관한 규범
의 총체로서 실질적으로 국제환경법의 중추적인 내용을 이루는 규범체계를 말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해양환경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급기야는 근대적 의미의 국제해양환경법이 출현하
게 되었다.그러나 국제해양환경법은 당시의 분권적인 국제사회에서는 개별적
국가주권 절대의 원칙,공해자유의 원칙,기국주의의 원칙 등과 같은 전통국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환경의 보호는 급진적으로 인류전체의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어,결국 1972년 스톡홀름선언 원칙 제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국가는 그 관할영역 밖에서의 환경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새로
운 법적 체계의 도입이 드디어 필요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새로운 체계의 국
제해양환경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결실을 보게 되었고,
이 협약에서 특히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에 불과했던
요소들을 분명한 국제법적 권리 및 의무관계로 정립시켰다.
이렇듯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발전에 있어서 환경법의 형성에 관련
된 일반 관습국제법상의 원칙은 국가책임에 관한 원칙,영토주권에 관한 원칙
및 공해자유에 관한 원칙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이러한 관습법상의 일반
원칙들로부터 발전하여 각종 국제관행,국제판례,국제법 학자들의 학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인 국제조약법으로의 발전
을 이루게 된 것이다.
제2절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성립
국가는 자국의 영해를 타국에 손해를 주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마
찬가지로 그 관할 하에 있는 사인의 활동도 그와같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
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다.이 원칙
은 1938년과 1941년의 양차에 걸친 미국과 캐나다간에 설립된 중재재판소에 의
한 TrailSmelterCase의 판결에서 유추하여 도출된 원칙이다.이 중재판결은
캐나다에 대하여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용광로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황
산가스가 미국측에 손해를 입힌데 대하여 국제책임을 인정했던 것이다.이 사
건은 대기오염에 관한 것이지만 이론구성은 영해의 오염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
용될 수 있다.즉,국가는 영해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타국에게 주지 않도록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며 이에 위반하면 국가의 국제책임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을 해야만 한다.이러한 원칙은 주권절대원칙에 대한 반발로부터 생긴 주권제
한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서 도출되었다
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공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관할권이원의 해역에 해당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즉,국제공해 또는 월경오염
(transnational,transfrontier또는 transboundarypolution)에 있어서 국제 또는
월경이라는 말은 곧 한 국가에서 발생한 환경 훼손행위가 다른 국가에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를 지칭한다.따라서 문제의 환경훼손행위가 그 국가의 영토적
주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발생할 것이 요건이 된다.그 결과 많은 선진해양국가
들은 공해자유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 원칙의 적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
다.공해에 관한 일반조약에서는 공해의 자유를 타국 이익에 대하여 합리적인
고려를 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전통적인 자유방임적인 개념에 약
간의 제한을 해왔으나 해양오염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해양환경오염의 규제에 관한 국제조약법의 생성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
가 된 것은 국제하천에 관한 조약이다.국제하천은 그 이용에 관하여 연안국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하천법은 해양오염에 관한 법보다도 일직이 19세
기 말경부터 생성되었다.
그리고,그 법리는 해양오염의 국제법에 관한 법원칙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
다.국제하천법은 당초 항행의 자유를 확보할 뿐이었고,하천의 이용에 관하여
는 연안국에 아무런 의무도 과하지 아니하였다.즉,하천은 연안국의 영토를 통
해서 흐르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연안국의 절대적인 영토주권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었다.그러나 국제하천의 이용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하천
의 이용을 연안국의 일방적 의사에만 맡길 수 없게 되었고,결국 국제법은 연
안국의 일방적인 영토주권의 행사를 하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오염방지의 측면
에서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게 되었다.이것은 이른바 각국은 자국 영토
내의 하천수를 타국에 대한 배려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절대적 영토
주권이론’이 배척되고 각국은 자국영토를 통과하는 하천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으나 이것이 타국의 합리적인 사용을 해서는 방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적 영
토주권이론’이 지지를 받게 되었다.157)이렇게 하여 국제하천법은 오염 등의 손
해를 일으키는 하천이용을 합리성이나 형평의 이용을 채택함으로써 법원칙을
확립하게 되었다.그리고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기구158)를 설립하여 오염의 감
시,수질오염 허용기준의 설정과 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등,이른바 행정적
인 접근방법은 국제하천법의 생성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
다.따라서 국제하천법은 법적인 접근과 행정적인 접근이라는 두 가지 선례를
국제해양환경법에 남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이 밖에도 자연보호법159),환
경위생법160)및 해양생물자원보호법161)등의 국제조약법이 국제해양환경법의
157)노명준,“국제수로의 수질오염문제”,국제법학회논총(대한국제법학회),통권
제33권 제2호(1988),p.265;김태천,“월경환경손해에 대한 국제책임(1)-국
제위법행위책임의 성립-”,법학논고(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제9집(1993),
pp.9-13.
158)1909년 미국․캐나다간 국경하천조약에 따른 AmericaCanada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이 중요한 예이다.
159)DeclarationfortheProtectionofBirdsusefultoAgriculture(1875),Draft
ConventionfortheProtectionofMigratoryBirds(1890년대),Convention
to Protect Birds Useful to Agriculture(1902), Migratory Birds
Convention(1916),ConventionfortheProtectionofMigratoryBirdsand
Game Mammals(1936),London Convention for the Preservation of
FaunaandFloraintheirNaturalState(1933)등이 그 예이다.
160)환경위생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의 성립을 위한 노력이 19세기 후반부터
진지하게 진행되어 1907년 파리에서 InternationalOfficeofPublicHealth
가 설립되었다.이는 The Health Organization ofLeague ofNations
(1921-1946)의 전신이 되었고,이 기간중에 동식물보호를 위한 환경보호국
제협약들이 성립하게 되었다. 즉, The Convention Regarding the
OrganizationofCampaignagainstLocusts(1920),AgreementConcerning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Office for Information Regarding
Locusts(1926),International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Plants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3절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해양환경법의 발전
해양오염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의 생성과정에서는 해양의 자정능력이 무한한
것이라고 생각되었고,또한 오염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지 못하
였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법은 국내법 이론이나 국제
하천법 이론의 유추적용 및 국제법 일반이론의 구체화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
였다.더욱이 손해의 정도도 국지적이었고 오염규제도 불과 수개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규제되었다.그러나 해상교통의 발달 및 과학기술의 혁신에 따라 해양
오염의 양상은 악화 일로에 있으며,그 영향은 전 지구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법은 해양환경법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IMO를 위시한 해양오염의 규제를 위한 상설적인 국제기구162)가 생겨
이들 국제기구의 주도 하에 다수국간의 조약이나 협약 등이 많이 채택․시행되
고 있다.이 과정에서 기국(flagstste)주의로부터 연안국(coastalstste)주의 또
는 기항국(portstate)주의로의 관할권의 이행,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의무 및 의
무위반에 따르는 국제책임의 법리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새로운 법리가 정비









바협약)등이 그 대표적인 협약이다.
162)오늘날 유엔체제 내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해양환경보호
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UN을 포함하여 UNEP,IMO,WMO,
ILO,WHO,FAO,IACO 등 각종 전문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그 밖에
지역적 국제기구들로서는 EU,NATO,OECD 등이 있다;노명준,“환경보
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법에 관한 연구”,국제법학회논총,제27권 제1
호,통권 제51호(1982.9),pp.126-134.
해양환경오염의 규제 내지 해양환경보존에 관한 국제조약은 유조선 Torrey
Canyon호 사건을 계기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국제조약의 성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72년의 국제인간환경회의,1973년 이후 약 10여년
에 걸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1973년의 IMCO(1982년 5월 22일 IMO로 개칭
됨)해양오염회의 및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 등이 있는데,이하에서 연역별
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1972년 Stockholm 인간환경선언163)
1960년대 말엽 가속화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은 월경대기오염,세계의 하천
오염 및 공해상 유류운송에 따른 해양오염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오염
문제를 취급하는 양자간,지역간,그리고 다자간 국제협약의 채택을 촉발시켰다.
특히,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총회는 1968년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이 결의에 따라 1972년 스웨덴의 Stockholm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
가 개최되었고,회의 결과 인간환경선언과 인간환경행동계획을 심의․채택하였
으며 유엔환경계획(UNEP)이라는 국제환경기구의 설립을 결의하였다.164)이 회
의에서는 UNEP의 설립결의를 포함하여 세계환경일(매년 6월 5일)의 지정결의,
제2차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결의,핵실험금지결의 등 4개의 결의(Resoluion)를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ontheHumanEnvironment)
은 스톡홀름선언이라고도 하는데,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선언에
불과하지만 국제환경법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국제환경법 성립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국제문서라고 할 수 있다.위 선언에 따르면 현재와 장
래세대를 위한 인간의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인류의 지상목표이며(동
선언 전문 제6조),인간은 현재 및 장래의 세대를 위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유엔헌장과 국제법원칙에 따라 각자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또한 개발활동이 타국이나 역외지역의 환경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동 선언 원칙 제21조).165)그리고,
각국은 인간의 환경이나 생물자원과 유해한 물질로 인한 물질로 인한 해양의
오염을 방지할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야생동물과 천연자원 등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보호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선언 원칙 제2,4,5,6및 7조).한편,환경문제의 등장이 개발도상국의 빈
곤에 관한 선진국들의 관심의 희석을 우려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즉,동 선언에 의하면 모든 국가의 환경정책은 개발도상국의 현재
및 미래의 개발가능성이나 양호한 생활조건의 달성을 저해해서는 않되며,환경
기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동 선언 원칙 제11조 및 제23조).166)
특히,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UN 전문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된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을 통하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법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스톡홀름선언은 환경의 질적 향상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문제는 모든
국가의 협력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며,또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또는 양자간 국가협정이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지리적,생태적 요인이 동일한 자연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지역국가간 정책적 조화를 꾀하여야 하고,공동의 오염방지조치를 채
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칙 제24조).
그리고,1962년 6월 16일 채택된 인간환경행동계획(Action Plan forthe
HumanEnvironment)은 환경문제 분야에서의 장래의 활동을 위한 지침으로서
유엔인간환경회의의 제2의 성과이다.이 계획은 5개 분야에 걸친 총 109항목의
구체적인 권고(Recommend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UNEP가 이들 권고에 대
165)Alexandre Kiss and Dinah Shel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London:Graham & TrotmanLimited,1991),p.40.
166)PhilippeSands,op.cit.,p.35.
한 실시조치를 취하고 있다.이들 각 분야별 권고에는 제1분야에 인간 거주의
계획 및 관리,제2분야에 환경적 측면에서의 천연자원 관리,제3분야에 국제적
오염물질의 파악과 규제,제4분야에 교육,정보,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환경
보호,그리고 제5분야에는 환경정책의 개발저해방지 등이 있다.167)이 밖에도
동 행동계획에는 환경평가,환경관리 및 지원조치가 포함되어 있다.168)
또한,위 유엔인간환경회의 설립결의에 따라 제27차 유엔총회에서 결의 제
2997호로 발족된 UNEP가 있는데,이 기구는 인간환경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다.이 기구의 주요 활동분야는 인간거주,건강,복지,
토지․물․사막화 방지,무역․경제․기술․기술이전,해양,자연․야생동물․
유전인자보호,에너지,환경평가,환경관리,교육․훈련원조․정보,장래계획 등
10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개개의 환경사
업은 관리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무국이 작성하여 실시하는 것과
UN 및 UN 전문기관 등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작성․실시하는 것으로 나누어
진다.169)
2.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 이후 지구환경의 계속적 악화로 지구를 더 이
상 방치할 수 없으며,인류의 보다 나은 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제도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이런 국제적 분
위기 속에서 유엔총회는 1987년 12월에 브런트랜드보고서를 채택한 후,170)1988
년과 1989년의 두 차례의 결의(resolutions)171)에 의하여 UNCED를 1992년 6월
초에 개최하기로 하였다.172)그리고,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캐나다의 사업가이







으로 임명되었다.한편,UNCED는 1990년 유엔총회의 결의로 1992년 6월 1일부
터 12일까지 리우에서 열리기로 확정되었으며,이후에 나이로비와 제네바,그리
고 뉴욕에서 4차에 걸친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다.또한,이 기간동안에 기후변
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을 위한 정부간협의회가 각각 5차례에 걸쳐 개
최되었다.173)
Stockholm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지 정확히 20년 후인 1992년 6월 드디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리우지구정상회담(RioEarthSummit)이 열렸
다.정식명칭이 유엔인간환경개발회의(UNCED)인 이 회의에서는 ‘리우선언’‘의
제21’및 ‘삼림원칙선언’이 채택되었고,동 회의 기간중 서명을 위해 개방된 유
엔 ‘기후변화협약’174)과 ‘생물다양성협약’에 각각 156개국과 158개국이 서명함으
로써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반증했다.
리우선언(TheRioDeclaration)175)은 전문과 2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나,환경과 개발의 균형 및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간의 협상,176)즉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development)정책에 입
각한 21세기의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환경법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이
선언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
부분을 구성하며,개발과정과 환경보호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공통
이념으로 하고 있다.또한 동 선언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즉 구체적으로는 환경권
과 개발의 권리,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의 고려,선진국의 우선적 책임,환경보
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국내적 이행조치의 의무,월
173)Ibid.,pp.48-49.
174)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양대산맥의 하나로서 지구온
난화방지를 위한 세계적 노력의 결실인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ConventiononClimateChange)은 1993년 10월 21일 제5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3년 11월 30일 제165회 정기국회 제17차 본
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어 1993년 12월 14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비준
서를 기탁함으로써 1994년 3월 15일 조약 제1,213호로 공포되어 1994년 3




경환경피해방지의 의무,국제협력의 의무 등이 그것이다.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으로 비추어 보아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역 국가간의 협조의무가
이미 국제관습법적인 근본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의무위반을 국가의 국제책임으로까지 확대 적용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의제 21(Agenda21)177)은 리우선언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
침을 담은 실천강령이며 전문과 4개부로 구성되어 있다.이는 구속력있는 협약
은 아니나 해양환경을 포함한 각 분야의 다양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이를 시행할 재정지원,기술이전 및 국제기구와 국제법규칙에 관
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개최될 개별협상의 지침이
될 것이다.UNCED가 유엔인간환경회의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의제 21이다.스톡홀름회의는 109개의 권고안을 나열하는데 그쳤으나,
UNCED는 40여개의 환경과 개발분야의 현황,목표 및 이행방안을 확정하여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UNCED에서는 해양환경보호 분야가 여타 환경분야와 함께 심도있게
논의되었다.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적 예방조
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이러한 접근방법은 특히 예비적 조치의 적용,환
경영향평가,청결한 제품생산 기술,재활용,폐기물투기의 감시와 발생의 최소
화,오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개선,위험물 취급관리기준 설정,대기,육상 및 수
질오염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들 모든 관리계획
에는 연안의 거주환경 개선문제와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 및 개발사항이 내
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각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 보
호 및 보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또한 각국의 정책,사업 우선순위,지원상
태에 따라 생명체 자원이나 생산능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감소,규제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또 각국은 적절한 국제기
구를 통해서 추가 재정자원의 공급이나 청정기술과 관련된 연구업적을 개방하
는 것이 이 협정을 수행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실제행동을 돕는데 긴요할 것
이라는 데에 대하여 동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178)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177)VedP.Nanda,op.cit.,pp.129-130;PhilippeSands,op.cit.,pp.52-54.
178)유철상,“UNCED와 해양환경보전정책”,해양정책연구,제7권 제2호(1992),
을 강구하는 데에 있어서 육상기인오염과 해상활동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오염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새로운 동향
해양오염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구체적
으로 국제법의 하나인 국제조약으로 체결된 것은 ‘1954년의 기름에 의한 해수
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ILPOL,1954)’이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다.그
후 이 조약은 1962년에 대상선박의 확대,배출기준에 관한 규제의 강화 등에
관하여 개정이 있었고,1969년에는 기름의 배출에 관한 총량규제를 위한 개정
이 이루어졌으며,1971년에는 사고시 탱커로부터의 기름유출을 일정량으로 제
한하는 화물탱크 크기의 제한 등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환경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1972년 6월 스톡홀
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여「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고,또한 유
엔환경계획(UNEP)이 설치되었다.이에 대한 성과의 하나로서 1972년 11월 ‘해
양투기규제협약’이 런던에서 채택되었다.이 협약은 선박을 비롯하여 항공기나
해양구조물로부터의 유해물질의 해양에의 투기(dumping)및 해상에서의 소각
(incineration)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1954년의 기름에 의한 해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대한 1971
년의 개정 후 국제적 여론에 따라 선박의 구조,설비에 관한 의무규정을 대폭
추가하는 한편 기름의 배출규제를 보다 더 강화하고 기름 이외의 유해액체물질
등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발본적 개정내용을 포함하는 ‘1973년 해양오염
방지협약(MARPOL,1973)’을 런던에서 채택하였다.
그 후 1967년 유조선 TorreyCanyon호 사고가 계기가 되어 1969년 ‘기름에
의한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공해상의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공법협
약)은 선박의 충돌,좌초 등의 해난의 결과 연안국의 이익이 기름오염에 의하여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연안국은 그 위험을 방지,경감 또는 제거하기
pp.344-345.
위하여 당해 선박의 기국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해상에 있어서
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리고 1973년 협약의 채택에 따라
기름 이외의 유해물질에까지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기름 이외의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공해상의 개입에 관한 의정서(공법의정서)’가 채
택되었다.
또,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사고로 인한 피해액도 거액에 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구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어 1969년에 ‘기름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
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1969)’이 채택되었고,1971년에는 유류손해
의 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고 선박소유자의 추가적 부담을 구제할 것
을 목적으로 ‘유류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립에 관한 국제협약(FUND,
1971;일명 기금협약이라 함)’이 채택되었다.
1976년 말에서 1977년 초 사이에 유조선의 해난사고가 미국연안에서 발생하
자 미국정부는 IMCO에 대하여 유조선의 안전과 해양오염방지 규제의 개선강
화를 제안하여 1978년에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및 1974년 해상
인명안전협약(SOLAS)에 관한 1978년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유엔은 1971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
하여 바다의 헌장이라 불리우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여 1994년에 발효시켰
고,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촌 정
상회담을 개최하여 해양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결의를 함
으로써 국제법적인 규범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이후
1997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New York에서는 리우정상회담(RioSummit)이
후의 진전과 발전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유엔총회 특별회기(EarthSummit
+5)가 개최된 바 있다.한편 최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대한 이행협정 채택,연안역 통합관리 개념의 도입,육상기인오염
의 통제강화,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및 지구환경청(GEF:GlobalEnvironmentFacility)의 발족,기후
변화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생물다양성협약
(InternationalConventiononBiologicalDiversity)의 이행을 위한 관련제도의
확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해양오염의 규제에 관한 각종 협약을 통하여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
법이 급속히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해양환경
법은 완전히 정착한 국제법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분야이다.특히 소위 국제해양환경법은 그 어
느 때보다도 새로운 국제법의 한 분야로 정착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해양오염관련 국제협약들은 해양오염문제
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특히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국제적 규제가 회피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즉 선박오
염사고에 있어서 국가 관할수역 밖에서의 오염의 규제나 처벌의 권한은 선박의
기국에만 인정하는 소위 기국주의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결국 전통적인 해양
법은 근본적으로는 공해자유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약간
의 수정을 가함으로써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날로 대형화되는 해
양오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기국주의만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연안국에게도 규제를 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연안국 관할의 확대’
또는 ‘기항지국 관할의 확대’로의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179)
제4절 국제해양환경법의 발전을 위한 IMO의 역할
1.IMO의 설립,성격 및 역할
해운분야는 그 특성상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다.따라서 1948년 해운의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기구 설립협약180)이 채택되었고,10년 후인 1958년에 이 협약이 발효
함으로써 IMO의 전신인 정부간해사자문기구(IMCO)가 탄생하게 되었다.기술
179)최재훈,“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기국주의의 수정”,국제법학회논총,제23권
제1호(1978),pp.290-293.
180)Convention on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adopted by theUnited NationsMaritimeConferencein
Geneva on 6March 1948,asmodified by Amendmentsadopted by
AssemblyresolutionsA.69(ES.Ⅱ),A.70(ⅠⅤ)andA.358(ⅠⅩ).
적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IMCO는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5
년 제9차 총회에서 기구의 명칭을 IMCO에서 IMO로 개정하는 안을 채택하여
요건 발효일인 1982년 5월 22일을 기해 정식으로 IMO로 새롭게 탄생하였다.181)
즉,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에서 “정부간(Intergovernmental)”이라는 단어는
“국제(International)”로 바뀌었고,“자문(Consultative)”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국제해사기구(IMO)로 바뀌게 된 것이다.실질적으로 기구의 구조상 큰 변화는
없었으나 IMCO가 ‘자문’이라는 용어때문에 소극적이며 권고적일 수밖에 없었
던 반면 IMO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강제성이 강한 성격의 국제기구로
바뀌게 된 것이다.
IMO의 목적은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기술사항에 관한 정부간 협력을
촉진하고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채택하며,국제교
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차별적인 조치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이러한
제한조치 등 해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의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자는 데 있다.
이와같이 IMO의 기능은 초기에는 해운활동의 기술적인 분야에 국한되어 선
박과 인명구조 장비의 구조적인 요건 등과 같은 문제에 집중되었다.그러나 해
양오염 규제기능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MO는 1958년에 정식으
로 성립되기 전부터 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즉,1954년에 체결된 런던협약상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는 IMO가 성립하는 때로부터 IMO가 된다고 하여 해양오염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였다.182)또한,1967년의 유조선 TorreyCanyon사고로 선
진국에서의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IMO의 역할은 해양환경 분
야로 확대되었다.이에 따라 IMO의 조직에도 변화가 일어나 설립 당시 총회
(Assembly),이사회(Council),사무국(Secretariat)및 해양안전위원회(MSC)에서
법률위원회(LEG)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추가로 설치되었다.183) 이
181)IMO는 1958년 3월 17일에 총 16개 전문기관 중 12번째 UN 전문기관
(SpecializedAgency)이 된 IMCO의 명칭이 변경된 국제기구이다.
182)박찬호,“선박오염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2),pp.17-18.
183)이 외에도 오늘날에는 간소화위원회(FAL:FacilitationCommittee)와 기
중 LEG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오염규제에 관한 규칙 제정
을 담당하고 있다.그리고 MEPC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와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IMO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협약 집
행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기능을 한다.184)또 IMO는 기구의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N및 다른 UN전문기
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185)
이 중에서도 특히 해양오염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MEPC는
해양오염에 관련된 문제 전반에 걸쳐 협약 및 방지활동을 하는 것을 목
적으로 1973년 제8차 총회결의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다.이 위원회
를 구성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67년-토리캐년호(TorreyCanyon)의
좌초로 인하여 약 8만여 톤의 쿠웨이트산 원유를 해상으로 유출시킨 심
각한 해양오염사고 때문이었다.이 사고 이후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
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
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사안전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인 기국준수 소위원회(FSI)와 산적액체 및 가스 소위원
회(BLG)는 동시에 MEPC의 소위원회이기도 하므로 관련 사항들을 심의
하는데 있어서 해양오염문제를 다루고 있다.
2.IMO의 해양오염 규제노력
오늘날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은 주로 IM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IMO는 해양오염의 방지,대응,보상 등에 관한 많은 국제협약의 제정
및 개정작업 외에 다음과 같은 해양환경보전과 관련된 많은 주요 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술협력위원회(TC :TechnicalCooperationCommittee)가 추가되어 5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184)박찬호,앞의 박사학위논문,pp.17-18.
185)이들 UN 국제기구에는 UNEP,ICAO,ILO,UNDP,UNCTAD,WMO등
이 있으며, UN의 전문기구가 아닌 IHO,INMARSAT 등의 정부간기구
및 ISO,ICS,IACS,OCIMP등과 같은 준정부간기구 등도 있다.
즉,ⅰ)선박운항중의 폐기물 투기행위의 금지,ⅱ)해양오염대응을 위한 각
국가 및 선박의 비상계획(contingencyplan)수립 권장 및 지원,ⅲ)쓰레기 해
양투기 행위규제,ⅳ)항만의 확장,준설매축,유해물질의 하역 등이 항만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규제,ⅴ)오염문제의 인지 분석 및 정보의 공유화 지원,ⅵ)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위한 교육과 기술 지원,ⅶ)기름
유출 사고시 대응장비의 비축 권장 및 비축장비 제고정보의 공유화,ⅷ)오염대
응사고 대응전문가 명단 파악186)등이 그 예이다.
그동안 IMO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유류의 해양유입
률이 1980년대 75%에서 1990년대 60%로 감소한데 확신을 가지고 해양환경보
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우선 해양환경오염 대상을 과거의
유류중심에서 모든 유해물질로 확대하고 있다.예컨대,MARPOL73/78협약에
의한 규제대상의 오염물질을 부속서에서 기름으로부터 유해 액체물질,유해 고
체물질,선내 생활폐수,선내 쓰레기로까지 확대하였다.최근에는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동 협약의 새로운 부속서를 개발하여 1997년 9월에 채택
되었다.
IMO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채택한 주요 국제협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공해상에서 외국선박이 조난 등의 사고로 유류오염 피해를 입게 될 경
우 연안국이 자국연안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1969년 유류오염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1969INTERVENTION)」,187)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선주에게 엄격책임주의를 택하였고,2,000톤 이상의 유류
를 운송하는 유조선 선주에게 유류오염손해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부보를 강제
화 하였으며,선주파산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선
주의 책임제한을 인정한「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1969CLC)」188)이 있다.또 유류를 수입하는 회원국의 정유회사에 의해 갹출
186)조동오․목진용,“우리나라 해양오염 대응능력의 제고방안”,정책자료
100,해운산업연구원(1994.12),pp.14-15.
187)이 협약은 1969년 11월 29일 채택되어 1975년 5월 6일 발효되었고,현재
국내법으로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188)이 협약은 1969년 11월 29일 채택되어 1975년 6월 19일 발효되었다.관련
국내법으로는 유류오염피해배상보장법이 있다.
한 분담금에 의하여 국제기금(Fund)을 조성하고 본 기금에 의하여 1969년 CLC
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1971년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협약(1971FUND)」,189)폐기물의 해상투기시 그 처리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특정 유해물질의 해상투기를 금지하며 선내소각을 규제하는「1972년 폐기물 투
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1972LC)」,190)선박으로부터의 배출금지 해역 및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고,선박의 오염방지 장치,구조,설비,기준 및 검사사항
을 정하고,육상의 폐기물 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1973/78선박
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1973/78MARPOL)」,191)그리고 해양오
염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비,대응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고,유류오염 비
상계획의 선내 비치의무 및 국가적,지역적 대비,대응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1990년 유류오염사고시 대비,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협약(1990OPRC)」192)
등이 있다.193)
최근 IMO의 MEPC의제문서에서도 종종 알 수 있듯이 MEPC는 일반
국제환경법에서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UNCLOS
제12장 및 UNCED 의제21및 기타 많은 다자협약의 이행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더욱이 MEPC는 기존의 협약에 대한 개정은 물론 새로
운 국제환경협약의 채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194)특히 최근에
IMO는 MEPC를 중심으로 MSC,LEG 등의 주변 위원회와 협력하여 해
189)이 협약은 1971년 12월 18일 채택되어 1978년 10월 16일 발효되었다.관
련 국내법으로는 유류오염피해배상보장법이 있다.
190)이 협약은 1972년 12월 29일 채택되어 1975년 8월 30일 발효되었다.관련
국내법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수질환경보전법 등이 있다.
191)이 의정서는 1978년 2월 17일 채택되어 1983년 10월 2일 발효되었다.관
련 국내법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 이 있다.





Conjunction oftheLaw oftheSea and InternationalEnvironmental
Law"(Southampton:UniversityofSouthampton,2001),p.73.
양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UNESCO산하의
IOC,GESAMP,UNEP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또한 MEPC는 해
양오염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IMO 회원국 정부들과도 공동으
로 노력하고 있는데,선진공업국,환경관련 NGO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 등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가들에 의해 다소 어려
운 환경속에서 해양환경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어쨌든 오랜 역사
를 가지고 해양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IMO가 이제는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국제해양환경법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기구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그리고 IMO는 머지않아 국제해양
환경법의 정착에도 가장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제6장 결  론
세계는 하나의 해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해역에서 오염사고가 발생
하면 다른 해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해양오염
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지구전체의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따라서
장차 인류의 생존은 해양환경의 생존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앞으
로 보다 긴밀한 인접국들간의 환경정보 교환,기술교류의 강화와 함께 지역적
협의체제는 물론이고,UN을 비롯한 전 세계적 규모의 국제협력에도 능동적으
로 참여해야 한다.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현재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법 분야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환경법 분
야이다.그러나 이러한 실체법적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해양오염의 효과적인 규
제를 위한 절차법적인 차원에서의 국제법의 발전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각 오염원별 해양오염은 그 대부분이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기 때문에 이에
실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권국가의 범위를 초월한 협력체제의 확
립이 반드시 필요하다.현대 국제해양환경법의 과제는 이와같은 국가간의 협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인 틀을 과연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달려 있
다.그리고 이러한 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의 측면에서의 법규범은 물론이고,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인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발전이 필수적이다.즉,국제해양환경법은 장차 실체법
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인 측면에서도 병행하여 양면적인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이들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발전해야만 장
차 국제해양환경법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성
숙단계에 있는 국제해양환경법이 연성법(softlaw)195)의 단계를 넘어서 경성법
(hardlaw)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본다.196)
국제해양환경법이란 국제환경법 속에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195)W.E.Burhenne,(ed.),InternationalEnvironmentalSoftLaw-Colectionof
Relevant Instruments-(Dordrecht/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1993);노명준,“국제환경법의 주요내용-법의 연원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국제법출판사),통권 제4호(1995.3),pp.30-34.
196)이순복,앞의 학위논문,p.320.
규칙,표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해양환경의 보호,보존을 위한 규제와 국
제협력에 관한 규범의 총체로서 실질적으로 국제환경법의 중추적인 내용을 이
루는 규범체계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해양환경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급기야는 근대적 의미의 국제해양환경법이 출현하
게 되었다.그러나 국제해양환경법은 당시의 분권적인 국제사회에서는 개별적
국가주권 절대의 원칙,공해자유의 원칙,기국주의의 원칙 등과 같은 전통국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환경의 보호는 급진적으로 인류전체의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어,결국 1972년 스톡홀름선언 원칙 제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국가는 그 관할영역 밖에서의 환경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새로
운 법적 체계의 도입이 드디어 필요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새로운 체계의 국
제해양환경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결실을 보게
되었고,이 협약에서 특히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에
불과했던 요소들을 분명한 국제법적 권리 및 의무관계로 정립시켰다.
최근에는 위와같이 성립한 국제해양환경법을 진정한 국제법의 한 분야
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IMO가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IMO는
과거의 선박기인 해양오염에서 탈피하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
의하고 있는 각종 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IMO는
MEPC를 중심으로 MSC,LEG등의 위원회 및 FSI등의 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결의서와 협약채택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UNESCO산하의 IOC,GESAMP,UNEP등과도 긴밀히 협
조하고 있다.나아가 IMO는 해양오염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IMO 회원국 정부들과도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어쨌든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해양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IMO가 이제는 새롭게 평
가를 받아야 하고,국제해양환경법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기구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그리고 IMO는 머지않아 국제해양
환경법의 정착에도 가장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할 것이다.따라서 IMO는
이제 막 정착단계에 있는 국제해양환경법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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